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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시장경제연구백서』를 발간하며

한해를마감하면서금년한국경제연구원이수행한연구업적과다양한활동

을 정리하여『2006년 시장경제연구백서』에 담아 발간하였습니다. 본 백서가

창간된지올해로네돌을맞이합니다. 지난세권의백서가그러했듯이이번에

발간하는백서또한본원이1년간수행한연구및활동내용의축소판으로한국

경제의 흐름과 현주소를 정확히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

였습니다.

2006년은우리경제가 5%를밑도는정도의성장을이룩한것으로추정되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불안해 했던 한 해였습니

다. 또한우리기업들의부단한노력으로수출은호조를이루었지만그성과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했으며, 정부의 역할과 한계,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확립, 나아가우리경제의미래가이사회의담론이되었던한해였습니다. 특

히 2007년대선의해를준비하며과거를평가하고미래를준비하는과제가우

리사회의최대쟁점이었습니다.

이러한대내외적여건하에서본원은한국경제가나아가야할길을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 사회의 현안과 동떨어지지 않게 시의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

습니다. 우선본원의연구진대부분이참여하여3개의대표연구과제를추진하

였습니다. 대표 연구과제로 분류된 사업으로는 첫째,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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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지향하며중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바람직한재정정책을제시하고있는「균

형 있는 공공부문의 규모와 역할 모색」이 있습니다. 국내 관련 전문가 19명이

동원되어 적절한 공공부문의 규모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이에 대한 정책 제언

을담았습니다. 둘째, 우리나라경제성장에주된역할을해온대규모기업집단

을재조명하며바람직한발전방향을모색하는연구사업으로「대기업집단체제

의평가와발전방향」을제시하였습니다. 셋째, 「미래한국비전: 잘사는나라행

복한 국민」은 향후 우리 국가, 우리 국민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정립하였습니

다. 「미래한국비전」사업은 2007년대선정국에서각정당의후보들이제시할

정책공약을검증하는중요한기준으로활용될것입니다.

본원은 또한 5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개별 연구자들이 각각의 연구과제들을

수행하였습니다. 5개의 주제는 첫째, ‘공공정책의 효율성 진단과 제언’으로서

정부계획의 평가, 국민연금제도의 효율성 제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고교

평준화정책의평가등제반공공정책관련연구들을포함하고있습니다. 둘째,

‘거시경제환경의전망과과제’의주제하에본원이정기적으로수행하고있는

경제전망, 환율관련연구및성장잠재력확충에관한연구등을들수있습니

다. 셋째, ‘세제선진화를위한구상’의주제하에는상속세, 재산세, 종합부동산

세등의제반세제관련연구및참여정부의부동산정책에관한연구를추진하

였습니다. 넷째, ‘기업경쟁력결정요인에대한분석’의주제는기업의투자관

련연구, 한₩중₩일기업경쟁력비교, 기업의지배구조관련연구등을담고있습

니다. 다섯째, ‘국제경제질서의변화와한국의선택’이라는주제로 2006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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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한BRICs 관련보고서, 한미FTA 관련연구및NAFTA 관련연구등이있습

니다.

아무리중요한주제들을다루고심도있게연구를수행하였다하더라도그결

과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많은 독자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면 결코

좋은 연구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백서가 각 부문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많은 분들에게 본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들을 빠르게 전달하고 사색

과토론의장을제공하는역할을감당할수있기를바랍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지난 25년간민간차원에서경제₩사회의제반현안을연구

하고정책대안을제시하는민간경제계의싱크탱크역할을꾸준히지속해왔습

니다. 또한‘자유시장, 자유기업, 자유경쟁체제확립’이라는설립이념에맞추어

서우리나라가자유시장경제질서를확충하고국제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방

안을모색하는데연구와사업의우선순위를두어왔습니다. 앞으로보다새로

운모습으로우리사회의다양한이슈들을끊임없이숙고하고대안을제시하기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2006년 시장경제연구백서』의 발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편집진과 조성봉 연구조정실장, 그리고 직원들에게

감사의말을전합니다.

2007년 1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노성태



한국경제와 기업의 장₩단기 발전과제를 종합적

으로 연구하고 효율적인 자유시장경제체제 구축

과 건전한 기업성장을 이루어 국민경제와 세계

경제의 성장₩발전에 기여한다.

현실 경제에 뿌리를 둔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분석, 현장 중심의 조사사업을 토대로 실천적

정책대안을 개발₩제시함으로써 민간경제계의

정책두뇌집단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한다.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에 관한 체계적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기업의 세계적 경영전략

수립에 실용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이터뱅크로서

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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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4월 1일 정부산하 연구기관에 상응하는 민간경제 연구기

능의 확충₩강화를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경제기술조사센

터」(1967년)를 확대₩개편해 사단법인「한국경제연구원」을 설립함.

1981 4

1982 2

1984 11

1987 2

1987 10

1988 2

1989 2

1990 2

1993 2

1995 2

1995 5

1997 4

1998 9

2000 1

2000 2

2001 4

2003 3

2004 2

2004 10

2005 2

2005 4

2005 7

2006 3

䤎「(사단법인)한국경제연구원」설립

(초대 회장 정주영, 초대 원장 신태환 취임)

䤎제2대 원장 송인상 취임

䤎부원장 김진현 취임 (상근부원장제 실시)

䤎부원장 구석모 취임

䤎제2대 회장 구자경, 제3대 원장 최종현 취임

䤎「민간경제기관연구협의회」발족 (회장 유창순)

䤎부원장 조규하 취임

䤎부원장 구석모 취임

䤎제3대 회장 유창순 취임

䤎이사회 개편 (사외이사제도 도입)

䤎제4대 회장 최종현, 제4대 원장 조석래 취임

䤎부원장 손병두 취임

䤎본원의 장기발전계획『KERI Vision 21』수립 및 CI 제작

䤎부회장 조석래, 제5대 원장 좌승희 취임 (상근원장제 실시)

䤎본원의「자유기업센터」→「(재단법인)자유기업원」으로 분리 독립

䤎제5대 회장 김우중 취임

䤎「한국경제연구원 동우회(원우회)」창립총회 개최

䤎제6대 회장 김각중 취임

䤎「회원서비스센터」신설

䤎제7대 회장 손길승 취임

䤎「국제경제연구센터」신설

䤎제8대 회장 강신호 취임

䤎「규제연구센터」신설

䤎제6대 원장 노성태 취임

䤎기존 8센터 3개실의 연구조직을「경제연구본부」, 「기업연구본부」등

2개 본부 및「연구조정실」, 「연구지원실」등의 2개실로 개편

䤎「경제교육본부」신설

연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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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국 3771-0013 chan_huh@keri.org

학 력 U of California, Santa Barbara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조사부 및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국제금융부 연구위원

연구분야 거시경제, 통화금융, 통화정책, 국제금융

조경엽 3771-0042 glcho@keri.org

학 력 U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국회예산정책처 세입

세제분석팀장

연구분야 재정학, 응용 거시경제학

배상근 3771-0023 skbae@keri.org

학 력 U of Missouri-Columbia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산림청 혁신서포터즈 위원(현), 전경련 금융조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무총리실 소속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

원, 한국경제연구원 정보자료센터 소장, 산업연구원 연구

위원

연구분야 경제정책, 거시경제,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 중앙은행론,

국제금융

안순권 3771-0015 skahn@keri.org 

학 력 U of Missouri-Columbia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한국일보 도쿄특파원, 일본

게이오대 미디어센터 초빙연구원, 서울경제신문 정경부,

국제부 기자, 한국외환은행 조사부

연구분야 화폐금융, 기업재무, 미시경제이론, 미국공인회계사

한광석 3771-0039 hahn@keri.org 

학 력 U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연구분야 금융경제학, 신용위험, 미시경제이론

이태규 3771-0041 tklee@keri.org

학 력 U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U of Texas at Austin 경제학과 강사

연구분야 화폐금융, 금융제도, 응용계량경제

정연호 3771-0020 yhchung@keri.org

학 력 Cornell U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

연구분야 국제경제, 국제관계, 정치경제, 북한

송원근 3771-0021 wsong@keri.org

학 력 U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주)원정제관 대표이사, 

연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건국대학교 강사

연구분야 국제무역론, 정치경제학, 응용미시경제학

임원 및 본부 소개

KERI 
거시, 금융, 조세₩재정, 국제경제 등이 경제연구본부의 주요

관심분야이며 궁극적으로 안정된 기업경영환경 조성과 국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깊이 있는 연구로 다져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동향

과 주요 추세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여

러 분야에서 중요하게 부각될 현안 및 정책이슈에 대한 분

석, 전망과 정책대안을 수시로 제시한다. 

경제연구본부

노성태 원장 3771-0003 sungtro@keri.org

학 력 Harvard U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현), 외교통상부

장관 자문위원(현), 명지대 경영대학 학

장, ㈜ 한화경제연구원 원장, 한국개발연

구원 연구조정실장

연구분야 통화금융, 거시전망 등 경제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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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3771-0022 hskim67@keri.org

학 력 Ohio State U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The

Ohio State U 경제학과 강사

연구분야 조세정책분석, 계량경제학

김필헌 3771-0048 phkim@keri.org

학 력 Ohio State U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웨스턴 워싱턴대 객원교수, Ohio State U 경제학과 강사

연구분야 거시경제분석, 경제성장, 금융산업

김창배 3771-0017 kcb@keri.org

학 력 서강대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주요경력 한성대 강사

연구분야 거시경제전망, 모형개발

황인학 3771-0029 inhak@keri.org 

학 력 Washington U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한국산업조직학회 이사(현), 규제학회 편집위원(현), 워싱

턴대 초빙교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분야 산업조직론, 법경제학, 기업지배구조

박성준 3771-0046 psj@keri.org

학 력 Northwestern U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Cornell U 객원연구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자문위원,

국제경제연구원(현 산업연구원) 연구원

연구분야 노동경제, 법경제학

박승록 3771-0027 psr@keri.org

학 력 Northern Illinois U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분야 산업조직론, 계량경제, 응용미시, 기술경제, 중국경제

이주선 3771-0038 zrhee@keri.org

학 력 Ohio State U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ABAC 2005 사무부총장, 외교통상부 경쟁정책 부문 자

문위원, Ohio State U 초빙교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

책 자문위원, 전자상거래 정책자문위원

연구분야 산업조직론, 규제개혁과 민영화, 법과 경제학, 공정거래

법, 도시경제학

이인권 3771-0033 iklee@keri.org

학 력 U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 제도개혁 및 총괄분과 전문위원

(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경쟁/기업) 자문위

원,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공동편집위원장

연구분야 산업조직, 법경제, 경쟁정책

이병기 3771-0031 LBK@keri.org

학 력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지원사업 평가위원(현), 감

사원 IT감사위원회 위원, 미국 Vanderbilt대 공공정책연

구소 초빙연구원

연구분야 기업연구, 기술정책, 산업조직, 제도경제

최충규 3771-0034 choicg@keri.org

학 력 Georgetown U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은행

연구분야 산업조직론, 미시경제이론, 응용 계량경제학

기업연구본부는 시장경제와 자유기업주의를 이념적 토대로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여 기업과

정부차원의 정책대안을 모색₩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본

부는 생산성 연구, 기업₩산업분석, 기술₩노동₩환경 관련 연구

및 법경제적 제도분석을 기반으로 기업과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전략 및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한편

민영화, 경쟁정책과 공정거래, 기업지배구조, 기업가정신 관

련 연구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는 시장경제시스

템에 대한 종합적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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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3771-0036 kim@keri.org

학 력 U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외교통상부 경쟁정책 부문 자문위원(현), 한국개발연구

원(KDI)

연구분야 산업조직, 게임이론, 기업재무

이재희 3771-0069 jhlee@keri.org

학 력 Pennsylvania State U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국무조정실 의료산업발전기획

단 전문위원, Pennsylvania State U/단국대학교 강사

연구분야 산업조직, 게임이론, 보건의료, 공적/기업연금

김석중 3771-0209 sjk@keri.org

학 력 Purdue U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 사회협력본부장, 금감위 구조개

혁기획단

전문분야 농업경제(마케팅, 국제무역), 금융, 경제조사, 기업윤리,

경제교육 등

윤성준 3771-0030 sjyoon1124@keri.org

학 력 히토츠바시대(동경상대) 사회과학 석사

주요경력 북경대, Denver대 객원연구원, 한화경제연구원, 미래연

대 국제교류위원장, 한일청년포럼 한국측 대표(1,2,3회)

전문분야 한₩일 관계, 한₩중 관계

김영은 3771-0052 kye@keri.org

학 력 고려대 대학원 교육학 석사

주요경력 전경련 국제경영원 선임연구원, 백제예술대 강사

전문분야 경제교육,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등

조성봉 3771-0016 sbcho@keri.org 

학 력 Ohio State U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현), 전기위원회 정책평가위

원(현), 한국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 및 비용평가위원

(현),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자문위원(현), 한국비교경제

학회 총무이사(현)

연구분야 산업조직론, 법경제학, 정부규제이론

조동호 3771-0049 cdh@keri.org

학 력 U of Maryland 경제학과 박사과정 및 서울대 경제학과

대학원 수료

연구분야 환경경제, 지역경제

송호섭 3771-0008 shs@keri.org

학 력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주요경력 전국경제인연합회 총무부,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팽배해 있는 반기업정서와 반부자정

서는 경제, 특히 시장경제 및 기업의 현실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여론을 형성하고 이끄는 집

단인 각종 오피니언 그룹에 대해 왜곡된 경제관과 기업관을

시정시키기 위해 교육 및 시찰 프로그램을 개발, 집행하는

동시에 초, 중, 고 경제 관련 교과서 및 교재에 나타나 있는

왜곡된 경제관을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수정시키기 위해 대안

교과서 및 대안 교재 개발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경제교육본부

민간 유일의 정책연구소로서 소임을 극대화하고 창의적인 연

구문화를 조성하여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적인 Think-Tank

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의 기획₩조정₩평가, 출판 및 홍보,

각종 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연구조정실

연구지원실은 총무₩기획₩인사₩회계₩회원관리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쾌적한 연구실 등의 연

구환경 조성과 구성원의 건강증진 등의 복리후생 증대 등과

관련된 업무는 물론 연구와 관련된 각종 지원업무를 행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연구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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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있는공공부문의규모와역할모색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선진 국가들은‘작은 정부 큰 시장’

을 추구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도 최근 들어 세계화 추세에 맞게 그들의 복지정책을

수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대대적인 공공개혁을 통해 작은 정부를 실현하고 있다. 이

러한 추세와 달리 참여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강조

하고 있으며,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큰

정부 작은 시장’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10년, 20년 뒤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현재의 재정전반에 걸친 문제를 진단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재정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조경엽 외 9인

Part 1: 공공부문과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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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대내외 경제사회 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재정

정책이무엇인가에대한관심이어느때보다높아

지고 있다. 세계화와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한편으

로는 지역연합이 강화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선

진 각국의 공통적인 생존전략은 공공부문의 축소

와경제의효율성향상이다. 그러나현재우리나라

는 형평과 공동체를 강조하고 시장원리를 부정하

는 반시장적인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과

정에서경제성장률은지난4년연속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으며 투자와 일자리 부족으로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어 왔다. 이와 동시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지출 확대, 국토균형발전, 대북포용

정책등참여정부들어재정지출이큰폭으로확대

되어국가채무가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다. 비생

산적인분야로집중된재정지출, 각종규제를통해

기업을 선도해야 한다는 반시장적인 정책이념, 성

장보다는분배에중점을둔좌파적복지정책등으

로공공부문은점점비대해지고시장의역할은점

점작아지고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보다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사고해야 하며, 시장이 잘할 수 있는 일

들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

고서는다음 10편의논문을통해현재의재정전반

에걸친문제를진단하고그해법을모색하고자한

다. 본보고서는 (가) 큰시장작은정부를위한재

정정책의 과제, (나) 중장기 재정수요 전망과 시사

점, (다) 국가재정법 추진현황과 개선방향, (라) 유

럽복지모델 발전과 개혁의시사점, (마) 일본의 공

공개혁 추진현황과 시사점, (바) 공공부문의 구조

│
대
│
표
│
연
구
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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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경쟁도입방안, (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아) 지방분권과 지방재

정의적정구조에 대한 분석, (자) 재정규모의 국제

비교와 적정성 연구, (차) 재정지출과 소득재분배

등총10개의정책보고서로구성된다. 

2. 연구내용

가. 큰시장작은정부를위한재정정책의과제

■ 최 광(한국외국어대)₩이영환(국회예산정책처)

본 연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지출 확대와 양극

화 해소를 위한 재원조달 등을 위한 국가재정의 팽창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한 후,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지

향이 급변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우리가 택해야 할 올바

른 방향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또 분배와 복지를 증대

시키는 최선의 길은 고용을 보장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늘어나는 조세부담, 증대하는 예

산규모, 그리고 팽창하는 국가채무를 제대로 보는

근본적시각을새롭게제시하면서특정시점의한

정된자료에의한논의보다는보다긴역사적시각

에서우리나라의재정전반에관한주요현안정책

과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양극화문제에대한정확한인식, 진단, 처방

등을 포함하여 바람직한 국가예산 편성방향을 제

시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역대 정권들이 경기

부양을위한전가의보도로강조하고추진해온재

정의 조기집행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을 간단한

사례를통해지적하고있다.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실업문제를 해

결하겠다는 발상과 기업이 잉여인력을 해고하지

못하게하는것은정부가현재심혈을기울여추진

하고 있는 구조개혁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공공사업, 취로사업은 부실기업도 외면하는 생산

성이낮은투자이다. 더불어정부의실업대책도그

성격이 지원 위주의 단편적이고 즉흥적이어서 사

업자체의내용이제대로잘짜여지지않아엄청난

낭비와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실업의 근본원인은 우리의 제품이 국제경쟁력을

잃은데있다. 따라서우리의실업대책은유효수요

증대를 도모하는 한국판 뉴딜정책보다는 기업의

생산능력향상과경쟁력있는재화와용역의개발

에정책의초점이맞추어져야한다.

양극화가최근심화된원인은다음두가지의원

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이다. 첫째는 1990년

대 중반 이후부터 진행된 세계화, 정보화, 산업구

조 고도화 등을 꼽을 수 있으며, 둘째는 외환위기

이후정부가구조조정과장단기경기대응에실패

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태와

양극화의정도는다른나라에비해심각하지않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희생시키거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성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는것은양극화로표현되는작금의화두에대

한올바른처방이될수없다. 결국분배와복지를

증대시키는 최선의 길은 고용을 보장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는것이다. 

참여정부의 재정정책을 둘러싸고 가장 큰 논란

의대상이된것은복지지출확대와양극화해소를

위한재원조달을둘러싼증세필요성과이에따른

큰정부불가피성논쟁이다. 복지사업, 미래사업을

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

다고 했는데 이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야기된

다. 첫째는현행세제가분배형평면에서이미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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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안고있는데이를근본적으로해결하지않

은 상태에서 세부담을 증대하면 양극화의 해소라

는 정책목표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둘째는 세금인상과 그에 따른 정부지출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경제의 생산성을 크게 하락

시킨다는점이다. 결론적으로‘큰정부작은시장’

이냐‘작은 정부 큰 시장’이냐라는 두 가지 대안

중세계화, 정보화가급속하게이루어지고있는오

늘날의환경에서우리가선택해야할올바른대안

은명확히‘작은정부큰시장’이라고할수있다.

나. 중장기재정수요전망과시사점

■ 김성태(청주대)

사회보장지출 증가와 경제개발지출 감소로 요약되는 최

근의 재정지출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행 체계를 그

대로 유지하는 경우 장기 재정수요는 장기 재정공급을

초과하여 전형적인 재정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되

고 한국경제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은 크게 위협받을

전망이다. 따라서 비생산적 지출을 줄여 재정지출의 효

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잠재성장력 확충을 통한 세입기

반을 튼튼히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연구의목적은장기적관점에서분야별재정

수요를 전망해 보고, 향후 재정수요의 변동추이가

내포하는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IMF의 통합재정수지체계에

의해 정부지출을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다음,

1970~2005년 기간동안의자료를이용하여분야

별 재정수요의 변동추이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2006~2011년 기간

동안 경제개발 재정수요는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

되었고, 주택건설 재정수요는 감소하는 것으로 예

측되었다. 경제개발 관련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것

으로 예측되었다는 점은 사회보장지출 증가와 경

제개발지출감소로요약되는최근의재정지출방향

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

편 일반행정 재정수요와 국방재정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정부

의 조직과 행정제도를 개편하여 생산성을 향상시

키는방향으로예산이편성되어야한다.

본연구에서수행한장기재정수요에대한예측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현행의

조세제도와국민연금을포함한4대연금체계가그

대로유지되고, 고령화와저출산추세가그대로지

속되는 경우 사회보장 재정수요의 점진적인 증가

는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특히양극화와세계화

의진전에따른소외계층에대한사회보장지출수

요는 급속한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에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력의둔화는근본적으로조세수입의감소

를 초래하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행 체계를 그

대로유지하는경우장기재정수요는장기재정공

급을 초과하여 전형적인 재정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게될것이다. 그결과장기적으로한국경제

의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크게 위협받을 전망이다.

따라서 비생산적 지출을 줄여 재정지출의 효율성

을극대화하는한편잠재성장력확충을통한세입

기반을튼튼히하는데총력을기울여야한다. 

다. 국가재정법추진현황과개선방향

■ 김상헌(서울대)

2004년 10월 국회에 제출된「국가재정법(안)」은 재정의

효율성, 건전성, 투명성 등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

다. 추후 개선과제로는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의 전입,

전출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정과 추경편성의 남발 방지

를 위한 제도도입 등이 필요하다.  

그동안우리나라는여러가지경제적₩사회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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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변화를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용은

오래전에 제정된「예산회계법」과「기금관리기본

법」을근간으로하고있었다. 이에정부는 2004년

10월「국가재정법(안)」을국회에제출하였고, 수차

례의보완과논의를거쳐내년부터시행을앞두고

있다. 정부의「국가재정법(안)」은 그동안 여러 차

례의의견수렴과정을거쳤으나, 최근국회를통과

한법안은학자들의심도있는검토를충분히반영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므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할수있다. 

「국가재정법」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재정

건전성의 강화, 재정의 투명성 제고, 재정제도의

명확한법적근거마련등을통하여소기의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가재정운용계획

의 수립,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의 명문화 등은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기대되며, 재정정보조항을명시한것은재

정의투명성제고에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세계잉여금의사용순서를교부금정산, 채

무상환, 추경편성순으로명시한것은재정의건전

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용목적이 지정

되지 않은 일반예비비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

의 1% 이내로그한도를설정하고, 인건비충당을

위해예비비의사용목적을지정할수없도록한것

은재정의건전성을위하여바람직하다하겠다. 조

세감면 등의 재정지원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

별로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

회에 제출하도록 한 조항은 조세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국회의예산통제및감시기능을강화하기위한

조항들을 마련하고 정비한 것도「국가재정법」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가 제출한「국가재정

법(안)」은 계속비와 관련하여 총액의 범위 안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

나, 이는국회의재정에대한통제권을약화시키는

조항이므로「국가재정법」에서 이를 삭제한 것은

바람직한것으로평가된다. 

「국가재정법」은 그동안 재정 관련 법안과 관련

하여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완화할것으로판단되나, 다음과같은사항들은개

선의여지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먼저, 회계및

기금간여유재원의전입₩전출에대한보다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며, 추경편성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

해서는추경편성및심의절차를보다엄격히할필

요가있다. 세계잉여금을추경에사용토록한규정

은삭제할필요가있고, 기금의폐지가원활하도록

기금에 종료시점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본다. 또한, 예산편성기간이짧은점을고려할

때예산편성지침의통보시점을한달정도앞당기

는것이바람직하다. 예비타당성조사의주관은각

부처가담당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국가의전략

적필요와같은예외적인경우에기획예산처장관

이 맡도록 하는 것이 총액배정자율편성 예산제도

와부합하는것으로판단된다. 

라. 유럽복지모델발전과개혁의시사점

■ 안순권

본 연구는 유럽에서 시행되었던 여러 복지정책을 개괄하

고, 유럽형 복지정책을 경제적, 사회적 배경이 상이한 우

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이를 최소

화할 여러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연구는유럽국가들이추구했던 복지국가정

책의 발전과정과 특성을 분석한 후 앵글로색슨형,

북유럽형 및 유럽대륙형 복지모델의 대표적 국가

들인 영국₩스웨덴₩독일의 경제 및 사회정책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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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흐름을설명하고있다. 더불어이들국가들

이 경험했던 경제위기의 원인과 사회정책이 경제

위기에 미친 영향, 복지제도재편을 포함한 개혁의

내용및성과를비교분석하여공통점과차이점을

분석했다. 또한 대표적 국가별 비교분석뿐 아니라

유럽의 4대 복지모델 유형별 경제 사회정책의 성

과와장단점분석을통해시사점을살펴보았다.

유럽복지모델에대한연구결과다음과같은시

사점을얻을수있다. 첫째, 비전2030의복지지출

확대속도는전후황금기였던 1960년대유럽국가

들보다훨씬빠를뿐아니라성장률대비복지지출

증가율이과거선진국기록에비해크게높은수준

이다. 유럽복지국가들보다훨씬빠른속도로복지

지출을확대하려면유럽국가들처럼국민부담률을

높은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그럴 경우 증세와 국

채발행등을통한복지재원마련과정에서자칫성

장잠재력을훼손할수있고, 이는사회적자본확충

과 인적자본 고도화 등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

려는당초목표에반하는결과라할수있다. 따라

서 정부예산 중 복지지출의 증가율을 성장잠재력

을훼손치않은범위내로조정할필요가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복지지출의

비중이낮아고부담₩고복지에따른복지병을우려

할단계가아니라는주장이있으나, 세계에서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가 진행 중인데다 10년 이후

국민연금지급이본격적으로이루어질경우복지

지출은정책의변화없이도급속히증가할전망이

다. 따라서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단계에서 성장친

화적인복지정책의기본틀을구축하여유럽국가들

이겪은복지병발생의소지를최소화하는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복지재정의 파탄을 막기

위한 4대연금의 개혁과 정부 및 공공부문의 효율

성제고를위한개혁을적극추진해야한다.

셋째, 소득불균형 완화는 정부의 재분배정책과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

에 대한 공적부조체계가 확립되어 있는데다 일자

리를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계층상승을 위한

기회의창이넓다. 이에따라스웨덴, 독일보다지

표상 상하위층의 소득격차가 심하나 국민들이 실

제로느끼는소득불평등은매우낮다. 그러므로소

득불균형및빈곤해소를위해저소득층자녀에대

한교육기회강화와청년층의일자리창출및실패

한 사업자의 재도전기회 부여, 중장년층의 재취업

기회확대등을추진할필요가있다.

넷째, 일자리 창출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순항

을위한최선의방안이다. 영국, 스웨덴, 독일등은

정책 실패의 경험을 통해‘일자리가 최선의 복지’

라는 점을 인식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위해다양한경제정책을시행해왔다. 이

러한세계적추세에맞춰우리정부도강력한의지

를가지고과감한규제완화, 친기업환경조성등을

추진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중국₩인도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10년내국민소득 3만달러를달성하여선

진국 대열에 진입해야 할 우리나라로서는 분배지

향적인 스웨덴 및 독일 모델을 수용할 여건이 못

되며, 성장을통한복지국가의건설을목표로하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것이다.

마. 일본의공공개혁추진현황과시사점

■ 김군수(경기개발연구원)

최근 일본은 1990년대의 침체기를 거름삼아 시장중시와

지방분권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규모의 공공부문 개혁을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민간경제도 이에 따라 다시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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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정부조직은 참여정부 이

후 양적인 팽창을 거듭하여 국가경제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1998년에「중앙부처(省廳) 등 개혁기본

법」이 제정되어 중앙부처를 슬림화, 민영화하는

데주력하였다. 그내용은중앙정부가시행하고있

는 사무와 사업의 폐지 및 민영화, 민간위탁의 추

진, 독립행정법인화, 규제완화, 지방분권, 보조금

의개선등중앙정부의업무를대폭축소하는것이

다. 그후중앙부처(省廳) 개혁의성과를명확히하

기위해, 2000년 12월 1일에행정개혁大網(행정개

혁 마스타플랜의 성격으로 閣議에서 결정)이 제정

되었고, 2004년 12월 24일에는「향후행정개혁의

방침」이각의에서결정되었으며, 2005년 12월 24

일에「행정개혁의중요방침」이내각에서결정되었

다. 이를토대로 2006년에「간소하고효율적인정

부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개혁추진에 관한 법률」

(약칭: 행정개혁추진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2006

년 8월 31일에「지방공공단체의 행정개혁추진을

위한 지침」이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적 뒷받

침과 강력한 추진체제하에서, 2000년 이후 일본

은 행정개혁과 관련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시점에서도더욱더‘민간에서할수있는것은

민간으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으로’

등의관점에서행정개혁을한층더강력히추진함

으로써소기의목적을거두고있다. 

2001년 고이즈미 정권이 출범하였던 당시 일본

경제는최악의상태였다. 한해동안도산기업이 1

만9천개를 넘었고 이 여파로 은행권 부실채권은

30조 엔에 이르렀다. 또한 기업들의 잇단 감원조

치로 평생직장의 신화가 무너지자 소비활동이 크

게위축되었으며 0%대의금리에도기업들의투자

는 답보상태에 놓여 경기침체상태가 지속되었다.

실업률은5%를넘고특히청년실업률은심각한상

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의 공공개혁은 기업재

생과 금융안정의 선순환 속에서 일본경제를 부활

시키고 있다. 기업의 실적개선은 고용증가와 소비

촉진, 주가상승이라는 선순환을 거쳐 다시 기업의

이익을늘리는효과를냈다. 기업의자금사정이좋

아지면서 막대한 부실채권도 현저히 감소하였다.

2005년 3월 결산결과, 2002년 8.4%였던 부실채

권비율이2.9%로큰폭으로낮아졌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황은 일본과 정반대이다. 참

여정부출범이후, 3년여동안공무원이 2만7천여

명늘어나국민세금 1조2천억원이추가로이들의

급여로 지불되었다. 장차관자리도 전 정부의 127

개에서148개로늘었다. 이는기관들이377차례나

직제를개정해각종기구와타직제를만든결과였

다. 이러한 정부조직의 팽창은 적자누적과 과다한

국민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졌으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의강화와규제의존속은기업이활동하기어

려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를 저성장의

발목에 묶이게 만들었다. 앞으로 참여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강화, 양극화해소 등의 경제정책

에초점을맞추기보다는공공부문의축소및민영

화, 규제철폐로민간기업의투자촉진유도등의정

책에힘을쏟아야할것이다. 

바. 공공부문의구조조정과경쟁도입방안

김현석(한양대)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에 저해의 요인이 되

고 있다고 지적되는 공공부문에 대하여 참여정부가 추진한

개혁에 대한 문제점과 실용적 추진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바람직한 구조조정을 위해서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구조조정이 상시적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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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MD가 발표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수준은

38위로작년대비 9계단하락했는데그주된이유

가공공부문에있다고지적되었다. 정부수립이후

공공부문의 개혁은 개혁, 혁신, 쇄신 등의 이름으

로 끊임없이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공공부문의 비

효율성 문제는 여전히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참여정부는구조조정보다는운영시스템혁신

을, 조직개편보다는 기능중심의 조직재설계를, 인

력감축이아닌인사개혁을추진하는등과거정부

가정의한구조조정을등한시하고있어논란의대

상이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참여정부 들어 추진한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문제점과 실용적 추진대안

을모색하고있다. 

국민의정부는 3차에 걸친 조직개편과 인력감축

을 추진하였으며, 개방형제도의 도입, 책임운영기

관의시범실시, 외부위탁의확대추진, 민영화계획

수립 및 추진 등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인 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결국국민의정부는‘기업

형 정부’를 표방하고, 경쟁을 공공부문에 접목시

키려 노력하였다. 하지만 성과중심의 평가시스템

의미비로내부경쟁을통한변화동인을설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참여정부는 고위공

무원단제도 실시, 개방형임용제도 확대, 성과중심

의인사평가시스템도입등을통해인사제도를개

선하였다는평가를받고있다. 그러나공기업민영

화의중단, 외부위탁의축소, 중앙공무원과공기업

의조직과인력확대등은구조조정의방향을역행

한것으로평가된다. 

바람직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

화가필요하다. 우선참여정부가들어선후사실상

중단된 구조조정을 상시적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해야한다. 빠르고급격한글로벌환경과공공부문

내외의 존립조건 변화는 구조조정이 일과성이 아

니라 상시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

새로운 구조조정 과제를 끝없이 발굴하고 추진되

던 과제들의 적용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쟁의원리도입은물론기능과역할의조정도부

단히추진해야한다.

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년의평가와

향후과제

김재훈(서울산업대)

점차로 벌어지는 지역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참여정부

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는 기존사업의 단순한 재조

합일 뿐만 아니라, 부처이기주의로 인한 사업의 중복성

과 각 사업의 타당성 검토미비로 인해 그 운영이 비효율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가균형발

전특별회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점

점 더 벌어짐에 따라 참여정부는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 다양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펴

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되

었으나, 이 회계는 도입 초기부터 그 실효성에 대

한논란이끊이지않았고, 그이후에도특별회계의

구조및운영측면에서의적절성에대한비판이지

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분권과 분산을 주요

국정지표로 채택한 참여정부에 의해서 지역간 불

균형의 해소와 국고보조금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

입되었다. 이 회계는 5조 원 규모의 추가적인 재

원조성을통해서균형발전을달성하고자했던본

래의취지와는달리기존에다양한부처들에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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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다양한모습으로추진되던사업들을별도의회

계로묶은것에지나지않았다. 그결과,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에는 그다

지 성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각 부처들이 각각

의 정책목적을 위하여 추진하던 사업들이 국가균

형발전특별회계라는 명칭의 회계에 편입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업들이 국가균형발전에 특별히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

문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

한 사업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계획과 지역계

획을 연계시키고 그에 입각하여 예산을 배분하는

체제를 수립하였으나, 실제로는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지못하고중복적사업이여전히많이발견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편성과정에

서사업의국가계획및지역계획적합성을검토하

는 지역혁신협의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

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효율성이저하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본래의목적을달성하

기위해서재원의확대, 자율편성대상사업의산식

개선및시군구단위의예산배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강화, 국가균형특별회계의폐지및포괄보

조금화를 적극 추진하야 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를폐지하여유사한정책목적에따라몇개의

포괄보조금으로 재구성하고, 각각의 성격을 고려

하여 적절한 기준에 따라 예산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포괄보조금의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

들은 본래의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환원할 필요성

이높다. 

아.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의 적정구조에 대한

분석

최병호(부산대)

본 연구는 재정분권의 이론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재정분

권의 구조적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적정구조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

방재정의 특성은 첫째, 국세위주의 조세구조, 둘째, 지방

재정에서의 미약한 부동산보유세 비중과 비정상적인 운

영, 셋째, 취약한 과세자주권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객관화, 체계화된 지방세 중심의 지방재

정구조 개편이 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방재정의 규모는 빠

르게 성장하여 왔다. 이와 동시에 현재 실행중인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구조적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으며, 지방분권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재정분권의 이론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구조적 특성과 문

제점을분석함으로써지방재정의적정구조에관한

함의를도출하고있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구조적 특징으로는 첫째,

국세 위주의 조세구조 탓에 지방재정에서 이전재

원이 과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둘째, 대표

적인편익과세로볼수있는부동산보유세가지방

재정에서차지하는비중은미약할뿐만아니라비

정상적인방식으로운영되고있으며, 셋째, 제도적

으로보장된과세자주권조차잘활용되지않고있

다는점등을꼽을수있다. 

재정분권으로 인한 효율성과 재정적 책임성 증

진을위해서는과세자주권의행사가필요조건임에

도 불구하고 그간 지방정부들은 과세자주권을 행

사할 수 없었다. 지방재정구조는 지방정부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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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해관계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였

으며, 그결과세율인상이나인하는불필요한정치

적비용만초래하는것으로인식되었다. 이런구조

하에서는 재정분권의 효율성을 논의할 여지가 없

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결조건은 지

방재정구조가 지방세 중심으로 재편되어 의존재

원이 차지하는 과도한 역할이 해소되어야 하고,

그 배분방식이 객관화₩체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이런 환경하에서 소득증대나 공공재에 대한

선호 변화 등에 따라 지방재정에 대한 수요가 변

화할 때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행사는 불가피할

것이며, 의사결정도차츰정치적인측면보다는주

민들의 후생극대화에 근거를 둔 것으로 바뀔 수

있을것이다.

자. 재정규모의국제비교와적정성연구

한경동(한국외국어대)

참여정부의 공공부문 지출이 비대해지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공공부문 규모의 국제비교분석을 통하여 공공부

문 규모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아울러 일반정부 부문

의 적정 규모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현 정부의 일반

정부 부문의 규모는 경제성장을 위한 적정 재정규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공부문을 축소하여 시

장경제를 강화하자는 노력은 전 세계적인 추세임

에도불구하고, 참여정부들어사회복지지출확대,

대북포용정책, 국토균형발전 등으로 인해 재정지

출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중단되었으며각종산하단체및기금의수가증가

하는등공공부문이비대해졌다. 이에본연구에서

는공공부문규모의국제비교분석을통하여공공

부문 규모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아울러 일반정

부부문의적정규모를추정하였다. 

우리나라의경우총소비에서차지하는일반정부

의소비지출의비중은 18.99%로 122개국중 61번

째였다. 또한우리나라의GDP에대한이전지출과

보조금 비중은 9.36%로 일반정부 소비지출/총소

비비중과마찬가지로평균보다약간낮은수준이

며, 101개국중46번째였다. 한편우리나라의경우

공기업 등급지수는 7로 평균보다 높으며, 10등급

으로부터낮은순으로정리할때 123개국중 34번

째였다. 

공공부문의 규모, 특히 일반정부 소비지출이 경

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라 어떻게 설

명할수있는가를실증분석한결과를보면다음과

같다. 우선일반정부소비지출은과거에비해증가

하고있으나그증가폭이다소둔화되는추세를보

였다. 정치적 요인을 반영하는 변수는 유의하지는

않지만 의회가 대변하는 정치사회 계층이 다양할

수록일반정부소비지출의비중이늘어날수있음

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인종적 이질성이 클수록 공

공부문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

냈다. 한편 고령화 사회일수록 공공부문의 부담은

증가하며, 경제가 개방적일수록 외부충격의 완충

기능으로서의정부규모가커진다는주장을뒷받침

하는결과가나왔다.

경제성장과 공공부문 규모의 이론적 관계를 제

시했던 Barro(1989, 1990)의 연구로부터 도출된

이른바‘Barro’s rule’을적용하여1981∼2003년

중 136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정부 부문의

적정 규모(일반정부 부문의 최종소비지출/GDP,

constant 2000 US$)를추정한결과, 추정된일반

정부부문의적정규모는현재실제일반정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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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모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 성장을 위

한재정의적정규모가현재나타나고있는수치나

예상하는규모보다크지않음을시사한다. 

차. 재정지출과소득재분배

조경엽

본 연구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지출이 소득재분배와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지출 분야별로 분석하였

다. 사회복지와 보건, 그리고 교육에 대한 지출 증가는

소득재분배는 개선시키나 GDP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순수공공재에 대한 정부지출은 소득재분배와

GDP 모두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R&D에 대한

지출증가는 소득재분배를 미미하게 악화시키나 GDP를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균등과 양극화 지수 모두

급속히악화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지수의흐름

으로볼때중산층감소와소득불균등현상이매우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 3년간 진행된

소득양극화 정도는 소득불균등 악화보다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불균등과 양극화문제는 선

진국에 비해 아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나, IT 산

업의 발달에 따른 정보격차,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이동, 연봉제확대, 세계화, 개방화, 급속한

고령화등으로인해향후소득분배는더욱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해소

를위한해법은공감대를형성하지못하고있는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

지출을분야별로평가하고이에필요한재원이세

금인상을통해조달될때의지니계수변화와저소

득층의실질소득변화를분석하고있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성장률, 물가 및

이자율, 계층별 소득 변화 등 재정지출의 순환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증가에 상응한 소

비세인상이라는 재원조달효과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사회복지와보건에대한지출은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와

보건에대한지출은산업연관효과가매우낮을뿐

만 아니라 소비세 인상에 따른 왜곡효과가 크기

때문에 동 분야에 대한 지출 증가는 GDP 감소를

가져올 전망이다. 더욱이 고소득층의 후생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사회전체의 후생이 감소하는 문

제가 발생한다. 정부의 순수공공재(일반행정 및

국방)에대한지출은소득분배를다소악화시키는

동시에이에필요한재원을세금인상을통해조달

할경우경제성장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

으로평가된다. 교육에대한지출은소득재분배를

개선시키는것으로평가되나, 소비세인상에따른

왜곡효과로 GDP는 조금이나마 감소할 전망이다.

다른 지출에 비해 R&D에 대한 지출증가는 소득

재분배를미미하나마악화시키는반면, GDP를가

장 큰 폭으로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후생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고소득

층의 소득도 함께 감소시키는 하향평준화가 정부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면 사회복지 및 보건, 일반

행정및국방등에대한지출을줄이고R&D나교

육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지출구조를 개

선해야한다. 

3. 평가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추구하는 현상이 세계적

인추세로자리잡고있음에도불구하고참여정부

이후 우리나라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강

조되고 있고,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

목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큰 정부 작은 시

장’을 추구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경제정책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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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책을제대로보는근본적시각을새롭게제시

하면서특정시점의한정된자료에의한논의보다

는보다긴역사적시각에서그리고해외사례를통

해서우리나라의재정전반에관한주요현안정책

과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추가지출을통한경기부양등인위적으로이

루어지는 투자는 원래 생산성이 낮은 투자이기에

사회적으로바람직하지않으며이러한투자중상

당부분은시간이지나면다시구조조정의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유럽 국가들도 최근 들어 세계화

추세에 맞게 그들의 복지정책을 변화시키고 있으

며, 일본도대대적인공공개혁을통해작은정부를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현재우리의재정정책을다시돌이켜보고새로

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10년, 20년 뒤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현재의재정전반에걸친문제를진단함으로

써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할수있는바람직한재정정책방향을제시하

고 있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의 의의를 찾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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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있는공공부문의규모와역할모색

향후 우리 경제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현 시점에서 재원조달과

국가채무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사례나 국가별 비교 등을 통한 공간적 검토와 과거, 현재, 미래의 시

간적 추이 분석을 통해 재정지출의 재원조달 측면에서 주요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경제의 재원조달과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배상근 외 7인

Part 2: 재원조달과국가채무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선진화되면 될수록, 사회

복지, 공공의료, 사회간접자본등과같은정부서비

스에대한국민들의요구는점차로높아지기마련

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듯이(there

is no free lunch) 국민들이원하는수준의정부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그만큼의 재원을 조달해

야만한다.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은 현실적으로 대부분

세금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 국가채권을 발행해

서필요한재원을조달할수도있지만국가채무또

한 언젠가는 조세수입을 통해 갚아야 할 빚이다.

따라서 재정지출의 재원인 조세수입의 증가 없이

는 재정지출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 향

후우리경제의재정지출규모는점차확대되는반

면에세수증가는둔화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재

정건전성악화가우려되고있다. 

우리나라는 저성장세 지속, 급속한 인구고령화

추세, 성장잠재력 둔화, 사회안전망 미흡, 분배중

심의 정책 강화,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요구 증대,

공공부문의확대, 국가간조세경쟁심화, 대북지원

및통일비용부담증가등에따라재정및조세여

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재정지출규

모확대요인과세수증가둔화요인이맞물리면서

국가채무가확대되고재정건전성이약화되어우리

국민의조세부담률이지속적으로증가할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부담 증가는 근로

및투자의욕을위축시켜경제성장의둔화로이어

지고이는세입기반의약화로또다시연결되어재

정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정부도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국가재정

│
대
│
표
│
연
구
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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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86조에의거하여건전재정을유지하고국가

채권을효율적으로관리하며국가채무를적정수준

으로유지하도록노력해야한다고밝히고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경제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현 시점에서 재원조달과 국가채무

에대한근본적이고종합적인대책을모색해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해외사례나 국가별 비교

등을통한공간적검토와과거, 현재, 미래의시간

적추이분석을통해재정지출의재원조달측면에

서주요사안들을종합적으로살펴보고, 우리경제

의 재원조달과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연구는 (가) 한국조세정책의주요문제와개선

방향, (나) 사회간접자본투자의쟁점및정책적시

사점, (다) 소득세제 선진화를 위한 개혁과제, (라)

조세외 공공부담 규모와 시사점, (마) 국고채 발행

경매제도의 비교, (바) 정부계층별 세원배분과 지

방세의가격기능등6개의정책보고서와 (사)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아) 재정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2개의 연구보고서로

구성된다. 

2. 연구내용

가. 한국조세정책의주요문제와개선방향

곽태원(서강대)

우리나라 국내외의 여건 변화로 인해 재정위험성이 증대

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대안을 모

색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즉 세원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면서 필요 재정을 조달하기 위한 재정수요

의 절제와 사회보험의 개혁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나라 조세

정책의여건이어떻게바뀌어갈것인가를정리하

고그함의를분석하여대응전략의방향을모색하

고자 한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상황을 살

펴보면, 우선 최근 무역의 자유화 추세와 함께 국

경조세의역할이급감하면서조세정책의세계적인

동조화현상이나타나고있다. 또한국가간자본이

동의자유화로각국의거시경제정책과성장전략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는노동이나지식또는기술같은생산요소로

빠르게확산되고있어국가간주요생산요소유치

경쟁이격화될전망이다. 

여기에세계에서유례를찾아볼수없는빠른고

령화의 진행은 재정지출구조에 매우 근본적인 변

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중심의재정지출수요급증과함께안보

및통일과관련된재정지출에대한수요도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성장잠재력은 급속하게

하락할 전망이어서 향후 재정위험성이 증대할 것

으로판단된다. 이러한여건변화로인해재정수요

충족을위한대안을모색할필요성이크게대두되

고있다.

우선사회보험개혁을통해사회보험재정의안

정화와 지속가능성을 조속히 확보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사회보험료의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려면사회보험료및조세부담률의급등이

요구되나이것은자본과고급인력의유출을초래

하여성장잠재력의하락을가속화하고세입기반을

크게위축시킬우려가있다.

또한조세부담증가에따른재원확보와함께국

가채무의추가적발행에의한재원확보등도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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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문제점 개선방안

지방재정 䤎기능배분과 재원배분의 불균형 䤎지방자치 구조의 재편성 및 기능의 근본적인 재조정 추진

䤎중앙정부에 대한 높은 재원의존도 䤎자치단체의 역할 축소 및 자율성 확대

䤎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䤎교육자치와 일반행정자치의 일원화 추구

䤎낮은 재정자율성으로 인한 책임감 감소 䤎지방세의 합리화

– 재산세, 보유세의 기초자치단체 기본세원화

– 잡다한 세목 정비

– 주민세 소득할의 폐지

–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과의 공동세로 운영

– 지방세와 지방재정의 규모를 기능배분에 부합토록 조정

종합부동산세 䤎기초자치단체의 세원 위축 䤎종부세의 재산세 세액공제 배제 및 종부세와 재산세의

䤎조세 자율권의 저해 독립적 운용

䤎소득에 비해 과도한 세율과 과세범위 䤎과세범위 축소

䤎세대 합산과세의 위헌성 䤎세율의 하향조정

䤎세대합산과세제도 폐지

䤎Circuit Breaker 제도의 도입

䤎신고납부를 부과납부제도로 전환

䤎적절한 시기에 종부세 폐지 추진

부동산 양도소득세 䤎고세율로 인한 동결효과 가능성 䤎다가구 소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의 인하로

동결효과 해소

䤎1가구 1주택 비과세 범위의 확대

䤎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가 인하 검토

소득과세 䤎낮은 납세자 비율 䤎주민세 소득할의 폐지로 소득세 실효세율의 인하를 도모

䤎높은 법인세 의존도 䤎EITC 도입 계획 보류

䤎높은 세율 및 법인세와 소득세의 䤎배당소득의 원천분리과세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 미흡 䤎증권양도차익에 대한 현행 거래세 유지 및 파생상품에

䤎연결납세제도의 미비 대한 거래세 도입

䤎결손이월기간의 제한 䤎법인세 한계세율의 단계적 하향조정

䤎법인간 배당에 대한 엄격한 과세 䤎법인세 감면제도의 전면적 재검토

䤎결손금 공제기간 확대

䤎연결납세제도의 도입

䤎법인간 배당에 대한 과세 완화 추진

상속₩증여세 䤎무리한 포괄주의 䤎세율의 선진국화

䤎지나치게 높은 한계세율

䤎기업 경영권 상속에 대한 무리한 규제

䤎세계적인 상속관련 규제 완화 추세에 대한 역행

䤎대주주 주식평가 시 할증제도의 폐지

䤎항목별 포괄주의

䤎유산과세형을 취득과세형으로 전환

우리나라조세제도의항목별문제점및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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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 증대에 의한 재원조달은

조만간더큰국민부담으로나타나게되며, 성장률

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의 급속한 악화

를 초래할 따름이므로 중장기적이고 추세적인 재

정수요변화에대응하는수단으로는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재정수요충족을위한부담률증대로성장잠재력

의하락이가속화되면실업과빈곤의증대로재정

수요는더늘어나고특히통일등으로발생할수있

는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이 극히 취약하게 될

우려가있다. 따라서최선의대안은세원의지속적

인 성장을 도모하면서 필요 재정을 조달하는 것이

다. 이러한대안은무리한조세부담률의상승을배

제하는것을의미하므로재정수요의절제를필요로

하고 사회보험의 개혁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안들을종합해볼때, 조세제도와정책의개선방

향은조세부담률및국민부담률상승억제, 성장잠

재력유지를위한생산요소공급확보, 조세의효율

극대화등을기본방향으로삼아야한다. 

이러한기본방향하에서다음과같은조세체계의

장기 구상과 단계적 개편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효율성과누진성을동시에달성하기위한장

기구상으로는기업세로모든법인및비법인기업

의부가가치에대해단일률의조세를부과하고, 일

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은 가계단계에서 완만한 누

진세율을추가로과세하며, 외부성의교정또는수

익자부담원칙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과세되는 개

별소비세 형태의 조세는 존치하고, 기업의 비업무

용부동산과개인의비사업용부동산은재산세과세

대상으로 삼고, 지방세로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기

업세의 일부를 공동세로 하여 지방정부에 일정한

지표를따라분배할필요가있다. 

이와 같이 설정한 기본방향을 단계적으로 추구

하여다음과같은기본구상에수렴시켜야한다. 이

미방만하게팽창하기시작한재정지출단속을최

우선과제로삼고, 세수중립성유지의원칙을고수

하며, 군소세목정비, 법인세등의비중축소등과

함께 부가가치세 비중을 확대하고, 한계세율을 단

계적으로 인하하며,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의

근본적인개혁을추진해야한다. 이를위한구체적

인방안들을표로정리해보았다.

나.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쟁점 및 정책적 시

사점

이태규

현재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른 우리나라의 SOC 투자규

모의 추세에 대해 대립적 견해가 상존하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SOC 투자의 쟁점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SOC 투자

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SOC 투자는 비약적

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교통부문 SOC 투자 재원

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1994년부터「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해

오고있으며이영향으로1990년대의SOC 재정투

자 연평균 증가율은 20.3%로 정부재정(일반회계

기준) 증가율 13.2%를 크게 상회하였다. 한편

2000년 이후로는 그동안의 과감한 재정투자로

SOC 스톡이 상당부분 확충되었다는 판단과 복지

등 타 분야 재정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SOC 재정

투자 증가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이 같은 추

세는정부의정책기조를반영한것인데이에대해

대립적 견해가 상존하는 상태이다. 즉 지난 십여

년간의 집중적인 SOC 투자로 인해 SOC 시설이

상당히 확충되었으며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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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SOC 재정투자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또한 재정건전성과 타 분야의 재정수요를 고려해

SOC 투자를 낮추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여러선진국에비해우리나라의 SOC 스톡이아직

부족하고이로인해물류비, 교통혼잡비용등이높

기 때문에 SOC 재정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야한다는견해가있다. 최근에는이같은두견해

를뒷받침하는실증적연구도제시되고있어학문

적 차원에서의 논쟁도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SOC 투자의 쟁점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실증적연구들에대한평가를통해바람직

한 SOC 투자에관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경우 SOC 투자에관한연구의대부

분은 SOC 투자 확대를 통해 부족한 SOC 스톡을

적정수준까지 충족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

다. 이들 연구에서는 생산함수 접근법, 비용함수

접근법 등을 사용하여 SOC의 생산성 증대효과,

적정 SOC의 규모 등을 추정하고 있다. 특히 비용

함수 접근법은 비용최소화를 만족하는 최적 SOC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SOC 수

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즉이방법론에서는적정SOC 스톡을‘장기적

으로 모든 산업에 있어서 비용최소화를 달성하기

위하여사회전체적으로요구되는수준의 SOC 스

톡’이라고 규정하고 이 적정 SOC 스톡과 현재의

SOC 스톡을 비교하여 적정성을 판단한다. 한편

이들 연구의 결론과는 반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SOC 스톡은 적정수준보다 과다한 상태이므로 향

후 SOC 투자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

을 제기하는 최근 연구에서는 성장모형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성장모형 접근법을 사용하는 연구

에서는‘경제성장률을 극대화시키는 SOC 스톡과

민간자본 스톡의 비율 ø(SOC 스톡/민간자본 스

톡)’이 존재하며 이 비율을 만족시키는 SOC 스톡

이 적정수준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현재의 SOC

스톡은이기준에비추어볼때과다하다는판단을

내리고있다. 

통념상 우리나라의 SOC 시설은 부족하다는 것

이 일반적인 인식이었고, 그동안의 정부정책도

SOC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되어 왔다. 따라

서성장모형을이용한연구의결론은그동안의통

념에 반하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의

차이는성장모형접근법이 SOC 투자가과다할경

우그재원이되는세금부담의증가를통해민간자

본의 한계생산성을 구축하는 효과가 압도적이 될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장모형을통한 SOC의적정성평가가보다설득

력을가지기위해서는실제구축효과에대한추가

적인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 ø(SOC 스톡/민간

자본 스톡)의 비율이 적정수준을 초과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저조한 민간투자로 인해 민간자본 축적

이 충분치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 실

제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민간투자는 매우

저조한상태에있다. 따라서민간투자위축의원인

이과도한 SOC 투자가아니라면잘못된정책처방

을내릴수있다. 즉민간투자위축의원인이정부

규제, 反기업 정서, 투자여건 악화 등이라면 올바

른정책처방은 SOC 투자의억제가아니라민간자

본 축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정책적

노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구축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실증적 증거가 있어야 성장모형에 의거

한주장이보다신빙성을가질수있을것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모형 접근법에 의한 연구는

의미 있는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SOC 투자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시사점을제시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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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 SOC 투자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

산제약을고려하지않고 SOC 시설에대한필요만

강조될 경우 기존 SOC에 대한 운용의 효율화를

통한 해결책보다는 신규투자에 의한 해결책에 의

존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예산제약을 초

과하는과도한 SOC 투자는민간의역동성을저해

하는구축효과로귀결될가능성도크다. 

둘째, SOC 투자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이유 중의 하나로 비효율적인 투자를 들 수 있

는데이는일부투자가효율성보다는형평성등다

른비경제적인정책적고려에의해지속되어온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방 SOC 시설의 경우 지방자

치단체의 경쟁적 건설이나 균형발전 등을 명목으

로 비효율적인 투자가 지속되어 왔다. 그 결과 일

부 SOC 시설의 유휴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부정확한 수요예측도 비효율적 SOC 투자를 초래

하는 원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SOC 투자는 지

금보다는훨씬더경제성또는효율성을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수요 예측능력을 향상

시키는노력도한층강화되어야한다. 

셋째, 현재의 재정운용계획하에서는 과거와 같

은 확장적 SOC 재정투자를 추진할 수는 없으나

아직은 높은 물류비, 교통혼잡비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SOC 투자의 경착륙은 피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 예산부족으로인한공기지연의문제가이미

심각한 상황이고 이는 사업의 경제성 저하, 국가

예산부담의증가등각종사회경제적비용을증가

시키게 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을 경

제성중심으로분류한다음이들사업에재정을우

선적으로 투입하여 공기 지연을 최소화해야 하며

필요하다면민자유치를통한사업추진도고려하여

야할것이다. 

다. 소득세제선진화를위한개혁과제

안종범(성균관대)

한국의 소득세제가 갖는 문제점의 개선은 소득세제를 정

상화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뒤 세계적인 추

세에 부응하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는 단일세와 이중소득과세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달성

가능할 것이다. 

OECD 회원국들의 개인소득세수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지난 40년 동안 안정적인

추세를보이면서도그비중이 90년대중반이후로

감소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이러한 개인소득세 비중의 감소추세와 함께 단

일과세도입의필요성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진

행되어 왔고 신생국가를 중심으로 실제 도입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단일과세의 대표적 방식 중

첫번째는기존세제의가장높은한계세율로써정

하는것이며두번째는가장낮은한계세율로정하

는방법이다. 러시아를제외한모든국가에서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두 번째 방식은 개인소득세로부

터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에대한적절한대응을함으로써조세수입의손실

은 일정부분 완화시켰겠지만, 래퍼효과는 어떤 경

우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단일성 자체는 잠재적인

조세구조의 변동성을 제거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만일반적으로세율구조는조세제도의복잡성과는

무관하다. 복잡성은 오히려 공제대상 항목에 기인

하는바가크다. 러시아의경우에있어서도단일과

세를도입한이후로조세제도가단순해졌다고하

는어떤증거도찾아볼수없었다.

스칸디나비아국가들에서시행하고있는이중소

득세제는근로소득에대해서는누진과세를적용하



Ⅰ.2006년 연구사업 37

고자본₩법인소득에대해서는넓은과세기반과낮

은 세율에 기초한 비례세를 적용하며 종합세제보

다공제규모가작은것이일반적이다. 

한국의경우개인소득세의조세수입은OECD의

평균에비해상당히낮은비중을계속해서유지하

고있으며, 계속해서증가하는모습도보이지않고

있다. 90년대 후반까지 어느 정도 상승의 모습을

보이다가 2000년부터는 오히려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GDP의 상승으로 국민의 소득은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의 비중이 줄어드는 기

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소득세의

비중이 줄어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외환위기를 거

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근로자의 범위에서 빠져나

가고그사람들이소규모자영업자로전환됨에따

라대부분이과세미달자가되었기때문이다. 

소득세비중이미약하다는문제점과함께소득세

가갖는재분배기능에대한문제점도한국의소득

세가갖는또하나의문제점으로지적된다. 한국의

경우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소득재분배 효과

가비교적낮은데, 이는소득세제의누진도는높으

나 절대적 부담수준인 평균세율이 매우 낮기 때문

이다. 그리고전체소득재분배효과중에서고전적

의미의수평적불공평성으로인한소득재분배효과

의감소가매우심각한수준인것으로나타난다.

한국의소득세제에서가장큰문제로지적될수

있는것은자영업자에대한소득파악이미진하고,

이자₩배당등의자본소득에대해근로소득과동일

한 크기의 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그리고 근로자와 자본소득자간의 수

평적 공평성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다. 이와 같은 근로자의 불만 해소를 위해 근로자

면세점의지속적인상을중심으로하는세부담경

감 정책이 시행되어 왔으나 이는 과세자 비율을

50%대로 저하시킴과 동시에 중산층 세부담을 증

대시키고 있다. 또한 소득보다 소비의 비중이 큰

중산층은 소비세의 역진적 성격으로 인해 세부담

이가중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문제를바로잡는다는것은정치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소득세제를 선진화한다는 것은 보다 어려

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제 정상화

가소득세제의선진화에선행되어야할것이다. 

단계적 소득세제 개혁의 첫 단계는 소득세제의

정상화라고할수있다. 첫째, 근거과세확립을위

한세제및세정개혁이필요하다. 둘째, 물가상승

에 따라 소득세체계가 변화하지 않으면 실질적으

로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물가연동세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근로소득공제제도와관련하여소

득수준과가구원수에비례하여일괄적으로공제액

을산정하는개산공제의도입이필요하다. 이는가

구원수에 따른 인적공제문제를 해결하고, 공제제

도를 단순화시켜 과다한 조세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특별공제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퇴직연금제도의도입을확대하고정착시킬

수있도록세제를합리적으로정비할필요가있다. 

두 번째 단계는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소득세제

의 개편이라 할 수 있다. 즉 고령화와 개방화시대

에부응하는소득세제의도입이과제라할수있는

데이는바로소득세제의선진화과정으로인식된

다. 바로이러한환경변화에부응하고세계적추세

에걸맞은소득세제선진화방안을모색하는핵심

은바로세율의인하와단일세도입검토라고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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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선진국들이거쳐간금융소득종합과세를

통한 형평성의 추구과정을 아직 본격적으로 경험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선진국은 이미 금융소득이

나자본소득에대한과세에있어서효율성에우선

순위를두고있다. 따라서한국의형평성과효율성

의동시추구의여지는선택형금융소득종합과세의

추진이나주식양도차익과세의부분적시행등으로

가능할 것이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이중소득과제

형태의과세도검토할수있을것이다. 

즉단일세와이중소득과세의도입은중장기적인

과제로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의 소

득세가 정상화되는 상황에서 검토 가능한 방안으

로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소득세율을 인하하

고과세기반을확대하는과정을거친후도입이가

능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소득세제가 비정상적인

구조를갖고있는상황에서도입이될경우발생할

수있는효율성과형평성의심각한훼손을감당하

기가쉽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한국의소득세제

선진화는 소득세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설정한뒤세계적인추세에부응하는다양

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는 단일세와

이중소득과세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달성 가능

할것이다.

라. 조세외공공부담규모와시사점

김창배

준조세에 대한 다양하고 오랜 논란에도 불구하고 준조세

의 개념과 이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준조세를 조세외 공공부담의 개념으로 정

의하여 준조세를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조

세외 공공부담의 규모를 추정하며, 이를 통해 준조세의

개선방안 등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정부₩공공부문의준조세는1995년「기부금품모

집규제법」, 2002년「부담금관리기본법」등에 따

라개선되고있지만, 민간부문의준조세부담은여

전히개선되지않고있다. 오히려법정부담금의갯

수나 징수금액 등 양적인 면에서 증가하고 있고,

부담이큰핵심부담금은신설또는강화되고있으

며, 중소기업들이내는준조세의경우기업순이익

의절반에이르는문제점이지적되고있다. 

준조세에 대한 다양하고 오랜 논란에도 불구하

고준조세의개념과이에대한견해차이가존재하

고있다. 준조세라는용어는법정용어도아니고동

시에학문적으로합의된개념도아니기때문에, 인

식의 차이에 따라 그 범위가 다양하고, 불필요한

오해의소지가있다. 이러한준조세에대한상이한

개념또는기준은준조세에대한올바른해결책모

색을어렵게하고있다.

따라서본연구의목적은준조세를조세외공공

부담의 개념으로 정의하여 준조세를 둘러싼 불필

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조세외 공공부담의 규모를

추정하며, 이를통해준조세의개선방안등정책적

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본연구에서는조세는소득세나 법

인세와 같이 대다수의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특정세출을목적으로하지않고징수되며특정의

혜택이나 손실(책임)과는 관계가 없는 공공부담으

로정의하고, 조세외공공부담은특정세입을강조

하거나특정세출을목적으로하고특정한혜택이

나손실에기초를둔공공부담으로구분하였다. 조

세외공공부담의재분류에대해, 본연구에서는조

세외공공부담의포함범위를①「부담금관리기본

법」에 따른 법정부담금, ② 사회보험료: 국민건강

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③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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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행정요금, 행정제재금 그리고 성금 기여금 등

으로한정하였다. 

우리나라 조세외 공공부담의 규모는 1997년 20

조4,929억원에서 2005년에는 59조5,098억원으

로약 3배증가하였다. 사회보험료도 1997년 10조

3636억원에서 2005년 38조466억원으로, 부담금

도 5조4281억원에서 11조4296억원으로 증가하였

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 34조7,075억원

(27.2%) 이후증가세가둔화되고있는추세다. 

조세외 공공부담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한국

(2001)의 조세외 공공부담의 비중은 32%로 영국

(2004)을 제외한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낮지만 멕

시코등다른개도국들에비해서는높은수준이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이나 국민의 부담을

보다 포괄적인 개념에서 파악해야 하고, 공공부문

의효율성제고를위해서도조세외공공부담을축

소할 필요가 있고, 조세외 공공부담 중 높은 비중

을 차지하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며,

법정부담금의 경우, 중복, 불필요함, 과다함 등에

대한검토가요망된다. 

마. 국고채발행경매제도의비교

한광석

국고채 발행 경매제도의 개선은 국고채 발행비용의 절감

을 통해 재정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양가격경매, 차별경매, Vickrey경매의 발행비용을 종

합적으로 비교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통해 국고

채 발행 경매제도의 개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국고채 발행액은 2005년 현재 약 59

조원(이자분 제외)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

은막대한규모에도불구하고국고채금리를결정

하는국고채발행제도는지금까지별다른제도개

선 가능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국고채발행경매제도의개선가능성을제

시함으로써국고채발행비용절감을통한국가재

정운용의효율성제고에기여하고자한다.

최근다수량경매방식(multi-unit auction)에대

한연구가활발히이루어지면서국채의일양가격경

매 (uniform-price auction)와 차별경매

(discriminatory auction)에대한논쟁이다시일어

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2년까지는 차별경매방

식에 의해 재무성채권이 발행되었었다. 그러나

Friedman(1960, 1991), Miller(1991), Chari-

Weber(1992), Nyborg-Sunderesan(1996) 등에

의해 일양가격경매의 차별경매에 대한 우월성이

지적되면서 1992년부터 국채의 만기별로 일양가

격경매로 바꾸기 시작하여 1998년 11월부터 모든

국채가 일양가격경매방식에 의해 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고채 발행의 경매제도로

서 일양가격경매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Ausubel-Cramton(1998)이나 Engelbrecht-

Wiggins and Kahn(1998) 등은 효율성과 경매

수입측면에서일양가격경매가Vickrey경매나차

별경매에 비해 우월하지 않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양가격경매, 차별경매,

Vickrey경매의 발행비용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실증분석결과를검토함으로써효율성이나경매수

입측면에서보다우수한방식으로국고채발행경

매제도를채택할필요가있음을지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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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정부계층별 세원배분과 지방세의 가격

기능

주만수(한양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된 다단계 정부체계에서 가

장 핵심적인 과제는 기능의 배분과 그 기능을 수행할 재

원의 배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정부계층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하고 이들 사

이에 세원을 배분하는 원칙을 규명하여 이를 우리나라

조세제도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

양한 형태의 공공재를 주민에게 제공한다. 지역적

으로다양하고이질적인선호를갖는주민이존재

한다면이러한특성을반영할수있는계층화된정

부구조를 갖추어야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있다. 이러한논리적근거에서우리나라도중앙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두 단계

로이루어진지방정부구조를갖추고있다.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된 다단계 정부체계에서 가

장핵심적인과제는기능의배분과그기능을수행

할재원의배분을효과적으로달성하는것이다. 본

연구에서는정부계층을중앙정부와지방정부로구

분하고이들사이에세원을배분하는원칙을규명

하여이를우리나라조세제도에적용할방안을모

색하고자한다.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고 정착

되어 가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과 책임

을 구분하여 지방정부의 자주성을 확립하려는 노

력이 강화되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혹은 다른

지방정부로부터 자주적인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재정의자주성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많은경

우 재정의 자주성을 총량 개념으로 파악함으로써

수입측면에서 지방정부의 과세권한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총조세수입에서 지방정부가 차

지하는비중을높이기위한다양한대안을검토하

여부분적으로실행에옮겨왔다. 그렇지만자주적

과세권을지방정부에이양하려는대부분의노력은

지역간 경제력의 격차로 인해 지방정부의 수평적

재정불균형을심화시키는결과를초래할것이라는

지적에의해좌절되었다. 이에따라자주적과세권

을이양하기보다는중앙정부가과세권을유지하면

서 징수한 재원을 지방정부의 재정불균형을 교정

하는 방향으로 배분함으로써 이전재원의 확대를

가져왔다.

세원배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부계

층을 단순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하여 세

원의 배분현황을 파악하는 데 머물지 않고 과세권

을 갖지는 않지만 세원을 이전받아 집행하는 교육

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별하였다. 또한 세원

의징수권을할당받은정부와그세원을집행할권

리를부여받은정부가서로다를수있으므로이를

구별하여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과세권을

갖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총세수의 80%

와 20% 내외를 징수하지만 법률에 규정한 방법으

로 세원을 이전하고 교육자치단체를 별도로 구분

한다면중앙정부가차지하는비중은51%로감소하

며 지방정부의 비중은 32%, 교육자치단체의 비중

은 17%가 된다. 교육자치단체의 재정은 형식적으

로는 지방정부에 포함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중

앙정부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이다. 또한각정부계층의세외수입을포함하고국

고보조금 등 정책적 판단에 따른 이전재원을 동시

에 고려한다면 지방정부의 비중은 39%까지 상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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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의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세원배

분을보면국가를유형별로구분하는경우연방형

국가들의지방정부세원비중이단일형국가들보다

전반적으로높은편이다. 하지만각국가유형내에

서도재원배분비중은크게다르며전체적인범위

는 1.4%의 그리스부터 54.2%의 스위스까지 다양

하다. 우리나라지방정부의비중은상당히낮은수

준이었으나지방자치제실시이후그비중이증가

하여 2003년에는 단일형 국가의 평균수준인

18.8%를 상회하는 22.4%를 나타낸다. 또한 세원

비중의 시대별 변화과정도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

며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세원비중이 빠르게 증

가한편에속한다. 조세수입과지출측면모두에서

비교 가능한 OECD 국가들의 평균을 초과하며 특

히지방정부의지출비중은상당히큰편에속한다.

단순한세원의비중뿐만아니라세율결정권등지

방정부의자주적권한을살펴볼때도역시국가별

로매우다양하며우리나라는평균을초과하는수

준을 유지한다. 이러한 국제비교를 통해 확인해야

할중요한사실은국가별로매우다른재원배분구

조를갖고있다는사실을인식하는것이다. 비교대

상 국가들의 평균 수준이면 재원배분이 적정하고

극단적 위치에 있으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논리이다. 오히려 지방정부가

재원의총량이아니라그한계량에대한통제력을

행사할수있는가에논의의초점을맞추어야한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조세할

당문제가 제기된 것은 심각한 수직적 재정불균형

이존재한다는주장에기인한다. 우리나라지방정

부의 조세수입은 총조세수입의 20% 수준에 불과

하고이에따라지방정부세출을충족시키기위하

여중앙정부로부터상당한이전재원을받고있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주장은 주

로 자체재원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

치단체가 많다는 것,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다는

것, 그리고지방교부세배분후에도기준재정수요

액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 등을 근거로 든다.

이러한 주장들은 지역간 경제력의 불평등한 배분

이불가피한현상임을수용하지않고지나치게감

성적이거나 혹은 정부관료가 정책적으로 조정가

능한 통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지

방자치제실시이후지방재정에대한논의는정부

기능의 조정과 함께 중앙정부의 세원을 지방정부

로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려

는 방향에서 전개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과세권

을 유지하려는 중앙정부와 확대하려는 지방정부

는 지방분권의 적정수준에 대해 이견을 노출하기

도하였으며서로다른결과를제시하는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지방재정이 충분하다는 주장은 주로

OECD 국가등국제비교자료를이용한회귀분석

을통해도출한결론을근거로한다. 하지만이결

론역시OECD 국가들의지방정부비중은적어도

평균적으로 적정하다는 가정을 수용하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국제비교 통계자료를 기초로 분

석한 연구들은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이 적정

수준을초과하고있다고주장하는반면, 우리나라

국내자료를 이용하여 지방정부 재정의 적절성을

파악한 연구들은 지방재정의 열악성을 주장한다.

각각의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그 주

장들을 기초로 정부계층별 세원할당을 시도하기

에는 설득력이 미약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원의 총량을 어떻게 배분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계층의 모든 정부가 한계량에 대해 재정

통제력을갖는가여부이다.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과세권을어떻게배분하

는것이바람직한가의물음에대해시공을초월한

하나의 확정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곤란하다.

과세기법이발전하거나, 조세의효과에대한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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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증진하거나, 혹은 경제가 진보하면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합리적인 과세권 배분에

대한견해가변화될수있다. 또한각국가는그국

가의중앙정부와지방정부관계가진전되어온역

사에따라과세권을서로다르게배분하고있으며

일단배분이결정된다음에이를변경하는것은비

록합리적일지라도정부계층사이및동일계층에

속한여러지방정부들사이의이해관계가얽혀있

어서매우어렵다. 

또한 정부계층별 세원할당의 합리적인 원칙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연구자들의 세원할당 논리를

정리하고 이들을 현실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

였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중앙정부에게 공평한

소득분배와거시경제안정을위한세원을할당하고

아울러 조세의 공공서비스 편익에 대한 가격기능

을 고려해 공공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게 세원을 적절히 할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자주성은 지방정부

의총재정지출과동일한규모의세원을확보할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추가적 제공

을위한추가적세수확보가가능한것으로충분하

다는 한계적인 측면에서의 재정자주성이 필요하

다. 이러한 논리적 기초를 중심으로 소득세 등 주

요세목을일반적으로각각어떻게할당하여야하

는지와 현실 적용방법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

았다. 

마지막으로이러한세원할당의일반원리를우리

나라의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방안을 지방재정

에 적용하여 예시적으로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지

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적인 것은

지방교부세를 지방세의 가격기능이 작동할 수 없

는형태로배분하고있기때문임을지적하고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주민세 소득세할

의문제점을지적하고최근에논의가활발한지방

소득세및지방소비세도입을통해지방정부제공

공공서비스에대한응익과세원칙부합과세방안을

제안했다. 동일한 원리를 이용하여 주민세 법인세

할의폐지와사업소세의강화그리고주행세과세

표준의 유류사용량 전환 및 재산세 누진세율체제

의 비례세율 전환이 지방세의 과세원리에 적절함

을설명했다.

사. 국가재정의지속가능성에관한연구

배상근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현실적 여건에서 조세부담과 국가채무의 지

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재정지출의 효율화제고를 통

해 조세부담을 가능한 줄이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절실함을 보였다.

향후 우리 경제의 재정지출규모는 점차 확대되

는반면에세수증가는둔화될가능성이높다. 여기

에 국가채무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

문에우리경제의재정건전성악화가우려되고있

다. 따라서이에대한근본적인대책이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경제

의 현실적 여건에서 조세부담과 국가채무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해 실증적

으로검증하여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는것을연

구의목적으로삼고자한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균형예산제약

(balanced budget constraint) 기조가 강력하게

유지되면서 1990년대 초반까지도 18% 수준을 넘

어서지 못했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

조정등에필요한재원을조달하기위해조세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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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명목경제성장률을앞지르게되어 2000년에

19.6%로 증가하더니 2003년에 20%대를 넘어

20.4%를기록하였고, 이후2005년우리조세부담

률은 20.2%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조세부담률은

최근에 올수록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

을보이고있다. 

조세부담률에사회보장성기여금부담률을합한

국민부담률을 살펴보면, 1997년부터 사회보장성

기여금부담률이본격적으로증가해서국내총생산

대비 3%대를 넘어섰고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3

년에는 사회보장부담률이 5% 수준에 달하더니

2005년현재국민부담률은25.6%에이르고있다. 

한편우리경제는외환위기이전까지는매우높

은성장세를시현해왔지만최근에올수록성장률

이크게둔화되고있는추세다. 반면, 외환위기이

후 사회보장성 기여금 부담률은 빠르게 상승하여

국민부담률이크게늘어나고있다. 

우리나라의조세부담률은OECD 국가들과단순

하게비교한다면상대적으로낮은수준으로볼수

있다. 2004년OECD 평균조세부담률은26.5%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19.5%에 불과하다. 하지만

2004년 미국의 조세부담률 18.8%나 일본의

16.5%보다는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높은 편이고

영국(29.3%), 독일(20.6%), 프랑스(27.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우리나라와 선진국들의 복

지수준, 인구구성 요소, 사회문화적 경제적 차이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다면우리의조세부담률이

선진국들에 비해 반드시 낮은 수준이라고만 말하

기어려운측면이있다.

더욱이미국, 일본, 독일등은최근에올수록조

세부담률이낮아지고있고, 1990년대중후반에빠

른 상승세를 보이던 프랑스의 조세부담률조차도

최근낮아지는있는반면, 우리조세부담률만이지

속적으로높아지고있는모습을보이고있다. 

또한 1인당국민소득 1만달러시기의우리조세

부담률도 19.0%로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 3.6%

포인트정도낮아일본과함께가장낮은편이나, 1

인당국민소득1만달러시기의조세부담률상승폭

은일본의 2.9%포인트에이어 2.1%포인트나증가

하여프랑스의1.2%포인트상승에비해크다. 더욱

이미국과독일은 1인당국민소득 1만달러시기에

조세부담률이오히려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국가채무의 범위와 기준은 정치권이나 학

계등을중심으로논란이끊이지않고있는사안이

다. 국가채무에 대한 각계의 주장이 각각 일리가

있고유일한정답을구하기는어려우므로본보고

서에선 국제기준과 정부가 집계한 국가채무를 중

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IMF 기준에의한우리나라의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1997년 12.3%였으나,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지원 등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누적되어 2000년 19.3%로 높아

졌다. 이후 2003년에는 22.9%로 증가하더니

2005년말현재국내총생산대비중앙정부채무비

중은 30.7%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30%대를 넘어

섰다. 이처럼 국내총생산에 대한 국가채무가 불과

10년도안되어세배가까이늘어난것은명목경

제성장률에 비해 국가채무 증가율이 매우 빠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라 향후

성장잠재력이점차위축되는가운데복지지출이나

통일비용등이크게늘어날가능성이존재하는상

황에서 우리 경제의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될

수도있다고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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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기준의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국가채무에 비해 우리 국가채무는 상대적

으로 낮은 편이다. 2005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는국내총생산에대한비중이 30.7%로서

미국의 62.7%, 일본의 181.7%, 영국의 42.7%, 독

일의 66.4%, 프랑스의 66.7% 등에 비해 훨씬 낮

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중이예외적으로매우높은일본을제

외하고주요국의 IMF 기준국가채무 추이를살펴

보면대부분안정적인국가채무수준을보이는반

면, 우리 국가채무 비중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상

대적으로빠르게상승하는모습을나타내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Hakkio and Rush(1991), Ahmed and

Rogers(1995), Bohn(1998) 등의 방법으로 실증

분석을시도했다. 우선총세입과총세출간에공적

분이 존재하고 공적분 벡터가 (1, -1)이면 국가재

정이 지속가능하다는 Hakkio and Rush의 방법

에 의한 실증분석 결과, 두 변수 간의 공적분관계

가나타나지않았다. 다음으로총세입, 이자제외지

출, 이자지출간의공적분이존재하고공적분벡터

가 (1, -1, -1)이면 국가채무가 지속가능하다는

Ahmed and Roger의 방법에 의한 결과도 이 세

변수간에공적분관계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

으나 (1, -1, -1)의관계를찾을수는없었다. 따라

서 이 두 가지 방법의 결과로는 재정이 유지 가능

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Bohn’s의 분석에 의한 결

과는 정부의 예외적인 지출변수와 경기변동변수

모두가음(-)의계수로나와, 재정이지속가능하다

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Durbin-Watson 값이 작

기 때문에 추정치의 유의성이 다소 낮다. 이러한

실증분석들을 종합해 보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에는다소제한적인결과라고볼수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조세부담률

이나국민부담률수준은선진국에비해낮은편이

지만, 그 증가폭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조세부담률의증가폭에비해국민부담률의

증가폭이최근에올수록보다크게나타났다. 

향후 우리 사회보장제도가 보다 강화되면서 머

지않아우리국민부담률도여타선진국수준과비

슷해질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더욱이저출산,

고령화등에따라복지수요가보다늘어날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근 성장잠재력이 위축되고 있어

비록지금의국민부담률수준이선진국에비해낮

다할지라도앞으로빠르게올라갈가능성이크다.

여기에 1만 달러 시기의 여타 선진국의 경험에 비

해국민부담률증가폭이훨씬크다는점도우려스

러운측면이라고판단된다.

또한 국가채무의 경우에도 실증분석에 의해 지

속가능성을분명히밝힐수없는안타까운점이있

지만, 현재의 조세 및 국민 부담률이 선진국에 비

해낮다는점만을강조하지말고, 재정지출의효율

화를제고하여조세부담을가능한줄이고우리경

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

점이란사실은본연구의분명한결과물이다.

아. 재정정책이거시경제에미치는영향

김영덕(부산대)

거시적 경제활동에 대한 재정정책의 역할을 논의한 연구

가 다양하고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성격에 대해 합의된 것은 드물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계정 자료와 통합재정수지 자

료를 이용하여 재정정책이 물가와 이자율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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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거시경제정책은크게재정정책과통화금

융정책에 의존한다. 최근 경제이론모형과 계량경

제모형의발전으로이러한거시경제정책의효과에

대한많은연구들이진행되어왔다. 특히재정정책

이거시경제에영향을가지는지, 또가진다면어떠

한방향으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논의가이루

어지고 있으며, 이론적으로 재정정책이 미치는 영

향과 실증적으로 재정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논의가진행되고있다. 

거시적 경제활동에 대한 재정정책의 역할을 논

의한 연구는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재정정책이경제에미치는영향의성격에대

해합의된것은드물다고볼수있다. 이론적인측

면에서보면재량적재정정책의영향의방향과규

모는연구들이제시하는주요한가정에따라다르

게나타나며, 모형에따라서도다른결과를도출하

고있다. 재정정책의효과는일반적으로가격경직

성의 존재 여부,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 투자의

이자율탄력성, 화폐수요의 이자율과 소득탄력성,

경제의 개방정도, 부(wealth)의 효과의 크기 등에

따라서다르게나타날수있다.

실증적인연구에서도재정정책의효과에대한일

치된결과가나타나지않고있다. 실증적분석의방

법에따라다르게나타날수있지만, 동일한추정방

법을 사용하여도, 국가별로 또는 대상기간별로 추

정결과가 다르다. 최근의 구조적 VAR(Structural

VAR)를사용한다양한국가에대한연구에서는대

체로재정지출의증대와세금감면은생산에대하여

단기적으로양(+)의승수를가지는것을보여주고

는있으나그크기와지속성에대해서는일치된결

과를보이고있지않다. 또한, OECD 국가들에서는

1980년 이후에 재정승수가 음(-)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을대상으로한실증적연구에서도대상

기간이나 사용된 자료에 따라 외생적 재정정책이

소득에미치는영향이다른것으로추정된다. 이러

한 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민계정 자료와

통합재정수지자료를이용하여두자료에서나타나

는 효과를 비교하여 그 결과가 서로 부합하는지의

여부를밝히고자하였다. 

물론본연구의목적은외생적인재량적재정정

책이GDP에어떠한방향과크기로영향을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러나재정정책의효과가어떠한경로로GDP에영

향을주는지를확인하기위해서는보다다양한설

명변수가필요하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거시

경제의내생변수이면서거시경제의움직임을설명

하는물가와이자율을추가한후재정정책이물가

와이자율에대하여어떤영향을미치는지설명할

수있도록모형을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을 대상으로 분기별 통합재

정수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1994년 이후를 기

본적인대상기간으로설정하고, VAR 모형을이용

하여 정부지출과 정부수입이 경제의 내생적 변수

인 GDP, 물가,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

로 조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lanchard

and Perotti(2002)와 Perotti(2004)의 재정정책

충격식별을원용하여, 정책수행시의사결정의시

차와 경제활동에 대한 재정변수의 탄력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재정정책의 외생적 충격을 식별

하였다. 또한 통합재정수지를 중심으로 재정정책

의효과와정책수단간의정책효과를비교하여재

정정책의경기조절능력을분석하였다.

1994년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변수를 분석

한 결과, 2000년 들어 재정정책 변수들, 예를 들

면 정부수입과 정부지출의 추세와 변동성에서 적



46 2006년 시장경제연구백서

지않은변화를발견할수있었다. GDP 대비정부

수입의 경우, 2000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변동

성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는 반면, GDP 대비 정부지출은 2003년 이후 증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변동성도 이 기간 이

후증가하는모습을나타내고있다. 또한, 2003년

이후 통합재정수지의 구성에서도 변화가 나타나

고 있다. 특히 정부수입 중 경상수입에서 조세수

입의비중이줄어드는형태의추세가나타나고있

으며, 조세수입에서 2005년에 직접세의 비중이

간접세의비중보다커지는현상이나타났으며, 이

러한 추세가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

지출에서는 경상지출에서 보조금 및 경상이전이

규모뿐만 아니라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

고 있으며, 그 구성에서 지방정부 경상이전과 비

영리기구 경상이전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이러한 재정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재정

정책의두가지기능, 자동안정화기능과경기조절

기능을 구분하여 가능하면 경기조절 기능에 초점

을 맞추어 구조적이고 외생적인 재정정책충격이

거시경제, GDP, 물가, 이자율에미치는영향이무

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기조

절기능과 자동안정화기능을 구분하는 식별가정을

통하여 재정정책의 구조적 충격을 식별하고, 이러

한식별된재정정책의충격에대하여경제가어떻

게 반응하는지를 구조적 VAR를 이용하여 충격반

응함수를추정하여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통합재정수지를 중

심으로 1994년 ~ 2003년을대상기간으로설정하

였으며, 시계열을조금더확보하기위하여다양한

자료와 재정정책의 정의에 변화를 주어 충격반응

함수를 추정하였다. 이용한 통합재정수지 자료를

분석하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첫째는 통합재정수지 항목을 바탕으로

정의한 재정정책 변수들이 계절성을 가지고 있으

며 뚜렷한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둘

째는재정정책변수중정부수입부문은그구성과

추이 면에서 안정적인 구성, 다시 말해서 구성의

변동이연도별로그렇게크지않은모습을보이는

반면, 지출은그구성과추이에서구성항목의비중

이크게변화하는모습을가진다는점이다. 이러한

모습은재정지출의변화가그성격상모든기간에

서동일한질적구성내용을가지는것으로판단할

수는없다는것이다. 따라서재정지출충격에대한

거시경제의 반응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할것이다.

상기의 방법과 자료를 가지고 구조적 재정정책

충격에대한거시경제의반응을추정한결과다음

과같이정리할수있었다. 우선, 재정지출충격에

대하여는 1994년 이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GDP, 물가에 대하여 매우 일시적인 양(+)의 반응

이 나타났으며, 이자율은 음(-)의 반응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81년부터를 대상기간으

로 설정하여 추정한 경우에는 GDP, 물가, 이자율

이양(+)의장기적이고지속적인반응이나타났다.

정부수입 충격에 대해서는 1994년 이후 자료에서

는 GDP, 물가, 이자율 모두 일시적인 음(-)의 반

응이우세한것으로나타났으며, 1981년이후자료

를이용한경우에도음(-)의반응이장기적으로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재량적 재정

충격은 경기조절 효과가 일시적이지만 기능하고

있다고생각할수있다. 정책수단에대해서는정부

지출과세입감면모두같은방향으로경제에영향

을 주며, 그 영향도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

방적인 우월성이 존재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고할수있다. 1990년대 이후의재정정책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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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부지출이나 정부수입 모두 일시적인 경기조

절적 효과만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수단 측면에서

세수와지출모두정책적효과를기대하기에는미

흡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

정정책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경기조절 기능

효과를 크게 달성하지 못하면서 경기안정화 기능

을희생할수있는가능성도있음을인식할필요가

있다고하겠다.

3. 평가

사회복지에대한우리국민의요구수준이갈수

록높아짐에따라향후우리경제의재정지출규모

는점차확대되는반면에, 세수증가는둔화될가능

성이높기때문에재정건전성악화가우려되고있

다. 본연구는우리경제의재원조달과국가채무에

관해해외사례나국가별비교등을통한공간적검

토와과거, 현재, 미래의시간적추이분석을연구

하고 재정지출의 재원조달 측면에서 주요 사안들

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경제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현시점에서재원조달과국가채무에대한근

본적이고종합적인대책을제안하고있는본연구

가시사하는바는크다고볼수있다.



대기업집단체제의평가와발전방향

본 연구는 두 개의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현재 한국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대규모 기업집단의 형성 원인을 이론과 세계 각국의 실증에 비추

어 규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가 추진하고 있는「대규모기업집단시책」의 개편 및「회사법」개정의 내용과 문제

점을 검토하고 향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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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과 목적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을 둘러싼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제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었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

면, 정경유착의산물이며한국경제의구조적모순

을잉태한장본인이라는평가도있다. 또한이러한

평가의 연장선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완화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는가하면, 반대로규

제가강화되어야한다는의견도있다.

대규모기업집단은한국에만유일하게존재하는

생산구조가아니라, 세계각국에서흔히발견할수

있는공통된생산구조라는점에서, 이들의존재이

유에대한분석과바람직한정책방향의제시는매

우중요한의미가있다. 

본 연구는 두 개의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하

나는 현재 한국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대규모기업집단의형성원인을이론과세계각국

의 실증에 비추어 규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대규모기업집단시책」의 개편 및

「회사법」개정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의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다.

2. 연구내용

가. 재산권, 주식회사, 대규모기업집단

김영용(초빙연구위원)₩박경석(전남대)

본 연구에서는 Buchanan and Tullock(1962)의 의사

결정 이론을 참고하여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주

│
대
│
표
│
연
구
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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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회사와 세계 도처에 존재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의사

결정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비용 감소를 위해 진

화한 결과임을 보이고 있다. 

주식회사와대규모기업집단은상업활동으로부

터 기대되는 외부편익을 효과적으로 내부화하기

위해서조직내의자원배분에소요되는전반적인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비용과 특정 의사결정이 주주에게

유발할수있는외부비용을최소화할수있는의사

결정구조를 찾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Buchanan and Tullock(1962)의 의사결정 이론

을참고하여오늘날가장일반적인형태의주식회

사와세계도처에존재하는대규모기업집단의의

사결정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비용 감소를

위해진화한결과임을보이고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대

외부편익의 성공적 내부화를 위해서는 기업가 -

자본가로대표되는통제주주에게의사결정권한을

집중하여 의사결정비용을 줄이고, 통제주주를 비

롯한 소수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주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외부비용은 주식시장에서 주식거래를 통

해회피하거나줄이는것이효율적이다. 물론만장

일치제또는특정의사결정에동의하지않는주주

는 탈퇴할 수 있는 자유를 전제로 하는 집단적 의

사결정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는 매우 높은 의사결정비용이 소요되므로

주식회사나대규모기업집단을설립하는기업가-

자본가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이들 조직을

설립할유인을가지지못한다. 그러므로원초적형

태의 주식회사는 기업가 - 자본가에 의한 집중소

유형이고, 통제주주가 없는 분산 유형은 집중소유

형이 방해받지 않은 시장(unhampered market)

에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여건에 의

해변형된것이다.

둘째, 의사결정비용과 외부비용의 관점에서 보

면 대규모 기업집단은 통제주주가 없는 경우 다

(多)사업부서형(M-형)으로 발전하고, 통제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M-형이나 계열기업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실제로 각국의 사례를 보면 통제주주가

없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M-형으로 발전한 반면,

통제주주가 있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

서는 계열기업형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대부분

의 나라에서 계열기업형태로 발전한 이유는 위험

분산, 외부 차입 및 기술 제휴, 기업 지배권 유지,

조세감면유인등을들수있다.

셋째, 주식회사와 대규모 기업집단을 둘러싼 기

업지배구조개선운동가들은소액주주들의의사결

정권한을강화해야한다고주장하지만, 이는주식

회사와대규모기업집단의태동과운행원리를간

과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지배구조 개선 운동

가들은 계열기업들로 구성된 대규모 기업집단의

최고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권한이 보유 지분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주식회사와

대규모 기업집단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

서소액주주들을보호하는가장좋은방법은사외

이사제도, 집중투표제 등을 통해 그들의 의사결정

권한을부여하는법률적규제가아니라, 작은비용

으로주식을매매할수있도록주식시장을발전시

키는등시장활성화를촉진하는것이다.

나. 「대규모기업집단시책」의 개편논의 검토

와바람직한정책방향

최충규

본 연구에서는「대규모기업집단시책」개편논의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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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검토대상은「공정거래법」상의 규제대안과「상법」상의

제도개편이다. 본 연구는 규제철학 및 시각의 전환, 정책

중심의 전환, 제도정비의 우선 추진, 경영권 방어제도의

보완 등을 향후의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대규모기업집단시책」개편논

의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검토대상은「공정거래법」상

의 규제대안과「상법」상의 제도개편이다. 「공정거

래법」상의 주요 규제대안은 사업지주회사 의제,

순환출자규제, 일본식 업종 수 제한, 총출자비율

제한, 영미식 공시제도 등이고, 「상법」상의 주된

제도개편은 이중대표소송제, 집행임원제, M&A

관련규정등이다. 이러한검토대상규제및제도에

대한종합평가는위의<표>에요약되어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종합평가에 기초하여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향후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다

검토대상규제및제도에대한종합평가

구분 성격 규제목표 규제방식 문제점과 한계

사업지주
기업자율

- 제도개선의 실효성 미흡 : 추가적인 규제완화 및 연결납세제도 도입 필요

회사 의제 - 지주회사 유도정책의 정당성 의문 : 성장잠재력 위축 및 보수경영 확산 우려

소유구조
- 규제목적과 규제수단 간 정합성 미흡

순환출자 개선
䤎소유지배괴리 축소 및 가공자본형성 억제 효과 미약, 순환출자 발생사유 다양

규제
- 순환출자규제의 부작용 심각

䤎그룹 해체나 적대적 M&A의 희생가능성 증대, 투자자금이 순환출자

「공정거래 해소에 투입

일본식
법」상의 정부직접 - 이종 규제수단 간 상충

업종 수
규제대안 규제 - 규제기준의 자의성으로 규제의 정당성 확보 곤란

제한
- 규제목표와 경제적 효율성 간 상충

경제력 - 기업조직의 특성과 정책초점이 일본과 다른 우리나라에는 부적절

집중억제 - 현행 출총제와 대동소이

총출자 - 각 기업집단 업종특성에 대한 고려 불가, 생산적 출자도 예외 없이 제한

비율 제한 - 순환출자규제를 전제로 한 보완 규제

-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기본정책방향과 배치

영미식
미정

- 시장규율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직접규제보다 바람직

공시제도 - 직접규제의 보완수단으로 병행추진시 기업부담 증대 불가피

이중대표
시장규율 - 법리적 논거는 다양하나 각기 한계와 문제점 존재

소송제
- 영국과 일본에서도 법제화를 시도했으나 무산

지배구조 -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나 소송제기에 필요한 구체적/실질적 요건의 명문화 필요

개선 - 또 하나의 급격한 제도실험 → 기업들에게 혼란 가중

「상법」상의 - 제도의 도입취지는 현 제도하에서도 달성 가능

집행임원제 제도개편 기업자율 - 기업의 선택권이 관련법 개정을 통해 박탈될 가능성 상존

- 총수가 있고 소유/경영이 통합된 우리나라 기업현실에 부적합

- 이사회 의장과 대표집행임원의 겸직허용은 제도 도입취지와 모순

M&A 기업결합
- 기업결합 유연화 차원에서 대체로 긍정적

관련규정 유연화
시장규율 -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의 활용이 극히 제한적

- 합병대가의 공정 산정을 위한 규정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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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첫째, 규제철학및시각

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기업을 보는 정부의 시

각이 로컬 관점에서 글로벌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요즘과같은글로벌경쟁시대에국내적시각

에 입각한 경제력집중억제정책이나 대규모기업집

단에대한차별규제는지양되어야한다. 아울러대

기업에대한부정적시각을긍정적시각으로전환

해야한다. 기업(집단)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규제

는경제적으로불합리하고대기업(집단)이더욱효

율성을발휘할수있도록규제환경을조성해주어

야한다.

둘째, 정책 중심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경제력

집중억제정책중심에서경쟁정책중심으로전환되

어야 한다. 경제력집중 자체를 규제하기보다 경쟁

제한행위나 불공정행위를 규제해야 한다. 또한 규

제방식을지금까지의직접규제중심에서시장규율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출자 등

전략변수에 대한 직접규제를 피하고 기업의 자율

성을높여주되, 잘못된선택에대해서는시장이규

율하도록보조해야한다.

셋째, 규제신설보다 제도정비를 우선해야 한다.

새로운규제및제도의도입은규제의오버슈팅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규제의 신설이나 제도실험을

지속하기보다는 외환위기 이후 서둘러 도입된 제

도들이 우리나라의 기업현실에 맞게 잘 정착되도

록하는데정책의우선순위를두어야한다.

넷째, 경영권 방어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효율적 M&A 관련법제를 구축하여 제1종

오류의 최소화(경영권 방어제도의 확충) 및 제2종

오류의 최소화(M&A 촉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향후의 주된 정책방향은‘규제완화+제1종

오류의 최소화’인데, 이는 기업들에게 경영권 방

어수단을 주고 성장엔진을 가동시키는 것을 의미

한다. 이와함께파탄적M&A와방어권남용을방

지하는장치도마련할필요가있다.

3. 평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인식이 그러하듯이 본

연구에대한평가또한엇갈린다. 우선첫번째보

고서에대해서는“의사결정모형의비용구조상효

율적이라는 점은 부분적으로 타당하며(설립 시에

한정, 외부비용에 대한 고려 불충분, 단일회사에

국한),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운동에 대한 비

판은 전면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견

해가있다. 반면에“저자의견해에대한찬반여부

를떠나한국학계에있어주식회사및기업집단의

발생과 존재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참신한기여라고생각된다.”라는긍정적인평가도

있다. 후속 연구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가 검증될

것이다.

두 번째 보고서에 대해서는“재벌정책의 포기”

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규제및제도개혁에무리가있음을잘지적하

고있으며보고서가제시하는방향으로정책이수

정되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

다.



미래한국비전: 잘사는나라, 행복한국민

우리나라는 60년대 이래 눈부신 경제적 성장과 80년대 말 시작된 정치적 민주

화 완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불안정 요소와 대내적 사회갈등은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의 극복을 통해 성숙한 선진 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현 시점에

서 우리나라에 주어진 최우선적 과제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사회 안정 및 국가

발전을 위한‘잘사는 나라’와‘행복한 국민’의 장기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창

의적인 개인, 경쟁력 있는 기업, 조화로운 사회와 섬기는 정부로 각 부문이 제 역

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주선₩황인학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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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를둘러싼대내외환경은하루가다르게

급변하고있다. 대외적으로는세계화와지역주의의

가속화, 테러와국제안보질서의위험고조, 인도₩중

국등 BRICs의역할증대, 유비쿼터스를주축으로

한‘제4의물결’도래, 세계시장에서의메가경쟁의

보편화와 에너지 및 자원의 수급불안 등 폭발성과

불확실성을 담은 요인들이 증폭되고 있다. 대내적

으로는북핵위협과한미동맹의약화에기인한안보

상의위기와불확실성증폭, 정부의팽창과개입증

가로 인한 시장경제체제의 부작용 심화, 저출산과

고령화의가속화, 성장잠재력의위축, 고용없는성

장과 취약계층의 확대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심화

그리고 이러한 갈등격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나

정부의 조정능력 부재로 인해 다시 경제위기가 발

생하거나 더 심각하게는 전쟁 가능성이 고조되는

것을걱정하는상황에이르고있다. 

이러한대내외환경의급격한변화와이에따른

도전의극복을통해서성숙한선진국가를실현하

는것이현시점에서우리나라에주어진최우선과

제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실험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에따라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참여정부 대통령의 5년 임기 만료와

새로운 리더십의 선출을 위한 대통령선거, 국회의

원선거등새로운정치일정이시작되는시점에서

현재 노정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쟁점과 갈

등들을치유할수있는확고한장기비전하에대안

들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대

안들은적어도 10년이상의장기적인미래에대한

조망을전제로하여현재해결해야할문제점들을

│
대
│
표
│
연
구
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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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고이에대한대응책을단기₩중기₩장기적인

관점에서마련함으로써장기적인계속성과단기적

인현실성을적절하게배합하는것이중요하다. 또

한 개인의 인센티브, 시장에서의 경쟁, 정부의 갈

등조정및협력기능제고등을전제로비전성취를

위한대안의제시가이뤄지는것도중요하다. 이러

한요인들을고려하여이연구가이루고자하는궁

극적인목표는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를토대로

한시스템최적화를위한대안을마련하는것이다.

2. 연구내용

60년대이래고도의경제성장과80년대말시작

된 정치적 민주화 완료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

적갈등, 지역간갈등, 계층간갈등, 세대간갈등

등다양한갈등의증폭에따른분열과혼란으로인

하여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지연되고 있음은 물론,

국민들의정치적₩경제적₩사회적상황에대한만족

도는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이러한상태를어

떻게개선해서‘잘사는나라’가될뿐만아니라국

민들이모두우리나라에사는것에긍지를가지고

행복해 할 수 있을 것인가가 향후 10년 이상을 조

망할때가장핵심적인장기비전이라할수있다.

이렇게‘잘사는나라, 행복한국민’의비전을실

현하기위해서는우선장기적인경제성장의지속이

필요하다. 현재우리나라는 1인당국민소득 1만5천

달러, GDP 7천억달러, 무역액 5천억달러로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규모로는 11위, 무

역규모로는 13위에 도달했다. 이러한 눈부신 경제

적성장에도불구하고사회갈등은격화되고국민들

가운데행복하다는사람은많지않은상태이다.

이렇듯여전히선진국문턱에서서지체가지속

되고있는상황을타개하기위해서는차기정부임

기중 1인당국민소득3만달러, GDP 1조5천억달

러, 무역액 1조달러에입각한갈등비용최소화시

스템을정착시켜‘잘사는나라’의1단계비전실현

을위한목표정립이필요하다. 또한2020년까지는

1인당국민소득 5만달러이상, GDP 2조5천억달

러 이상의 달성과 정치₩경제₩사회₩문화 인프라 등

모든분야에서명실상부한선진국으로서의위상을

확보할수있도록장기적경제발전목표가설정되

는것도중요하다.

또한‘잘사는 나라’와‘행복한 국민’의 비전을

실현하기위해서는창의적인개인, 경쟁력있는기

업, 조화로운 사회와 섬기는 정부로 각 부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창의적인 개인이 되도

록하기위해서는개인의자유와기본권에대한지

속적인강화가이뤄져야하고개인의창의성과우

수성에대한선별강화와이에상응하는보상이확

대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개

인의인센티브와일치하는법적₩제도적기반이확

립되는것이중요하다. 경쟁력있는기업이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도

록하여이에입각한기업간경쟁에있어각기업

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적극적인 대

외개방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

화는물론외국의글로벌기업들이국내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경쟁하는 것도 시급히 이뤄져

야한다. 또한지식₩기술기반의신경제추세에대

비하기 위한 선제적 세제 및 규제 정비와 함께 현

재진행되고있는유비쿼터스를축으로한새로운

기술혁명의 물결(‘제4의 물결’)이 가진 소규모화,

가내사업화, 기업인화 등의 특성들과 호환하는 법

과제도의정비도중요하다. 

갈등에서벗어나서로더불어사는조화로운사

회가되기위해서는정부가임의로복지를늘이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자기책임의 원칙과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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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축소하고, 확실한

니즈(needs)가 있되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의

노인₩장애인등취약계층에대해서는투명성이제

고된상태에서사회부조를시행하며, 이재원을효

율적으로조성하고집행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

마련해야한다. 또한현재발생하는소득격차를해

소하기위한수단으로모든국민들에게균등한교

육및훈련기회를제공하는것도필요하다.

정부가 군림하지 않고 섬기는 정부가 되려면 정

부의역할을시장과민간의보조자로자리매김해야

한다. 정부는 안보₩국방₩외교 등의 기능수행을 통

해서 대외적으로 국가안전 보장을 확고하게 할 수

있어야하고발생할수있는각종갈등에대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입각한 해결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또한 법치에 입각해서 예측 가능한 국민의 생활환

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작고 효율적이며

투명한정부조직과기능을유지하여야한다.

이렇게각부문이변화하도록하기위해서는국

가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중요하다. 어떻게 그렇

게할수있을까? 우선안보역량및국제협력강화

를통한안보불확실성의제거가필요하고, 세계시

장과 통합된 자유시장경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

요하다. 이러한국가의기본틀안에서정치적으로

는법치와민주주의에입각한의사결정을통해갈

등을 조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현재

태동하여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유비쿼터스를 주

축으로 기술혁명을 기반으로 한‘제4의 물결’을

선도할수있는지식창조인프라를구축하며조화

로운사회의건설을위해서성장과동반하는시장

경제적관점에서의다층적(multi-layer) 복지제도

를확립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방향에 입각한 6개 부문

29개과제를통해앞서언급한비전, 정책목표, 정

책방향을 반영한 실천적₩실용적 대응방안을 마련

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

개부문은국가시스템, 안보및대외관계, 정부및

공공부문, 기업및인프라, 성장동력과복지및삶

의질이다. 이가운데국가시스템과관련해서는헌

법개정, 정치와 국회, 정부조직 및 행정, 법원 및

사법, 언론₩NGO₩인권의 5개과제에대한정책대

안들이 제시되었다. 안보 및 대외관계와 관련해서

는 안보 및 외교, 남북관계 및 통일, 통상 및 국제

협력의3개과제, 정부및공공부문과관련해서는

규제개혁 및 반부패, 민영화, 조세, 재정 및 연기

금, 지방자치및지방행정의 5개과제, 기업및인

프라와 관련해서는 기업 및 경쟁정책, 중소기업,

국토이용 및 부동산, 환경 및 지속가능경영, 노동

및노사관계, 인적자원확대및노동인력개발, 금융

시스템 및 금융산업, SOC 및 물류, 자원 및 에너

지의 9개 과제, 성장동력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

및신성장엔진, 서비스산업, 문화₩관광산업의3개

과제, 복지및삶의질관련해서는복지및사회안

전망, 보건₩의료, 교육, 취약계층의 4개과제에대

한정책대안이제시되고있다.

3. 평가

본연구를통해서제시된정책목표, 정책방향,

정책 대안들은 향후 전개될 2007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선후보들에게 제공될 것이고 이 가운

데 많은 부분이 채택되어 우리나라가 보다 잘 살

고 국민들이 만족해 하는 비전을 시현하는 데 일

조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

책 대안들은 비단 차기정부 임기 초나 임기 내뿐

만아니라장기적으로추구해야할정책들도상당

부분 적시하여 향후 정부가 이러한 정책대안들을

시행하기위한기반조성을시작할수있도록하고

있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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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별 연구과제

공공정책의 효율성 진단과 제언

거시경제 환경의 전망과 과제

세제 선진화를 위한 구상

기업경쟁력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



공공정책의효울성진단과제언

- 정부계획과시장경제의왜곡

- 기업정책의현안과쟁점

- 부당공동행위에대한합리적규제의틀과대안모색

- 순환출자금지에대한최근논의와대안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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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연구

- Government versus Private Control, Political

Loans, and the Privatization of Korean Banks

- 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관한입법론적연구

- 고교평준화정책과학업성취도 - 수능점수를중심으로

- 저출산의원인규명과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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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획과시장경제의왜곡

각종 규제와 정부규모는 정부 출범 초기 일시적으로 감소하다가도 결국 장기적으

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는 전력수급계획과 주택공급계획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하여 각종 법률에 명시되고 시행되는 정부계획이 암묵적인 규제로 작용

하거나 기존의 규제를 일관성 있게 구조화하는 틀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조성봉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각종 규제와 정부의 크기

는한때줄어든것처럼보였으나다시확장되고있

다. 이전에는 민영화와 구조개편이 비교적 활발하

게 진행되었으나 참여정부 들어서 공공부문의 개

혁은 크게 퇴조하였으며 지난 국민의정부에서 추

진하기로 하였던 여러 공기업 민영화계획도 취소

되었다. 1998년이후대대적인규제개혁이추진되

어 11,125건에 달하는 정부규제 중 5,430건을 폐

지하고 2,411건을 개선하는 대규모의 규제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정부

규제는 1999년의 7,124건에서 2006년 3월 현재

8,040건으로 증가하였다. 정부의 크기도 크게 증

가하여 장차관급의 정무직 공무원은 27명이 증가

하여 2002년보다 25%가 증가하였고 2005년 7월

말까지 총 공무원 수는 22,422명이 증가하였다.

공무원 인건비는 2006년 20조4천억원으로서 참

여정부출범첫해인2003년의 16조8천억원보다3

조6천억원이증가하였다.

작은 정부로의 개혁은 여러 정권에서 시도되었

다. 문민정부와국민의정부에서도작은정부를표

방하고정부개혁을추진하였다. 그러나정권초기

비상한 각오와 결단을 통해 시작되는 작은 정부

및규제개혁과같은공공부문개혁의경우초기에

는 어느 정도의 결실과 성과를 보이다가도 정권

중반을거치면서추진력을상실하기마련이다. 참

여정부가 정권교체라기보다는 국민의정부로부터

자연스럽게 연장된 정권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

면 참여정부의 소극적인 공공개혁의 추세도 이러

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상설화된 규제

개혁이나 정부혁신으로도 우리나라의 정부역할이

나기능이쉽게축소되거나개선되기어려운구조

│
주
│
제
│
별
│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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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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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요인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구조

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경제 및 행정규제, 정부규

모의 축소작업이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정부규모가 증가

하고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게

되는것이다. 

본연구는이처럼정부의각종규제와정부가개

입하는경제활동의크기가줄어들지않거나일시적

으로 줄어들었더라도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게 만

드는구조적인장치중의하나로서각종법률에명

시되고시행되는정부계획을진단한다. 일반적으로

정부계획은경제개발초기에각종인프라가부족하

고 제도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가 효과적으로 경제에 개입하여 한정된 자원을 필

요한부분에집중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만든제

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1962년

부터 1981년까지 시행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5개

년계획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계획은

더이상이와같은한시적인의미에서추진되고있

지않은것이현실이다. 현재정부계획은주요경제

관련 부처에서 경제에 개입하는 가장 보편적인 수

단중의하나이다. 경제개발을주도하는정부의역

할이 사라져가는 현 시점에서 정부의 각종 계획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확대되어 정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가장일반적인양식으로자리잡고있다.

본연구의목적은이처럼우리정부의일하는방식

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정부계획의 현황을 살펴

보고그특성과문제점을논의하는것이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법률에 제시되어 있는

정부계획을모두찾아이를나열하고그성격을분

류하고있다. 또한법률에명시된내용대로정부부

처에서 정부계획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가

정하에 우리나라 정부계획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과특성을살펴보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정

부계획의숫자가매우방대하여이에대하여모두

개별적인 분석을 시도하기보다는 두 가지 정부계

획에대한사례분석의방법을시도하고있다. 이에

따르면 무려 257개 법률에 537개의 정부계획이

규정되어있을정도로정부계획은우리정부에만

연되어 있다. 과거의 한시적인 경제개발계획과는

달리 법률에 규정된 정부계획은 일상화₩주기화되

어 있으며 그 수립 및 집행 방식도 매우 유사하며

천편일률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다. 상당수 정부계

획의수립과검토는위원회또는심의회에의해서

이루어지고있으며이에따라여러전문가들과이

해당사자들이참여하는‘규제시장’의모습을보여

주는경우도적지않다. 특히정부산하기관과공기

업이정부계획에참여하여민간사업자보다는공공

기관의 이해에 편향되게 정부계획이 작성될 개연

성이적지않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계획이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여러 이해집단 특히

정부산하기관과 공기업이 정부계획의 수립에 깊

숙이 간여하게 되어 계획의 공정성을 손상시키고

계획을통한자원배분이사회적최적에이르지못

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계획을 통하여 공공

기관이나 공기업 그리고 특정 이해당사자들이 시

장을 선점하고 간접적인 진입규제를 만들 가능성

이 있다. 또한 가격규제나 교차보조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자원배분을 왜곡할 수 있다.

특히 정부산하기관이나 공기업의 활동을 진작시

키고 이들의 참여를 통해 주무 부처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큰 정부로 나아가는 유력한 수단이

되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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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에서는전력수급계획과주택종합계획사

례를통해정부계획의문제점을살펴보고있다. 현

재의 전력수급계획은 계획의 수립 목적인 전력설

비의 수급조절기능을 오히려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다. 이는 공기업이 담당하는 대용량 발전설비가

발전설비건설계획을 선점하여 민간의 가스발전소

를 통한 수급조절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력수급계획은 연료 간 교차보조를 통해

발전설비간 적정경쟁을 어렵게 만들고 에너지 부

문에서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효과가 있다. 한편

주택부문에서는국토의이용및건설과관련된정

부의다양한규제와계획이복잡하게얽혀있어주

택종합계획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주

택종합계획에나타난주택의공급계획은공급실적

과큰격차를보이고있어서주택의수급조절이나

주택공급능력의 확충을 위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민간의택지공급능력이제한되어있

고공영개발에공기업만참여할수있도록되어있

어 주택공급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게 된다.

또한 공공임대아파트 공급계획의 경우 공기업의

공급물량을제시함으로써민간주택사업자의역할

을 제한하고 있다. 공기업은 택지개발과 분양주택

에서나오는교차보조를통하여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있다. 이는낮은수익성으로인하여임대

아파트 공급에 소극적인 민간 주택사업자와 대비

되는것으로결국교차보조를공기업에대하여차

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민간 사업자의 진입을 억

제하는셈이라고할수있다.

3. 평가

본 연구에서는 전력수급계획과 주택공급계획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하여 정부계획이 암묵적인 규

제로작용하거나기존의규제를일관성있게구조

화하는틀로활용되고있음을예시하고있다. 암묵

적규제로작용하는정부계획의성격을보다명확

하게파악하기위해서는더많은사례연구가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시장에 개입하여 특정 산

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계획은 자원배분을 왜

곡하는 규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양한

분야에나타나고있는여러유형의정부계획을분

석할 수 있는 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나아가 지금까지 정부의 계획기능에 의하여

준비되고설계되었던자원배분이어떻게시장기능

에의하여새롭게유도되느냐하는문제관련연구

도뒤따라야할것으로보인다. 계획기능에의하여

주도되었던자원배분을시장기능으로바꾸기위해

서는대상이되는자원의성격과관련되는시장규

율 메커니즘, 경쟁의 여부 등 다양한 변수를 검토

해야하며, 이는향후중요한연구주제라할수있

을것이다. 

정부계획에 대한 검토는 지금까지 규제개혁의

추진방식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

다고 판단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규제개혁 자체

도행정규제기본법에규정된규제정비계획에의하

여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 건수 중심의 양적 지

표에의하여추진되어온규제개혁도이제는다양

한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롭게

법률에 나타나는 규제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어 온 정부규제에 대한 게이트키핑(gate

keeping) 방식도 정부계획, 예산 등과 같은 규제

개혁을우회하는다양한장치에대한심사로확대

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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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책의현안과쟁점

소수통제구조(MCS) 가설은 이론으로 확립되지 않은 하나의 실험가설에 불과하

며, 통계적 설득력도 취약하다. 그럼에도 공정거래법이나 상법 개정안 중에서는

이 가설에 입각하여 다른 나라에 입법례가 없는 제도를 도입하여 한국의 기업을

실험대상화 하려 하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에 역행하므로 재검토해야 한다.

황인학₩최충규

1. 연구배경 및 목적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의 핵심이며 역

차별 규제의 상징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순환출자규제 등 대안규제를 모색 중이다.

또한 법무부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없는 집행임원제도, 이중대표소

송제도,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등을 상법 개정안에

포함시켜경제계를긴장시키고있다. 이에본연구

에서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특징, 쟁점과 문제점을 정리₩

평가하고있다.

2. 연구내용

본연구는공정거래법상경제력일반집중규제와

출자총액규제, 그리고한때출총제의유력한대안

으로거론되었던순환출자규제, 그리고상법개정

안중집행임원제도, 이중대표소송제도, 회사기회

의 유용금지 등을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제도 개편안은 우리나라 기업집단과 지배주주에

대한비판적문제의식에서출발한다. 또한단일회

사가 아닌 기업집단을 염두에 두고, 다른 나라에

서는 볼 수 없는 제도화 실험이라는 점에서 공통

적이다.

개편안의문제의식과방향성에대한검토의견은

다음과같다. 첫째, 기업집단소유지배구조에비판

적인소수통제구조(MCS) 가설은아직검증되어야

할 초창기 실험가설에 불과하며 지배주주의 역할

등에서우리의현실과부합되지않는비현실적가

정에 기초하고 있다. MCS가설이 강조하는‘소유

지배괴리 증가 → 기업가치 하락’의 관계는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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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반을결여하고있는등아직은정책도입의근

거로 활용할 만큼 성숙된 논리가 아니다. 미검증

가설에기초한실험적제도도입에신중을기해야

한다.

둘째, 우리기업집단과지배구조에대한비판적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다른 나라에 입법례가 전혀

없는 제도를 도입, 실험하는 것은 위험하다. 기업

집단은전세계적으로분포하고있고효율성과투

명성면에서우리기업집단이다른나라의기업집

단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것도 아니며, 기업집단의

본질과행태에관한본격적인연구는이제시작이

라는 점을 감안할 때‘되돌릴 수 없는 제도 실험’

에 우리가 앞장서는 것은 곤란하다. 최소한 글로

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함이 바람

직하다.

셋째,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실험적 제도를 성문

화하는것은중복규제에해당한다. 현기업시스템

에대한비판적문제의식에기초한제도실험은기

업경영의 제도적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투자위축 등 부작용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는부존자원이빈약하고지정학적위험이

세계어느곳보다높아경쟁국보다기업하기더나

은환경을만들기에는근본적인한계가있다. 다른

나라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그나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정책변수, 즉‘제도적 환

경’을 다른 나라 수준보다 크게 개선하는 길밖에

없는데 지금의 개편안은 거꾸로 우리나라 기업을

제도실험의대상으로삼는등기업하기좋은환경

만들기에 역행한다. 따라서 현재의 개편안은 재검

토되어야한다.

3. 평가

본연구는공정거래법개정안과상법개정안중

에서이론적, 경험적설득력이취약한제도현안에

대해 문제점과 방향성을 잘 정리, 진단하고 있다.

본연구는제도실험을감행하려는취지또는우리

나라기업집단에대한문제인식그자체를부정하

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경제현실의 불완전성과 비

효율성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관점에서 득

보다더큰부작용이예상되는교각살우(矯角殺牛)

식정책접근은지양되어야함을설득력있게강조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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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동행위에대한합리적규제의틀과대안모색

본 연구는 최근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규제변화 내용을 개관하고, 이러한 부당

공동행위 관련 제도들의 변화가 담합에 대한 정부의 법 집행, 기업의 부당한 공

동행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정부의 법 집행

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관련 소송사례에서 나타난 재량권 남용과 일탈의

내용을 정리한 후, 법규정상 그리고 법운영상 재량권 남용과 일탈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재량권 남용과 일탈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인권

1. 연구배경 및 목적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이후 경쟁과정의 보

호 내지 경쟁촉진이라는 경쟁정책 본연의 역할을

제고한다는취지하에서합리적인기업결합심사와

부당한공동행위및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규제

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부당공동행위에 대해“시장경제 제1

의 공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규제의 강도를

크게높여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2004년공정거

래법 개정을 통해 부당공동행위의 금지규정을 위

반하는행위가있을때에는당해사업자에대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매출액의100분의10(기존 100

분의 5)을곱한금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86

년과징금제도도입이후2004년까지부당한공동

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 5,023억 중 최근 2년

사이에만 21개 부당공동행위에 대하여 3,973억원

이 부과되었다. 더불어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를예방, 억제하기위해시행하고있는공공건설공

사입찰분야에대한상시정보수집체계를공동행위

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 통신, 정유업

종 등으로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 외에

도 손해배상청구 관련 시정조치 확정을 전제요건

으로요구하였던공정거래법제57조제1항의규정

을 삭제하고 부당공동행위 피해손해의 성질상 그

손해액을입증하는것이매우곤란할때에는법원

은변론전체의취지와증거조사의결과에기초하

여상당한손해액을인정할수있다는규정을신설

하였다.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

를 행하도록 한 자 중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신고한자이외에증거제공등의방법으로조사에

협조한자에대하여과징금을크게경감또는면제

하거나포상금을지급할수있도록하였다. 공정위



Ⅰ.2006년 연구사업 63

는여기에머물지않고부당공동행위조사의실효

성을제고한다는취지하에강제조사권을보유하는

방안을추진하고있다. 

본 연구에서는이와같은부당공동행위관련제

도의 전반적인 변화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과징금및손해배상제도에대한경제적₩법리적분

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현재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강제조사권 제도의

실효성여부및대안제시에초점을맞추어부당공

동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의 틀을

모색하고자한다. 특히정부의법집행과관련해지

금까지 공정위의 과징금 관련 소송사례에서 나타

난재량권남용과일탈의내용을정리하고, 그러한

재량권 남용과 일탈이 발생한 이유를 살펴본 후,

이러한재량권남용과일탈을줄이기위한적절한

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2. 연구내용

사업자들이 부당공동행위를 하는 가장 큰 이유

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이므로 부당공동행

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부당공동행

위로얻은금전적이득의환수와사전적인억제력

을담보할수있는수준의추가적인징벌적제재금

을부과하는것이다. 이때금전적인제재의핵심인

과징금부과는현행규정과같이관련매출액을기

준으로 하기보다는 손해액 혹은 피해액을 기준으

로 산정하는 것이 법 집행의 일관성, 안정성과 예

측가능성을높일수있다. 현재공정위는과징금부

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에서위반행위중대성

의정도별부과기준율을관련매출액에곱하여기

본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과도한

재량적인판단이들어갈수있다는문제점이있다.

이와같은공정위의재량권남용가능성문제는과

징금 관련 법원의 행정소송 중 많은 수의 공정위

패소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방법을통해피해액규모를추정하고이

에 위반행위 유형별로 적발확률을 고려해 정해진

일정한 징벌승수를 곱하여 산출액 액수를 기본과

징금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징벌승수의 추정치

는 위반행위별로 경제적으로 산출된 적발확률에

반비례한 수치로 정하는데, 위반행위별 적발확률

을산출할수있는자료가부족하므로미국의경우

와같이주어진법적재재수단을통해일정기간위

법행위에 대해 규제를 가하면서 부당공동행위의

발생빈도및정도의추이를감안, 손해액을기초로

하여 징벌승수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그 규

모를정확하게산정하는데다소어려움이있지만

확보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위반행위의 결과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액과 균형

을이루도록과징금의액수를조정한다면법위반

행위를억제하는제도적목적이보다용이하게달

성될수있을것이다. 

향후손해배상소송이활성화되면피해를본당

사자가부당이득환수차원에서소송을통해구제

를받고과징금은행정제재성격만갖는것이바람

직하다. 이경우카르텔로인해발생하는가격인상

과생산량감축효과, 이른바사장된후생순손실부

분과 정부가 담합행위를 적발, 감시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발생하는규제비용등이과징금산정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소송이 활성화되

기까지 한시적으로 담합에 인한 부당이득을 완전

하게환수하기위하여공정거래당국은담합감지

및피해액추정에관한다양한선진화된통계프로

그램을개발할필요가있다. 피해액이보다정확히

추정되고 이 추정된 피해액에 기초하여 과징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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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기업에게부과된다면경쟁정책당국은기업들

이담합에가담하려는유인을사전적으로보다효

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공정위는 2004년 공정

거래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삭제, 피해자가 공

정위의 시정조치를 거치지 않으면 민법상의 손해

배상청구를하지못하는것으로오해될소지를없

앴다. 또한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손해의성질상그손해액을입증하는것이매우곤

란할때에는법원은변론전체의취지와증거조사

의결과에기초하여상당한손해액을인정할수있

다는규정을신설한바있다. 이러한손해배상제도

의변경은향후공정거래법의사적집행을크게제

고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부당공동행위에

대하여경쟁당국이국가의물적₩인적자원을투입

하여 공권력을 통해 직접적으로 판단하고 개입하

기보다는 가능한 한 사법절차에 의거한 당사자의

법적다툼에맡기는것이합리적이다. 이것은사적

자치라는시장경제원리에부합하며소송과정을통

해 손해배상액이 실질 피해액의 근사치에 접근하

는 과정이 될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및소비자행동의불확실성을크게줄여주며사법

부의명료한법적판단에도긍정적으로작용할것

이다. 향후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손해배상소송이

활성화된다면현재의과징금제도는행정제재적성

격으로국한시켜벌금제도와의연계및통합을고

려하고, 공정위의과징금부과에대한재량권을크

게 줄일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소송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공정거래법위반사건에관하여일반적

인 억제효과나 징벌효과는 과징금부과를 통한 행

정적제재를통해확보하고, 사소제도를통한피해

의 구제는 과실책임에 따른 실손전보 또는 1배 배

상(equitable damage)이나 경성 부당공동행위에

한하여 1.2 ~ 1.5배의 징벌적 배상에 맡기는 방안

을검토할필요가있다.

현재의부당공동행위추정조항은실무상그리고

법집행상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이를기초로한합의추정판단시여러가

지의 구체적인 정황적 증거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하는행위및

합의추정을뒷받침하는정황증거와는현실적으로

분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합의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합

의가‘사실상’입증된것으로보아, 법제19조제5

항의법률상추정규정보다는제1항의규정을적용

하여위법성을인정하는것이합리적인것으로여

겨진다. 따라서 법해석상 혼선의 여지가 있는 법

제19조 제5항은 삭제하고 암묵적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충분한 사실적 정황증거를 기초로 해 제1항

의규정을적용하여위법여부를판단하는것이바

람직하다. 암묵적 담합의 경우는 합의의 구체적인

물증이없으므로여러가지시장의특성을반영하

는정황증거를기초로시장에서경쟁자간행위의

외형상의일치와경쟁제한성을분석하여실질적인

공모에 해당할 정도의 마음의 만남, 즉 합의가 있

었는지를추정해야한다는것이다. 대법원은법제

19조 제5항에 대해 사업자들의 합의를 추정하기

위하여 입증되어야 하는 당해 행위의‘경쟁제한

성’은 합의가 추정되기 이전의 상태에서의‘경쟁

제한성’을가리키는것이므로, 그‘경쟁제한성’유

무는사업자들의합의가없는상태를상정하여판

정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당해 행위가 그

자체로‘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

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고려하여, 당해행위로인하여일정한거래

분야에서의경쟁이감소하여특정사업자또는사

업자단체의의사에따라어느정도자유로이가격

₩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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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거나미칠우려가있는지를살펴, 개별적으로판

단하여야한다고거듭판시하고있다. 이는올바른

법적 판단이라고 사료되며, 따라서 합의를 전제로

한 공정위의 부당공동행위 추정은 지양되어야 한

다. 추정복멸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제시한 가이

드라인은 적용 시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묵시적

합의가있는경우에그들의외형상의일치된행위

가어느정도경쟁을제한하는지가관건이다. 실질

적인경쟁을제한하는묵시적인합의는이를뒷받

침하는 정황증거가 충분하면 실질적인 경쟁자 간

의‘상호 마음의 만남(mutual meeting of

minds)’이있고, 이것은경쟁자간의실질적인의

사소통이 있었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하고, 그렇지않은경우는부당한공동행위의합의

에 대한 추정이 복멸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이

처한시장환경에따라다르기때문에일의적으로

판단할수없으며사례별로세심한경제적분석을

통하여추정복멸의가능유무를판단하여야할것

이다. 더불어 부당공동행위의 합의에 대한 추정이

나 추정복멸 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다양

한정황적증거를고려해야한다. 과점시장에서부

당공동행위에 대한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있는환경인지를면밀히검토해야한다. 

3. 평가

본 연구는 부당공동행위 규제와 관련하여 실질

적이고 합리적인 틀을 제시하기 위해, 과징금 및

손해배상제도, 강제조사권, 공정위의 재량권과 관

련된문제, 추정조건등을분석의구체적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정위가 부당공동행위에 대해 제재수

준을강화하고있는현시점에서이는매우중요하

고 시의적절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현행 과징금

산정방식이 보다 정치한 경제적 분석에 기초하지

않고있으며, 이에따라제도적으로공정위에상당

히큰재량권이있다는것을지적하고국내환경에

서 강제조사권 도입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추정요건의경우경쟁제한성을입증하는과정에서

사실상의 추정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황적증거를포착하기위해고려해야하는다양

한요소를제시하고있는등현재부당공동행위규

제의미비한측면을적절하게지적하고이에대한

보완사항을제시하는등많은기여를하고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부당공동행위

규제의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논의는 사실상

과징금 부분 및 사소제도 활성화, 강제조사 부분,

추정요건에대한분석부분이각기별개로전개되

고있어이들각부분의상관관계, 연계고리를보

다상세히발전시키는것이필요하다. 향후암묵적

공동행위적발을위한경제적분석에대한보다자

세한검토, 그리고실제공정위가과징금을부과하

였던사건을중심으로부당이득또는손해액에대

한 추정을 통한 실제 부과 금액과의 비교 등 경제

적분석방법의보다활발한도입에의한영향분석

도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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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금지에대한최근논의와대안적검토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제는 기업집단의 구조조정과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하여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순환출자 금지와 같은 직접적 규제는 현행 제도를

구축(crowding-out)하므로, 현행 견제시스템의 기능을 제고시키는 정책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다. 

김현종

1. 연구배경 및 목적

외환위기 이전에 일부 기업집단에서 나타나던

순환출자구조가외환위기이후여러기업집단으로

확산되었는데, 이러한 순환출자구조의 확산을 우

려하여이에대한금지를도입하려는주장이제기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순환출자구조가 확산된 데

에는기업집단의계열분리와기업인수를원인으로

들 수 있다. 기업집단의 계열분리 시 출자관계를

정리하면서 순환출자가 형성되었으며, 민영화 기

업이나법정관리기업의인수과정에서순환출자구

조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순환출자구조에

대하여금지를주장하는측은규제의근거로서다

음의세가지를들고있다.

첫째, 순환출자는 상호출자의 간접적 형태이므

로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이상 상호출자의 간접적

형태인순환출자도금지해야한다는것이다. 둘째,

현재와 같은 기업집단 출자관계의 상당부분은 기

업집단의 핵심계열사 간 순환출자에 의존하고 있

으므로순환출자규제는주력기업의지배력을억제

함으로써 소유지배괴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

이다. 셋째, 기업집단은 순환출자를 통해 가공적

자본을형성함으로써지배구조를왜곡시키고있다

는것이다. 본연구는이러한순환출자금지에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

는대안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2. 연구내용

순환출자금지를주장하는측은순환출자를통한

가공자본의 형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가공자본은

기업결합의 결과물로서 공기업도 자회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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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로 대규모의 가공자본을 형성하고 있다. 가공

자본은증권거래법, 외감법, 공정거래법등으로출

자관계의 공시나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등이 의무

로되어있어시장에이미공지되어있는사항이기

때문에의도적인회계조작으로투자자의의사결정

을왜곡시키는분식회계와는전혀다르다. 또한순

환출자구조는한국의기업집단에서만나타나는특

징이 아니며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알려진 외국

의 기업집단에서도 나타나는 출자형태이다. 캐나

다의 Hees-Edper그룹, 남아프리카의 Anglo-

American그룹및독일의 Deutsche Bank그룹은

기업집단내에상장계열사와비상장계열사를가지

고 있으며 순환출자구조를 비롯하여 복잡한 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집단의 지배구

조가우수하다고알려져있다. 

소유지배괴리도₩의결권승수와 경영성과 간 관

계에대하여일치된의견이없음에도불구하고소

유지배괴리지표를 정책목표로 책정하여 기업집단

의 지배구조를 재단하려는 정책은 부적절하다. 순

환출자구조가 있는 기업집단의 의결권 승수가 순

환출자구조가 없는 기업집단의 의결권 승수보다

낮은 경우도 있어 순환출자금지로 의결권 승수의

감소를 추진한다는 정책에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

한편,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제는 계열분리나 인

수합병과 같은 구조조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있으며, 계열사에대한포트폴리오투자조차금

지하는역차별적인제도로작용할우려가있다. 

기업집단이 순환출자금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계열사 지분을 대규모로 매각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지배주주뿐아니라소액주주에게도피해

를끼칠우려가있다. 또한순환출자금지논리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여도 순

환출자금지의규제기준이불분명할것으로판단되

며, 적용제외, 예외인정 등으로 누더기 규제가 될

것으로예상된다. 

좋은지배구조는시장에서좋은평가를받는기

업집단의지배구조인바순환출자금지와같은직접

규제는 시장에서 형성된 좋은 지배구조를 왜곡시

킬 가능성이 높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기업의내₩외부감시제도가원활하게작동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시제도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데있다. 가장효과적인지배구조개선정

책은 시장의 경쟁압력을 증대시켜 기업집단 스스

로 불공정한 내부거래의 유인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다. 

3. 평가

본보고서는순환출자규제의도입이기업집단과

시장에미칠수있는영향을분석하고규제의도입

을논의하는데있어서정책적으로고려해야할사

항을정리하였다. 순환출자에대한충분한검토없

이 금지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과거 기업집단정책

이일관성이결여된채실험적으로시행되었던전

철을밟을우려가있음을강조하였다. 본보고서는

순환출자를규제할경우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보다 효과적인 대

안을제시하였다. 본보고서는직접적규제보다시

장의자율적통제기능이원활히작동할수있도록

하는 견제시스템 기능 제고 정책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평가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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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적자산운용허용을통한
국민연금제도의효율성제고방안연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적립식 확정급여제도로서 저부담-고급여 구조에 따

른 장기재정 불안정 문제 및 이와 연관된 세대 간 과도한 소득이전 문제를 야기

한다. 본 연구는 확정기여방식 개인계정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통해

가입자에게 연금자산운용 관련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안정

화와 세대 간 형평성 제고는 물론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에 대한 국민연금제도의

왜곡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개인계정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노령위험분산 및 적정 소득재분배를 위한 기초정액연금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최소보증보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한다. 

이재희

1. 연구배경 및 목적

2006년말「국민연금개혁법(안)」과「기초노령연

금법(안)」이동시에국회에상정되면서국민연금개

혁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 상정된 국민연금개혁안과 기초노령연금법

안내용에서나타나듯이지금까지국민연금개혁의

주된관심은국민연금재정안정화와국민연금제도

안팎의사각지대해소이다. 

지금까지이러한국민연금개혁논의의핵심에서

벗어나있었지만국민연금제도의국민경제에대한

파급효과,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급증문제와노동시장에대한교란문제등

은 국민연금개혁 논의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사

항이다. 매년 약 15%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국민

연금기금의 경우 2006년 11월말 현재 적립규모가

188조 원에 이르러 이제 GDP의 약 22%, 주식시

장 총액의 약 24%에 해당할 만큼 국민경제 내 비

중이확대되었다. 이에따라 2006년말현재국민

연금기금보유국내채권규모는발행잔액기준약

146조 원으로 국내 채권 시장 877조 원의 약

16.6%에 이르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보유 국내주

식의경우 약 20조 7천억원규모로국내주식 시

장 776조 원의 약 2.67%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

이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

이 확대되어 가는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

용포트폴리오가 일반 국민의 자산운용포트폴리오

보다 과도하게 안전자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자원배분에 왜곡이 발생하

고있다는비판이제기되어왔다.

본 연구는 적립식 확정급여방식 하에서 국민연

금기금운용본부가 집중화된 기금운용결정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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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 하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가입자의 평

균적인 선호수준보다 과도하게 안전성 위주로 자

산운용을할수밖에없는구조적인제약이존재한

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러한구조적인제약을극복하기위한방안으로확

정기여방식의 개인계정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

고이를통해가입자에게자산운용에대한재량권

을부여함으로써결과적으로연금자산이시장중립

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이러한개인계정제도도입을통해국민연금제도의

노동시장에대한왜곡효과감소등기타효율성증

대효과를 검토하고 이러한 개인계정제도 도입 시

보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노령위험 분산, 소득재

분배그리고사각지대해소를위한제도방안에대

해서도함께논의한다. 

2. 연구내용

본연구에서는현재국민연금급여구조에서혼합

되어 있던 정액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분리하여

정액부분은부과방식의기초정액연금으로, 소득비

례부분은적립식확정기여방식하의개인계정제도

로발전시킬경우의효율성증가효과와그한계점

에대해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가입자에게 개인계정에 적

립된 연금자산 운용 관련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중립적자산포트폴리오를유도할경우금융시

장 자원배분과정에의 왜곡효과가 최소화 되고 아

울러연금급여의수익률이제고될수있는가능성

에 대해 검토한다. 국내 금융자산 별 시장규모를

기초로산출된시장중립적자산포트폴리오와의비

교결과현재국민연금기금의자산운용포트폴리오

는 주식투자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사실이 나타

났다. 최근 4~5년간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수

익율은개인연금과기업연금자산을운용하는생명

보험회원사자산운용평균수익율의약70~80% 수

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에는 국민연금기

금 자산포트폴리오와 시장중립적 자산포트폴리오

의차이가큰영향을미쳤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집중화된 기금운

용결정을하는현행제도에비해개인계정을통한

분권적 자산운용은 개인별 위험선호에 따른 최적

수익-위험간선택을가능하게함으로써기대효용

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사실은 자산운용에 있어서

의자율적선택을선호하는각종국내외여론조사

결과와 개별 가입자의 자산운용이 허용되었을 때

2/3에해당하는가입자가적극적으로펀드에투자

했던스웨덴의수익연금제도도입경험에의해증

명된다. 

뿐만아니라개인계정제도는현재확정급여방식

의 국민연금제도가 노동시장에 있어서 각종 왜곡

현상을 일으키는데 비해 시장중립적 효과를 지녀

효율성을제고할수있다. 개인계정을통해적립되

는연금보험료와그운용수익에대한소유권인정

을통해연금보험료에대한조세적인식을완화시

키고이에따라조세가노동공급을왜곡시키는효

과를 감소시킨다. 또한 현재 확정급여방식의 국민

연금하에서최소가입기간의존재로인해직역간

인력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데 반해 개인계정제

도는 연금자산 휴대성을 제고하여 인력 이동성을

증가시키는등노동시장의왜곡효과를완화하는데

기여할수있다. 

형평성문제와관련해서는확정급여방식하에서

과도하게시장위험을떠안게되는후세대의부담

을현세대가분담함으로써세대간형평성제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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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할 수 있다. 또한 개인계정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할 경우 사전적 사망위험이 높은 집단으로부

터사전적사망위험이높지않은집단으로의소득

이전을억제함으로써두집단간형평성을제고할

수있다.

개인계정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계정 운영

관리비수준을낮출수있는환경마련이선행되어

야한다. 또한기업연금이나개인자산등금융시장

에서의 투자경험이 있는 가입자가 충분히 증가한

시점에서 개인계정을 통한 분권적 자산운용의 도

입이보다효과적일것이다. 

3. 평가

본 연구는 그동안 대부분의 국민연금개혁과 관

련된기존연구가현재의국민연금제도에대한모

수적 개혁(parametric reform)을 위한 연구였던

점과는달리확정기여방식의개인계정제도를부분

적으로도입하는것을주내용으로하는구조적개

혁(structural reform) 관련 연구이다. 또한 기존

의구조적개혁모형관련연구가사각지대해소를

통한소득재분배의강화에초점을맞춘점과는달

리 개인계정제도를 통한 분권적 자산운용의 효율

성증가효과에주안점을두고있다는점에서기존

의구조적개혁관련연구와도차이가있다. 본연

구는현행적립식확정급여방식의국민연금제도의

대안으로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확정기

여방식의 개인계정제도에 대해 도입 시 예상되는

각종효과를체계적으로정리하고그한계점및보

완사항을구체적으로다루었다는점에서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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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versus Private Control, Political Loans, and
the Privatization of Korean Banks

본 연구는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최고 경영자 임명 형태의 정부 간섭이 우리나라

은행들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 통제

하의 은행은 민간은행보다 효율적이지 못하며, 부실채무 확률은 은행의 효율성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재욱(경희대)₩배상근₩Ronald A. Ratti(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몇년간공기업매각을통한민영화작업이

널리 확산되었다. 민영화 사업의 목적은 민영화를

통하여대상기업들의효율성제고를꾀하는데있

다. 이런 맥락에서 어떤 경우에 공기업의 민간 경

제주체들에대한자산매각이기업의효율성과수

익성에긍정적인효과를미치는지에대한많은연

구들이이루어졌다. 

1980년 이전까지만 해도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소유였으며, 은행 여신은 수출과 경제성장을 목표

로하는우선사업들에게부족한자금을지원해주

는산업정책의도구로이용되었다. 그러나 1980년

대 초반부터 금융업의 민영화 사업이 시작되었고,

민간에 의한 은행소유권의 확산에 성공했다. 그러

나재벌그룹에의한은행독점을방지하기위해설

치한 소유권 제한제도는 은행을 실질적으로 운영

하는 데 필요한 지분을 정부가 획득할 수 있도록

했고, 은행의 최고경영자를 정부가 임명토록 함으

로써민영화사업의본래의도를크게손상시키고

말았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내국인 주식보유제한

은분산된소유구조와더불어소유주에의한은행

감시기능을약화시켜은행의비효율성을초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은행경영의 정부지배는 은

행의운영이수익극대화가아닌다른목적으로이

루어졌을가능성을증대시켰다.

민간은행과 정부통제하의 은행의 공존은 이 두

형태의 은행의 실적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가능케 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987년

부터 1997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민영화되었

으나정부가실질적인운영권을가지고있는은행

들과소유와운영이민간에의해행해지는은행들

│
주
│
제
│
별
│
연
구
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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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실적을비교해보는데있다.

2. 연구내용

우선 우리나라 은행들의 행태와 실적을 구분하

는데있어서소유권의소재보다는실질적경영권

이누구에게있는가에중점을두었다. 자료분석결

과, 상대적으로높은대출이자율과그에따른역선

택 가능성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은행의 부실

여신 비율이나 부실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이

정부운영 은행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

으로나타났다. 또한부실여신을제외한비용을보

더라도 정부 운영하의 은행의 비용이 민간은행의

그것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더불어정부운영

하의 은행은 민간은행보다 비효율적이며 낮은 효

율성과 정치적 대부가 정비례한다고 분석됐다. 이

러한 부실여신의 형태는 정부가 운영하는 은행들

이정치적영향을받고있는것을의미한다고보인

다. 다시말해서, 민간은행이이윤극대화를추구하

는 반면, 정부 간섭하의 은행의 일부 대출은 정부

의 정책목표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수행되도

록하는제약을받고있기때문이라고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광대한 지점 네트워크를 가진

소수의대형은행들이시장을지배하고있다. 1970

년대 말, 전국적 운영망을 가진 시중은행은 단지

다섯 개에 불과했지만, 금융개방과 구조조정이

1980년에시작된이후열한개의새로운시중은행

들이 추가로 설립됐다. 1981년부터 1983년 기간

동안에는시중은행을포함한금융기관들의민영화

일환으로 민간을 대상으로 한 지분매각이 이루어

졌다. 이와동시에재벌의은행지배, 소유를방지

하기위해은행소수지분의규모에대한제한적상

한선이 마련됐다. 부분적 민영화, 소유권 관련 법

규 등과 같은 일련의 정책들은 민간은행(PCB)과

실질적정부운영은행(GCB)이공존하는이중적인

구조를만들어냈다. PCB의대주주는민간부문이

었고정부간섭에서비교적자유로웠던반면GCB

는최고경영자의선택에있어정부의통제를받았

다. 모든시중은행들은동일한규제환경속에서운

영되었으며 동일한 지준율, 이자율 정책, 그리고

대출이나자산에관한전반적인규제에따라야했

다. 이런측면에서 PCB와 GCB는표면상매우유

사해 보이며 통상적인 시중은행의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비춰진다. 그러나본연구는정부영향력의

차이가이두은행의경제적성과에통계적으로유

의한차이를만들어냈다는것을발견했다. 

본 연구에서는 1987년에서 1997년 사이의 전국

지점망을 가진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구축한 패널

자료를 사용했다. 사용된 변수로는 대부금과 유가

증권, 대출이자율, 그리고평균임금이있다. 자료

를 보면, 1987년과 1988년을 제외하고는 GCB의

비용이PCB보다높았던것으로나타났다. 두은행

모두의 경우 비용은 1997년을 제외하고 하향하는

추세를보였다. 자산대비순수익은PCB가GCB보

다전기간동안높았으며, 그차이는 1997년에급

증했다. GCB와PCB의자산대비고용인력은빠른

하향추세를 보이며 PCB의 자산대비 고용인력이

GCB의그것보다낮은형태를보였다. 부실채무비

율은전기간동안 PCB가 GCB보다낮았으며, 두

은행간의 부실채무비율은 1997년의 일시적 상승

을제외한전기간동안그차이가좁혀졌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PCB에 비해 GCB의 부실여신비율

이 가장 높았던 전반기에 PCB의 대출이자율이

GCB의 그것보다 더 높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

상은 PCB가 GCB보다 높은 대출이자율을 부과함

으로서 발생되는 역선택의 증가를 효과적으로 극

복내지는제거할수있었다는것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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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B와 PCB의 비용과 이윤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차이를보이는지분석하기위해여러가지분석

방법을사용했다. 첫째로, 비용과이윤의설명변수

로서 은행의 운영주체를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분

석에 포함시켰다. 정치적 영향을 위한 대리변수로

서 부실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과 부실여신비

율을사용했다. 둘째로, 비용과이윤함수를이용하

여 각 은행의 효율성을 측정했다. 두 함수의 추정

은 일반적인 형태의 트랜스로그 함수를 이용했다.

GCB의 높은 부실여신비율은 일부 대출이 정부의

정책목표나 정치적 이유로 인해 이루어졌기 때문

인것으로생각된다. 종합하면, 부실여신을분석에

서 제외하고 볼 때, GCB의 운영비용이 PCB보다

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은행개개를대상으로추정

된효율성지수를보면, GCB가PCB보다비효율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비효율성은 부실여신

과상관관계에있으나이관계는비용함수를어떤

형태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졌다. 대손비율이

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GCB

의 이윤은 PCB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정부가지배하는은행의이윤이대손이외

의것에도영향을받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3. 평가

본연구는패널자료를이용하여최고경영자임

명형태의정부간섭이우리나라은행들의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정부 통제하의 은행은 민간은행보다 효율적이지

못하며, 부실채무 확률은 은행의 효율성에 반비례

하는것으로밝혀졌다.

정치적 간섭은 대출이 이윤추구나 시장논리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았으며

1997년말의 금융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한 요인

으로작용했을가능성이크다. 이런의미에서금융

위기이전에있었던민영화사업의성격과그것이

은행산업의 효율성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본 연구는 추후 민영화를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사안들에대한함의를제시한다는측면에서그의

미가있다고보인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관한입법론적연구

실제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피해자의 구제가 충분하지 못한 영역에 대한 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그 성격상 오히려 죄형법정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

을 위협하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법리검토

를 통해 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전삼현(숭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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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

민법 제393조에 의거, 실손해액 배상주의를 원칙

으로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규정만으로는공권

력의남용에의한신체적자유나프라이버시의침

해와같이실제손해의배상만으로피해자의구제

가충분하지못한영역들이존재하고있기때문에

현대사회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행한 경우

에 장래 재발을 억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그리고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 지난 2006년

5월 독립된 법률로「징벌적손해배상법안」을 작성

한바있다. 

그러나이러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국가가공

익을위하여행사하여야할징벌권과예방기능수행

의무를‘과다한금전적배상’이라는인센티브를통

해 민간에게 이양시키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자칫하면합리적으로운영되어야할사법

제도가 감성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와

법치주의의근간을위협하는제도로전락할가능성

도배제할수없다. 본연구는보다심도있는법리

검토를통해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검토한후시

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정착에

필요한대안을제시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2. 연구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징벌적 배

상제도를도입하자는의견들이제기되기시작하였

으며그도입방법에대하여도여러가지견해들이

제시되고있다. 일부에서는민법에관련규정을신

│
주
│
제
│
별
│
연
구
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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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자는 방안과 해석론을 통하여 해결하자는 방

안이제시되는가하면, 별도의독립된법을제정하

거나특별법들내에관련규정을신설하자는방안

들이 제시되고 있다. 독립법률을 제정하거나 관련

특별법의 개정을 통한 해결방안으로는 다양한 의

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004년 8월

신문법에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하여언론피

해자의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미국에서 시행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키로 의견을 모

은 바 있으나 이에 대한 반론이 커서 법개정을 단

행하지 못한 바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2006년

정보통신망법을개정하여기업이개인정보를악용

하는경우제한적인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

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의수집, 이용및제공, 이용자의권리등3가지측

면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의 제도 개선이 이뤄져

야 하며, 이용자의 권리 측면에서 정보의 열람₩오

류정정₩손해배상등이효과적으로실행될수있도

록고율의배상이가능한징벌적배상제를도입하

고자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그리고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2006년 5월독립된징벌적

손해배상법시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2006년 9월

18일 장관급회의에서 입법을 추진하지 않고 정부

에정책건의만하기로한바있다. 그리고 2006년

8월 25일에는 열린우리당이 2 ~ 5배의 징벌배상

규정이포함되어있는「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발

의한바있으나, 12월 8일당정회의에서징벌적배

상규정을제외하고동법안을당론으로발의해입

법을추진하기로합의한바있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논의되는징벌적손해배상

법안중에서는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마련한안이

가장포괄적이어서본연구는이법안을중심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 작성한

법안제6조에서는①「증권관련집단소송법」제3

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 ②

「제조물책임법」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③

「식품위생법」제4조 내지 제6조(제69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8조(제69조에서 준용

하는경우를포함한다)의규정에위반한행위를원

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④「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⑤「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위

반한행위를원인으로한손해배상청구등의경우

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

다. 이 가운데서 가장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

는 것이「증권 관련 집단소송법」및「제조물책임

법」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이라고할수있다.

또한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서작성한징벌적손

해배상법안 제6조에서는「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상의 대상행위인 허위공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모두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행위로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이들행위에대한증권집단소송이제기

되는 경우 1인이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에 참여

하지않은불특정다수가배상을받게되어거액의

배상이이루어질수있는상황이다. 이와관련하여

일각에서는 과도한 배상으로 인하여 기업의 존속

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들이 있고, 이는 미국의

사례에서현실로나타난바있다. 이는증권집단소

송에서 피고들에게 징벌적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는경우기업들의존립을더욱위협하는상

황을초래할수있다. 더욱이법안제7조에서는사

용자 책임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

서회사의경영진에게고의또는악의가없더라도

‘피용자등의불법행위를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

알지못한경우’에도회사가징벌적손해배상책임

을지도록함으로써과도하게기업이존립의위협

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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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법제도개혁위원회 법안 제6조 제2호에

서는「제조물책임법」제3조에규정되어있는행위

에 대하여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과도한

민사책임 부과라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현존하고

있는 제도이며, 더욱이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징벌

적손해배상책임이부과되는경우그파장이매우

크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도입을 신중하

게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판단하였다. 

입법론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우리나라

에서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의

여지가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주가하락

에대한증권집단소송책임과제조물책임에대하

여징벌적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는경우우리경

제의위축문제가심각히대두될수도있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와 소비자 보호라는 대원칙을 지나치

게고수하다보면기업들의경영위축뿐만아니라

투자위축의문제가심각하게초래될수있다. 따라

서본연구는독립된법률로징벌적손해배상법을

제정하기보다는소비자보호법이나기타특별법등

을개정하여도입에대한구체적인논의를하는것

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다.

3. 평가

기존 연구는 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필요

를 주장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이 연

구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도입을신중한시각

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구별된다.

개방에따른교류의증대로인하여외국과의법적

분쟁이늘어나게되고서로다른법제로인한사법

마찰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한국과 다른 손해

배상제도를 연구함으로써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

가 없어 기업이 갖게 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하고불필요한사법마찰도방지할수있을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개별영역에서의 징벌적 손해

배상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함으로써 우리 법제의

개선에활용될것으로판단된다. 소비자보호법, 경

제법, 언론법 등의 개별영역에서의 징벌적 손해배

상도입논의와관련하여하나의기준제시가될것

으로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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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정책과학업성취도
- 수능점수를중심으로- 

고교 평준화는 과열된 입시 경쟁으로 인한 학생들의 과중한 입시부담과 가계의

과외비 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력이 하향 평준화되고 나아가 교육의 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수능 점수를 중심으로 한 학업성취도를 바탕

으로 하여 고교 평준화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 본 결과,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평준화 정책의 효과보다는 지역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그 효과에 대한

기대와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박성준

1. 연구배경 및 목적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된 지 30여 년이 흘렀

음에도불구하고이정책에대한논란이끊임없이

제기되고있는가운데가장핵심적인문제로지적

되어온것은평준화정책으로인한학력저하우려

이다. 그동안 이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아직까지뚜렷한결론을내지못하고있다.

본연구도평준화정책이학력에어떠한영향을미

쳤는지를살펴보고자하였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마찬가지로 평준화 정책

이학력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를살펴보는한

편 한걸음 더 나아가 평준화의 영향을 받는 지역

의 학생과 학교 그리고 영향권의 밖에 있는 지역

의학교학생으로나누어학업성취도에어떤요인

이 주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나누어 분석하는 이유는 평준화 지역은 학생에게

학교의선택권이없는반면비평준화지역은학교

선택권이있기때문에분명학업성취도에있어서

학생 특성 및 학교 특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

문이다. 마지막으로평준화지역학교와비평준화

지역 학교 사이의 학력의 격차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첫째, 평준화는학업성취도에미치는영향이

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나며오히려학교의위

치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 간에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즉 평준화 지역의 경우 학생 자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학생 및 학교에 대한 다양한

관심도가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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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학업성취도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다.

셋째, 평준화 지역의 경우는 예상한 대로 학교 간

(between school) 학력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학교 내(within school) 격차는 크게 나타나

고 있지만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는 그 반대로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평준화 지역의 경

우 학습능력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비슷한 수준에

맞는 학교에 다니는 반면, 평준화 지역의 경우는

고교선택이자신의의지와관계없이선정되기때

문에매우이질적인학생들이동일학교에다니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학생 개개인의 배경이 학생

의 학업에 비치는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해

석된다.

고교평준화정책은그도입동기가고등학교의

입시에 따른 폐단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는

긍정적일지모르나그효과는기대와크게어긋나

고있음을알수있다. 학생의학업성취도에있어

평준화정책이미치는영향보다는학교의위치, 즉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및 일부 큰 도시라는 지역

효과가오히려크게나타나고있다. 평준화정책을

이러한 지역에 실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런 지

역들은부모의학력이비교적높고자녀에대한기

대도커자연히좋은학군으로몰리고따라서좋은

상급학교로의 진학이 용이하고 결국 경쟁력의 격

차가커지고이는부의격차로나타나불평등을오

히려고착화하는결과를낳고있다. 결론적으로평

준화 정책이 학교간의 격차는 줄였을지는 몰라도

학교 내 격차는 더욱 커졌으며, 비록 평준화 지역

이비평준화지역에비해수능성적이좋기는하지

만이는순전히가족배경에기인한것이며학교의

영향은없는것으로나타나공교육에대한불신을

초래하고있다고여겨진다. 끝으로본연구의결과

를확대해석하는것은경계해야한다. 평준화가학

업성취도에미치는영향을정확히보기위해서는

동일한학생이평준화학교에진학할경우와비평

준화학교에진학할경우2~3학년때에학업성취

도의격차를분석해야한다. 이런연구를위해서는

시계열자료또는패널자료가있어야한다. 그러나

아직까지이러한자료의부족으로본연구는이제

막 조사를 시작한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의 일

차년도자료에의존했다는아쉬움이있다.

3. 평가

1973년부터 시행된 고교 평준화의 실효성에 있

어서 학력의 하향 평준화 및 교육의 경쟁력 약화

등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

화지역간수능성적을바탕으로한학업성취도를

통해고교평준화정책의효과를점검한본연구가

의미를가질것으로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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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원인규명과대책방안

유례없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우리나라 출산율로 인해 노동공급의 감소와 내수 부

진을 유발하여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노령자 부양부담

이 가중되는 등 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고자 2006년 6월,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한「새로마지 플랜 2010」이 마련되는데 32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

가가 요망되고 있다.

박성준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불과 30년 사이에 세계최

저 수준에 달할 정도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빠른 하향세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960년대에는 6.0명으로 높은 수준이었

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1983년에는

2.08명을기록하여인구대체율인 2.1명에도미치

지못하였고특히경제위기이후그하락속도는더

욱 빨라져 2004년 1.16명 그리고 2005년에는

1.08명으로 떨어져 세계최저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출산율하락은노동공급의감소와내수부

진을 유발하여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

라노령자부양을위한젊은세대의부담을증가시

켜세대간갈등을야기시키는등경제사회적으로

만만치않은부작용을낳게한다. 그러나우리나라

는경제위기이후경제사회적으로적지않은변동

으로인해출산율저하에대해우려할겨를이없었

다. 그러던 중 이미 출산율이 인구 대체율 이하로

떨어진 지 약 20년이 지난 2003년부터 고령화와

더불어이에대한관심이집중되면서정부는서둘

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기 시작하여 2006년

6월에「새로마지플랜 2010」을마련하였다. 그내

용을 대략적이나마 살펴보면, 2020년까지 출산율

을OECD 국가들의평균수준인1.6명에도달하도

록하고이를위해 3차례에걸친종합대책을세워

우선1차계획으로2006년부터2010년까지5년간

32조원이상의예산을영₩유아에대한보육교육비

로 중산층까지 지원하는 한편, 방과후학교의 내실

을통해사교육비를경감시키는데투입하기로하

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32조원이

넘는막대한예산을투입하는만큼실효성을거둘

수있을지에대한면밀한분석과평가가요망되고

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출산율저하에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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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매우일천하다고볼수있다. 그리고이에대한

연구들도 사회학 인구학 분야에서 일부 존재하고

(권태환 외(1997), 김두섭 외(2002) 등), 최근에는

여성개발원과 보건사회연구원 그리고 몇 민간 경

제 연구소에서의 단편적인 보고서들이 있을 뿐이

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최경수(2003), 남재량₩이

미정(2003) 및 남재량₩이인제(2004) 등 최근의 3

편정도에불과하다. 그나마도이들연구들은경제

학의 이론적 틀에 기초하여 연구하였다고는 하나

출산율 하락의 추이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그쳐 엄밀한 분석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본 연

구도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원인을 경제학의 이론

적 틀을 이용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와는 달리 거시변수를 이용하여 주성분 분석

을 하였다. 물론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주요

경제변수도 상당수 있겠지만 문헌 조사에서 주로

논의되는변수들중심으로살펴보았다. 

2. 연구내용

1인당 GNP, 여성의 고학력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 여성의 남성대비 임금폭의 감소,

가구당 월평균소득, 가계교육비 및 가계교육비율

등은모두출산율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

로나타났으며또한청년실업률도출산율에부(-)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가 변

동률은 출산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풀어

요약하면 여성의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활동

비율이 높아지고 또한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폭

이 줄어드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자연 취업여성의 경우 결혼 및 출

산에 따른 임금 및 인적자본 축적손실 등 기회비

용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결혼 연령과

더불어 출산연령도 높아지는 등 출산율에 부정적

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비록본연구에서는고려할수없는요인인) 자녀

관의 변화로 인해 자녀로부터 얻는 편익에 비해

비용(교육비)이 큰 것도 상대적으로 출산에 부정

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

실업률로대변할수있는청년층의불안정한고용

여건은 결혼을 연기하거나 출산 중단 및 포기 등

으로 이어져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타연구에서는높은주택비용이저출산의원인중

의하나로여기고있으나본연구의실증분석에서

는출산에부정적이기는하나유의하지못해주택

비용이 출산의 걸림돌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

다. 따라서 출산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출

산에따른임금손실과기회비용및교육비를절감

하는방안을모색해야하고또한청년층의고용여

건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교육

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제도, 청년층

이 쉽게 일자리를 갖게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

연화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양성평등정책 등 여

성이 쉽게 출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제여건

을조성해야할것이다. 

3. 평가

최근우리정부는저출산및고령화문제에대처

하기 위해「새로마지 플랜 2010」을 세웠다. 이 플

랜의 출산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올해부터 2010년

까지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해 19조3천억원을

투입한다는계획을세웠다. 예산에나와있는내용

으로만 볼 때 거의 10조원에 가까운 돈이 육아 및

교육비 보조금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자녀들을

키우는비용을정부가보조해주면국민들이좀더

많이아이들을낳아줄것이라는발상이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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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출산장려정책으로운영될 10조원은그규

모면에서는매우큰금액이지만, 국민개개인들에

게나눠질금액은그리큰돈이못된다. 그리고보

조금은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에 몰아줄 수도 없

다. 많아봤자한달에몇십만원에불과할것인데

이런보조금이생활에조금은도움이될지몰라도

이 돈 때문에 아이를 더 가질 부부들이 과연 얼마

나 될지 의문이 간다. 따라서 정부는 예산을 부어

넣으면출산율이높아질것이라는(돈만있으면해

결된다) 생각을 버리고 먼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출산에 따른 여성과

가족의 불편을 야기시키는 제도 개선과 청년실업

해결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진

다.



거시경제환경의전망과과제

-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 한경연₩매일경제 2006년 신년특집 - 新성장보고서

- 미국 경상수지적자 지속 여부와 향후 전망

-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 The Effects of Financial Sector Development on

Innovation as an Engine of Sustained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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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2006년 성장률 전망치를 4.6~5.0%로 전망했으며 2007년에는 이보다 낮은

4.1%로 전망하였다. 최근 북핵실험의 영향을 고려한 전망에서는 내년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1%대로 하락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망 외에도「미연준

의장 교체에 따른 미 통화정책의 변화와 파급효과」등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도

비중있게 다루었다. 

허찬국 외

1. 연구배경 및 목적

국내외 경제동향과 현안에 대한 심층분석을 바

탕으로 향후 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함으로써

기업의 대응전략 마련을 용이하게 하고 경제정책

당국에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목적을두고있다. 실물경제, 금융시장여건, 해

외경제 부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예측은

자체경제연구소를보유하고있지않은본원의대

부분 회원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하는의의가있으며정책방향제시는본원이민

간의 시각을 대변하는 종합연구소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기여할것으로보인다.

2. 연구참여자

제16-1호(3월) : 허찬국(총괄)₩배상근₩이태규₩

송정석₩김창배

제16-2호(5월) : 허찬국(총괄)₩배상근₩이태규₩

송정석₩김창배

제16-3호(6월) : 허찬국(총괄)₩배상근₩이태규₩

안순권₩송정석₩김창배

제16-4호(8월) : 허찬국(총괄)₩배상근₩안순권₩

김창배

제16-5호(10월) : 허찬국(총괄)₩배상근₩안순권₩

정연호₩송원근₩김창배

제16-6호(12월) : 허찬국(총괄)₩배상근₩안순권₩

정연호₩송원근₩김창배

KERI Economic Bulletin : 정연호₩김창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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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내용

2006년부터는 보다 풍부하고 신속한정보 전달

을위해연 6회(이전에는연 4회) 발간하였으며주

요내용은다음과같다.

2006년 3월호(통권 제16-1호)

현재의 경기는 내수가 회복되고 심리지표들이

개선되는 등 견조한 회복국면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올해경제성장률에대해서는미

국통화정책변화등추가적인대외여건의불확실

성을 반영하여 지난해 12월에 전망한 4.9%를 그

대로유지하였다. 다만경상수지흑자는예상보다

빠른 환율하락의 영향을 반영하여 지난번 약 68

억 달러에서 이번에는 약 28억 달러로 하향 조정

했다.

버냉키 연준의장은 금리조정에 있어 신중함을

강조했던 그린스펀 전임의장보다는 더 과감한 정

책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출신인 버냉키

의 경우 인플레이션 억제를 우선시하여 정책결정

을 할 것이며 그 이전에 비해 정치적인 고려나 금

융시장의 단기반응에 크게 구애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물가압력이낮아질경우, 과거와

같은관성적인금리소폭인상도없을것으로보인

다. 이와같은버냉키의장의성향과최근미국실

물경제의성장세를고려할때연중미국의추가금

리인상 가능성은 높다. 제로금리기조를 탈피할 것

으로보이는일본의상황과맞물리면서그동안우

리나라에 유입된 해외투자자금의 이탈 가능성이

예상된다. 또한버냉키의장은지난해미국의경상

수지적자확대의원인이미국의낮은저축이아니

라세계주요경제들의지나친저축에기인한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이로 인해 한미 FTA와 관련하

여 서비스 및 금융 분야에 대한 미국의 개방 요구

가더욱높아질전망이다. 

2006년 5월호(통권 제16-2호)

2006년 하반기 성장률이 3%대로 하락하고 연

간 성장률도 4.6%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유가급등및환율급락이미칠부정적영향을반영

한 것으로 지난 3월에 발표한 전망치(4.9%)에 비

해0.3%p 낮은수치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유가상승에따른물가상승

압력이원화환율하락에의해상쇄되면서기존전

망치(2.9%)를유지하였으나경상수지흑자는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둔화와 수입증가의 영향으로 기

존전망치(28억달러)보다크게악화된 1.4억달러

로 전망된다. 전망의 위험요인으로는 국제유가의

추가상승과 세계경제 불균형에 따른 환율의 추가

하락이 예상되며 이를 가정(두바이유 2분기~4분

기중75달러, 환율 3분기920원, 4분기 900원)할

경우성장률은4.3%로낮아질것으로분석된다. 

환율안정을위해서는첫째, 기업의투자활성화,

가계부문의 해외투자 확대를 통해 달러의 수요를

창출하고둘째, 수출결제통화다변화, 이종통화간

직거래 활성화, 해외투자 관련 규제 정리 등 종합

적외환시장정비가필요하다. 일본은해외투자활

성화등국제수지의효율적관리를통해환율안정

을이룬대표적사례이다. 

2006년 6월호(통권 제16-3호)

올초매일경제신문과공동기획한‘5% 벽뛰어

넘자’라는연재물을통해3만달러소득시대를설

정하고여기에도달하기위한혁신방안을제시한

신성장보고서 2006

외환시장의 현실과 환율안정방안

미연준의장 교체에 따른 미 통화정책의 변화와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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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외부적인 여건 악화로 경기에 대한 불확

실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나무가 아닌 숲의 조망

을도와줄자료를수정및보완하여이번특별호로

발간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위기적인 상황을 타개

할수있는혁신방안으로경제리모델링이필요하

다는 인식하에 경제리모델링의 효과와 구체적 전

략을제시하였다.

2006년 8월호(통권 제16-4호)

2007년의성장률, 물가, 경상수지등주요거시

지표의성적이올해에비해모두악화될것으로전

망된다. 성장률은 올해 전망치(4.7%)보다 0.6%p

낮은 4.1%로 전망되는데 이는 유가불안, 글로벌

금리인상 등으로 대외여건이 올해에 비해 악화되

어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는데다 내년 대선 등으로

대내여건의불확실성이확대되면서내수부진탈피

가어려울것이기때문이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그동안의 고유가의 영향 등

공급측면의상승요인에무게중심이실리면서성장

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올해(2.5%)보다 높은 2.7%

상승이 예상된다. 한편 경상수지는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입증가율 추세, 서비스적자 확대 추세

등으로 인해 올해 소폭 흑자(20억 달러)에 그치고

내년에는 약 22억 달러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전

망된다.

향후투자및일자리창출부진현상이더욱심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자 및

고용부진은 경제구조의 변화 탓도 있지만 경제활

성화에장애가되는각종제도및관행이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 및 고용확대를

위해서는노동시장의경직성완화, 법인세인하및

소득세제(소득세율인하포함) 개편그리고출자총

액제한 폐지,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2006년 10월호(통권 제16-5호)

북핵실험과 관련한 시나리오별 전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나리오는 경제제재가 순조롭게 추진

되고, 북한의 반발(예, 추가 핵실험)이 크지 않은

경우, 과거 사례에서처럼 북핵실험에 따른 경제주

체들의 심리적 위축이 단기간에 그쳐 실물경제에

대한부정적충격은크지않아기존성장률전망치

(4.1%)를 유지하였다. 둘째 시나리오는 남북경협₩

PSI 참여 등과 관련하여 한국정부와 국제사회 간

불협화음이발생하고그에따른국내갈등이고조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가계 소비심리와 기업 투

자심리의 위축,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 확대, 대

외신인도하락, 자본유입감소등이추가적인성장

둔화요인으로작용하면서성장률이 3%대로하락

할것으로전망된다. 셋째는북한의강경대응에따

른 추가 제재 및 해상 봉쇄가 이어지면서 군사적

긴장상태가고조되는시나리오로사회의불안심리

가 확산되고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 이하로 추

2007년 경제전망 : 북핵실험에 따른 시나리오별 전망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2007년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GDP 4.1 3.8 1.9

민간소비 3.7 3.3 0.9

건설투자 1.0 0.8 -2.5

설비+무형고정자산 5.9 5.7 0.1

소비자물가 2.6 2.9 5.2

수출(국제수지기준)증가율% 10.2 9.8 5.3

수입(국제수지기준)증가율% 12.6 11.9 4.1

환율(원/달러, 평균) 950 972 1048

회사채수익률(3yrs, AA-) 4.9 4.7 5.6

북핵시나리오별 2007년경제전망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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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원활한 소비활동이

제한되고 물가급등, 금리상승 등으로 투자부진이

심화되면서성장률은1%대로하락할전망이다. 

2006년 12월호(통권 제16-6호)

2007년 대내외 경제여건들이 그다지 희망적이

지 못하다. 국제유가 안정,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

은 다소 긍정적이긴 하지만 대외적으로 세계경제

둔화, 글로벌 금리인상, 달러 약세 등이 예상되고

대내적으로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사회적 혼란,

정치논리우선으로인한경제정책혼선등이예상

되기때문이다. 

이로 인해 2007년 성장률은 2006년(5.0%)보다

낮은 4.1%에그칠전망이다. 민간소비는주택보유

자들의 세부담 증가, 고용증가세 둔화, 가계부채

증가등으로낮은증가율에그칠전망이고설비투

자도 불안한 경기전망, 기업투자환경 개선 미흡,

대선정국과 관련한 정책혼선 등으로 기대에 미치

지못할것이다. 지방미분양주택의속출, 건설경

기선행지표하락등건설경기침체가예고되는점

도내수부진전망을뒷받침한다. 경상수지는외환

위기이후처음으로적자로반전될전망이다. 수입

증가율이수출증가율보다높은데다서비스부문의

낮은경쟁력으로인해서비스수지적자확대추세

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소비자물가는

2007년 경제전망(수정)

2007년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 억 달러) 

2005년 2006년 2007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GDP 4.0 5.7 4.5 5.0 3.9 4.3 4.1

(SA, 전기비연율%) 4.9 4.1 3.7 4.8

민간소비 3.2 4.6 3.9 4.2 3.6 4.0 3.8

건설투자 0.4 -1.9 -0.5 -1.1 0.5 1.4 1.0

설비+무형고정자산 4.9 7.1 7.8 7.5 5.5 6.4 5.9

수출(재화+서비스) 8.5 13.7 11.6 12.6 8.5 8.3 8.4

수입(재화+서비스) 6.9 12.9 10.1 11.5 8.7 9.3 9.0

소비자물가 2.8 2.3 2.4 2.3 2.2 2.4 2.3

생산자물가 2.1 2.1 2.5 2.3 1.9 1.7 1.9

경상수지(억 달러) 165.6 -4.3 62.9 58.6 -12.2 -16.7 -28.9

상품수지(억 달러) 334.7 126.4 163.3 289.6 133.0 113.4 246.4

수출(억 달러, BOP기준) 2890.0 1579.3 1746.6 3325.9 1751.5 1901.0 3652.5

증가율% 12.1 13.9 16.2 15.1 10.9 8.8 9.8

수입(억 달러, BOP기준) 2555.2 1452.9 1583.4 3036.3 1618.4 1787.6 3406.1

증가율% 16.4 19.6 17.5 18.8 11.4 12.9 12.2

서비스 및 기타수지 -169.1 -130.6 -100.4 -231.0 -145.2 -130.1 -275.2

환율(원/달러, 평균) 1024.0 963.1 946.7 954.9 937.5 920.0 928.8

회사채수익률(3yrs, AA-) 4.7 5.3 5.1 5.2 5.2 5.0 5.1

실업률(%) 3.8 3.7 3.3 3.5 3.8 3.4 3.6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분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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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의안정, 성장둔화, 원화절상등으로안정

될것으로예상된다. 시장금리는2007년경기둔화

와물가안정추세를반영하여완만한하락세를보

일 전망이며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 지

속, 위안화의 절상 등으로 기조적인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 하지만 경상수지 적자 전환 가능성, 내

국인의 외국 주식투자 확대, 정부의 해외직접투자

규제완화등은원/달러환율하락폭을제약할것이

다. 북핵변수의 돌발상황과 주택가격 급락 등은

2007년성장률을추가적으로하락시킬수있는위

험요인이될것이다. 

이슈분석에 실은 BRIC-Ks Reports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4개국 경제에 대한 정보제

공을 목적으로 연 2회 발간되는 보고서로서 올 6

월 창간호를 발간하였으나 이번부터는 본 보고서

에합본으로발간하였다.

KERI Economic Bulletin

국제화시대에부응하여한국경제현황과전망에

관련된 정보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주

한외국대사관, 외국의주요연구소및대학교, 외

국의주요기관에제공하는사업이다. 이를통해한

국경제의흐름과향후전망에대한대외적인이해

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한국경제연구원의 국제적

위상제고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한경연₩매일경제2006년신년특집
- 新성장보고서-

본원은 2006년 초 매일경제신문과 공동기획한‘5%벽 뛰어 넘자’라는 연재물을

통해 3만 달러 소득 시대를 설정하고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제시하

였다. 

허찬국₩배상근₩이태규₩김창배₩송정석(중앙대)

88 2006년 시장경제연구백서

1. 연구배경 및 목적

요즘들어우리경제의위기감이고조되고있다.

세계 11위수준의경제력을자랑하고있는반면, 1

인당 GDP는 2004년 기준 세계 34위로 G7 평균

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투자부진 등으로 노동과 자본의 성장기여도도 크

게하락하고있다. 기술의경우에도선진국과의기

술격차가 여전한 가운데 후발개도국의 급속한 추

격으로입지가급격히약화되고있는실정이다. 제

조업은 경쟁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서비스

업은낮은생산성으로인해경쟁력면에서매우취

약한상태이다. 이에본보고서는이러한위기적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혁신방안으로 경제리모델

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초로 경제리모델링의

효과와구체적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내용

경제리모델링은 현재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못하는서비스업의생산성이 10년후선진

국의 4분의 3 수준에 도달하며, 제조업의 경우 생

산성이 10년후선진국수준에도달한다고가정하

였다. 이러한 산업리모델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진다면성장률은5%를넘고1인당GDP는2007년

에 2만 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 리모델링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평균 6%대로 상승한다면 한국은

2015년 10대경제대국으로의진입도가능하다. 하

지만 우리나라가 현재의 잠재성장률 수준(중립적

전망)을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순위는

2004년 11위에서 2015년에는 13위로 하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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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경제리모델링을위해서는거시경제환

경이개선되어야한다. 첫째, 대형서비스업투자,

기업도시, BTL 등의추진, One-Stop Service 시

스템구축, 각종규제의완화혹은폐지등투자활

성화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출산, 육아,

보육 등의 개선, 임금피크제나 연봉제 등의 활성

화, 노사관계 안정 등을 통해 인적자원 활용도를

제고해야한다. 셋째, R&D투자등질적투자를확

대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외

에도반기업정서해소, 북핵문제등에있어한미공

조체계 공고화, 국가신인도 제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 법치주의

확립등을통한안정적인경제활동여건을조성해

야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R&D투자확

대, 새로운수익모델창출, 노사협력강화, 선진기

술유치등이요구되며서비스업의경우에는지식

기반서비스중심으로의재편, 차별화및고급화에

대한사회의부정적인식을완화, 시장개방을통한

투자유치와경쟁촉진등이필요하다. 

3. 평가

외부적여건악화로경기에대한불확실성이커

지면 당장의 어려움만을 고려한 경제정책이 추진

될 수 있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를 거둘지 몰라도

자칫전체적인경제흐름을간과하는우를범할수

있어경계해야한다. 

이를위해본연구는우리가향후이루고자하는

경제의모습(3만달러소득)을설정하고이를실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산업리모델링)을 제시

함으로써장기적인관점에서바람직한정책방향에

대한시사점을제공하였다.

기준치 리모델링성공

비관적 전망 중립적 전망

2만 달러 진입 2009년 2008년 2007년

3만 달러 진입 2017년 2014년 2011년

1인당 GDP의 2만달러, 3만 달러도달시점

2004년
2015년

기준치
리모델링성공

11위
비관적 전망 중립적 전망

14위 13위 10위

한국의GDP순위전망



미국경상수지적자지속여부와향후전망

90년대 이후 만성적인 미국 경상수지적자는 최근 글로벌 달러 약세의 중요한 요

인으로서, 그 지속 여부가 향후 국제금융시장과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속적인 미국 경상수지적자의 배경과 원인을 분

석함으로써 차후 미국 경상적자 지속 여부를 가늠하는 데 있어 시사점을 제공하

고자 한다.

송정석(중앙대)

90 2006년 시장경제연구백서

1. 연구배경 및 목적

90년대이후미국경상수지적자는절대적금액

과 GDP 대비 규모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했

다. 미국 경상수지적자는 80년대 중반 한때 GDP

대비 3%를 기록하다 플라자 선언 이후 개선되어

91년에 잠시 균형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 8,090억 달러에 달

했는데, 이는미국전체GDP의약 6.4%에해당하

는규모이다. 

이러한 미국 경상수지적자 지속에 대한 우려가

최근 미국 정책입안자나 학계에서 확산되면서 많

은관심을불러일으키고있는가운데, 미국경상적

자의배경과요인에대해서는서로다른견해가존

재한다. 먼저 Harvard 대학의 Martin Feldstein

교수 등을 비롯한 다수의 이코노미스트들은 현재

의 미국 경상수지적자 규모가 과다함을 지적하고

현재의대규모미국경상수지적자가더이상지속

될경우미국과세계경제에불안요인으로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Harvard

대학의 Richard Cooper 교수는 미국 금융시장의

높은 투자수익률 등에 따른 미국으로의 자본유입

은 미국 경상수지적자를 상당기간 동안 지속시킬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미국 경상수지적자는 현재

세계경제상황하에서자연스러운결과이며당분간

지속될것이라는견해를나타내고있는실정이다. 

이처럼 미국 경상수지적자에 대한 상반된 견해

는 각각 서로 다른 정책적 대안을 시사하고 있다.

즉 미국 경상수지적자를 세계경제의 불안 요인으

로지적하고있는이들은미국경상수지적자에따

른소위글로벌불균형(Global imbalance)은환율

재조정등을통해시정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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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미국 경상적자 지속을 현재 세계경제구

조하에서불가피하게나타나는현상으로간주하는

견해에 따르면 지금의 미국 경상수지적자는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 당분간 큰 위기상황을 초

래하지않을것으로전망하면서환율의인위적조

정은현재의미국경상수지적자해소에도움이되

지않는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

본연구는미국과세계경제의구조적요인을미

국의산업구조, 거시경제적특성, 유럽과동아시아

주요경제권의변화등을통해살펴보고그로부터

현재의대규모미국경상적자의원인과의미를찾

고자한다. 

2. 연구내용

본연구는미국경상수지적자지속요인의첫번

째 요인으로서 미국경제의 지속적 소비증가와 재

정지출 확대를 분석하였다. 경상수지적자는 기본

적으로한국가경제의생산과지출의차이이기때

문에국가경제지출에있어서가장큰비중을차지

하는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을 살펴보기로 한 것이

다. 특히미국민간소비의장기간에걸친증가세는

미국경제의 여타국 경제와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미국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

중은 70년대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여, 2005년도

에는70%에달해여타지역경제권보다현저히높

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미국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역시 2000년 부시 정권 이후

현저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GDP 대비 재정

지출비중은 1990년부터2000년까지감소세를보

이다이후부시집권중상승세로전환하였다. 이러

한미국재정지출의확대와특히부시의공화당정

권하에서의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감소로 인해

2000년이후미국재정적자는더욱증가한것으로

보인다. 과거 80년대 기간 중 소위 쌍둥이 적자라

고 하는 재정적자와 경상수지적자의 동반 현상에

서와 같이 2000년 이후 증가한 미국 재정적자는

막대한 경상수지적자와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VAR 추정 기법을 사용

하여 경상적자와 재정적자간의 관계가 90년대에

는서로반대방향으로움직임을보이다가2000년

이후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국면으로 전환

하였음을실증적으로보였다. 

본 연구에서는미국경상적자의두번째요인으

로, 90년대 이후 급증한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을

살펴보고 있다. 그 결과 90년대 이후 미국으로 급

속하게유입된해외자본은생산을훨씬초과한미

국총지출의財源역할을하면서, 미국경상수지적

자 지속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90년대

미국으로의자본유입배경으로는소위 90년대신

경제 기간 중 미국의 투자 증대와 그에 따른 주식

시장호조를들수있다. 또한미국금융시장의높

은수익성은해외자본의미국유입을더욱확대시

켰는데 실제로 미국의 내재적 자본 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은 1994년~ 2003년기

간중 8.6%로 G7 전체평균 2.4%, 아시아이머징

국가평균-4.6%를크게상회하는것이었다. 미국

으로의자본유입은 2000년대들어서도지속되어

미국으로의자본유입을나타내는투자수지흑자는

주식, 채권등금융자산거래를통한포트폴리오수

지와함께동기간중급증하여, 2000년미국투자

수지흑자는4,867억달러를기록하고, 이후2005

년도에는 2000년에 비해 거의 2배 증가한 8천억

달러이상의투자수지를기록하였다. 그러나본연

구는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을 자산 유형별로 분석

한결과, 최근미국국채및회사채가차지하는비

중은증가한반면주식의비중은감소함을발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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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이는차후미국으로의자본유입에한계가존

재함을 시사한다. 또한 자본의 국적별로 보면, 외

환위기이후아시아국가자본의미국으로의유입

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90년대 중후반

이후중국등동아시아주요국들의대규모對美경

상수지흑자와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외환보유고를 늘렸으며, 그 과정에서

동아시아국가중앙은행들의미국국채보유가증

가한데따른것으로보인다.

본연구는미국경상수지적자지속의세번째요

인으로써미국제조업의생산과수요간괴리를고

려하였다. 이는 미국의 경상수지적자 대부분이 상

품부문의 무역적자인 점에 착안하여, 미국 제조업

의생산이일시적인이유가아닌구조적인이유로

제조업에대한지출보다낮을가능성을고려한것

이다. 실제로 미국 제조업의 GDP 대비 지출비중

은 75년제조업의GDP 대비생산비중의 1.6배에

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에는 2.4배까지 높아

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제조업 상품에 대

한초과수요요인으로작용하고나아가미국의상

품무역수지적자는이미오랜기간에걸친미국제

조업부문의불균형에기인한측면이있음을암시

한다. 반면 미국 서비스업의 GDP 대비 생산비중

은 1975년 54.6%에서 2004년 67.9%로증가함과

동시에동기간중서비스업에대한지출비중은같

은기간 29.3%에서 41.4%로증가하여, 미국서비

스업생산규모가서비스부문에대한지출을능가

함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서비스 수지 흑자는

1980~2004년기간중66억달러에서444억달러

로 증가하여 6.7배 증가하였고, 이는 미국이 향후

경상수지적자 만회를 위해 교역국을 상대로 서비

스시장개방압력을더욱높일가능성을시사하고

있다. 

끝으로본연구는아시아와유럽경제의소비및

투자부진에따른총지출감소가상대적으로지출

이 큰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를 유발했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유럽의 경우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유로지역경제의소비및투자수요가위축되어유

럽이세계경제의생산을흡수하지못하는반면, 이

는 미국으로 유입되어 미국의 경상수지적자 심화

를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90년대 이후 외

환위기 여파로 동아시아 경제의 소비와 투자수요

역시위축되어이들국가의경상수지흑자는증가

하였다. 또한 일본의 경우도 90년대 자산버블 붕

괴이후투자가위축되어과거에비해저축률이감

소했음에도불구하고투자가저축보다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하여 경상수지 흑자요인으로 작용했

다. 중국의경우역시급속한경제성장에도불구하

고 부진한 소비지출로 경상수지흑자 기조를 보였

는데, 이는최근출산율감소, 시장경제본격화이

후기금시스템의약화등에따른가계저축의증가

로 인해 소비가 저조하고, 또한 소득의 편중으로

인해 고도의 경제성장이 경제 전반의 소비증가로

이어지지못하는양상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3. 평가

결국미국경상수지적자의지속은장기간에걸친

민간소비 증가와 제조업의 생산과 수요 간 불균형

등 미국 내부적 요인과 미국으로의 해외 자본유입

증가, 여타 경제권의 지출 감소 등 요인이 함께 작

용한결과임을본연구는지적하고있다. 또한이러

한결론을뒷받침하기위해미국의환율, 이자율조

정을 통한 경상수지적자 축소 가능성을 VAR 추정

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이후 들어 미

국경상수지는달러의실질실효환율의변화와무관

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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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향후미국경상수지적자의조정수단으로서

의 환율정책의 유효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나아가 중국 위안화 절상이 미국

경상수지적자해소에기여하지못할가능성이있음

을암시한다. 

본 연구는미국경상적자지속의배경은장기간

에 걸친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며, 그 해결책은 과

거미국이대일적자를축소하기위해시도한플라

자 선언과 같은 인위적 환율조정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울것임을시사한다.



기업의투자활성화를통한성장잠재력확충

본 연구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투자의 부진함에 대한 원인과 이것이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노사분규,

생산성 저하, 높아지는 실효법인세율과 규제와 정책의 불확실성이 투자를 위축시

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러한 투자의 위축은 우리나

라의 장기적 경제성장률을 대폭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광희(국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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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투자활동은수요측면에서자본재산업의생산확

대, 고용증대, 소비지출확대, 소비재산업의생산

확대라는순환과정을거치면서전반적인국민경제

활동을 확대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최근 우리나라의 투자활동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축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더구나기

업들의 설비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

년대 중반 이후부터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

13%~14% 수준을 지속하였으나 최근에는 9% 이

하로떨어졌다. 이러한기업의투자활동위축은단

기적으로 경기위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

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켜 지속

적인경제발전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

기때문에이에대한대처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

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기업

들의투자부진의현상과원인을파악하고, 투자부

진이경제전체의장기성장잠재력에끼치는영향

을분석하고자한다. 또한 IMF 위기이후의정치,

경제, 사회적변화가우리경제의성장경로에어떤

변화를 초래하였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한편 양

적인 설비투자가 투입형 성장(Input-driven

growth)에 기여하는 경로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R&D와 같은 질적인 설비투자가 기술진보를 통한

성장(Technology-driven growth)에 기여하는

경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경로를 찾아내고, 나아가 이러한 성장경로를

내생적으로추구할수있는성장전략의수립을모

색하고자한다.

│
주
│
제
│
별
│
연
구
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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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최근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미시적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외환위기이후문제화되고있는기업환

경의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투자결정에 어떤 영향

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미시적접근의연구와는달리거시적접근의연구

는투자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데

초점을맞추고있다. 그러나투자부진의현상, 원

인및결과를기초통계자료를제공하여입증하는

데 그치고 있다. 또한 이론적인 모형을 우리나라

에 직접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신고전파의외생적성장모형의관점에서해석한

다면투자는경제성장에가장중요한요소임에틀

림없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해 주지는 못하

는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투자가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제고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취하고자

한다. 한편 IMF 위기 이후 정치, 경제, 사회적 변

화를겪으면서 IMF 위기를전후로 구조적이고장

기적인 변화 발생여부와 이것이 경제성장 경로에

미친영향을분석한다.

투자활동은 수요창출효과와 생산력증대효과를

통해서 국민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

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투자활동은 계속 축소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주요국들의 경우 국민소득 1만 달러에

서 2만 달러로 진입하는 기간 동안 설비투자증가

율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이다.

일본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경제성장에 대한 설비

투자의기여율을보면각각 27.8%, 20.5%의높은

기여율을보이고있다. 이에반해우리나라는설비

투자가 성장에 기여한 비율이 1995년 이후 15.7%

에그치고있는실정이다. 

일반적으로이자율이낮아지면투자지출이늘어

난다든가, 수요가 확대되면 연이어 투자지출은 확

대되는모습을보인다. 그런데최근에는이런연결

고리가끊어지는양태를보이고있다. 1998년까지

10%대이상의높은수준을보이던국고채(3년) 수

익률은 2005년에는 4%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

런데 이와 같이 비용요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지출은 계속해서 낮은 증

가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수요측면에서

제품판매가 증가하게 되면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조

업가동률이 80% 이상의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

으나 설비투자증가율은 1%대의 미미한 수준을 보

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 투자부진 현상이 경제 전

반에걸친일반적인현상이아니라부문별로상반

된 모습을 보이는 불균형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점이과거와다른양태이다. 

이러한 최근의 투자부진의 원인은 수익성의 감

소와 투자위험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생산성저하, 국내고임금구조및경직된노사

관계, 높아지는 실효 법인소득세율, 정부규제, 장

기경기침체등은투자의수익성을저해하는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대기업 정책의

혼선, 경기침체에따른예상수익의불확실성증대,

정부규제의 혼선, 기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위협

등은 투자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자본수익률의 한 지표로서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계산해 보면, 1980년까지 10% 이상 수준으로 높

았던 자본수익률은 2000년 이후 5%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낮은자본의한계생산성은투자의수

익성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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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수익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는 첫째로

생산성의 저하가 있다. 1980년부터 1997년 외환

위기 직전까지 4.26%의 성장세를 보이던 총요소

생산성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락한 이후 다소

회복세를보이고있지만외환위기이전수준을회

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요소생산성의 평균 증가율은 1.64%에 그치고

있다. 또한 생산성은 기술진보에 의해 향상되는바

이를 위한 R&D투자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가

능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산업은행의 조사에 따르

면 민간기업이 설비투자 가운데 R&D에 투자하고

자 하는 동기가 최근 들어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까지 5%에 근접하던 R&D투

자동기가2001년이후3%대로떨어지고있다. 민

간기업의 R&D부문에 대한 투자동기의 저하는 결

국기술진보의둔화및생산성의저하로이어질가

능성이 높다. 또한 대기업의 고임금 구조 및 경직

적인 노사관계는 투자의 수익성을 낮추는 방향으

로작용하고있다. 다른주요경쟁상대국들과비교

해볼때우리나라의임금수준은높은수준이지만,

생산성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노사관계도

다른 경쟁국에 비해 훨씬 뒤쳐진 상태이다. 또한

투자의세후수익률에큰영향을미치는법인세율

도최근들어높아지는경향을보이고있어기업투

자를감소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한편기

업의경영권불안등은기업의장기적인투자를위

축시키고있다. 외환위기의한원인으로지목된외

형성장 위주의기업성장전략을가능하게한소유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이 논의되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이 높아지면서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와 배당요구가 높아지는 것도 기업

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동시에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투자부진을촉발한요인에대하여 1981

년~2005년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한 결과, 최근 이자율의 하락은 투자증가에 거의

영향이 없는 반면, 노사분규, 생산성 저하는 투자

를위축시키는것으로밝혀졌다. 또한높아지는실

효법인세율과 규제와 정책의 불확실성은 앞에서

언급된요인들보다투자를위축시키는데더큰영

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고전파성장모형을우

리 경제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2001

년~2005년 총요소생산성의 저하, 인구증가율의

감소, 자본소득세율의 증가는 균제상태의 총투자

율을 27.8%에서 24.6%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함께경제성장률에있어서도 2001년

~2010년평균경제성장률을 5.605%에서 4.343%

로 하락시키며, 2011~2020년 평균6.027%에서

3.681%로하락시키며, 2021~2030년평균경제성

장률을3.697%로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또

한 이러한 경제성장률 하락에는 자본소득세율의

상승이나 인구증가율의 하락보다 생산성 저하가

가장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R&D를 고려한

내생성장모형에 대하여 1970년부터 2005년까지

의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R&D투자의 기술진보

및 경제성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R&D 집약도는 연구부문의 기술진보를 촉진시키

고 그 결과 균제상태의 경제성장률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R&D 집약도에 대

한 1인당 경제성장률의 탄력성은 0.088로 추정되

었고, GDP 대비 R&D 지출비율을 1%포인트증가

시켰을 때 1인당 경제성장률은 0.332%포인트 상

승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3. 평가

본연구는외환위기 이후기업의투자활동이부

진하고 경기침체도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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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

는상황에서기업투자부진의원인과이에따른성

장잠재력의저하가능성을이론적이고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하였다는데그의미가있다.  

본 연구는이러한분석을바탕으로투자활성화

를 통한 성장잠재력의 제고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투명

한 경제정책의 확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해외부문

이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은우리경제는대

내외경제환경의변화에취약한구조를가지고있

다. 따라서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내부흡수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부가최대한미래경제정책에대하여투명한정

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

가추진하고자하는대기업정책및규제완화정책

에대한원칙을정하여일관성있게추진하는것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기업활력의 제고와 기업가정신의 고취가 필요하

다. 기업하기좋은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는기업

의 투자마인드를 제고시켜 주는 행정지원 시스템

의개선이요구된다. 그리고노사문제에대한정부

의일관성있는정책을유지하여노사관계의안정

화를유도하는것이시급하다. 셋째, 투자관련세

제 및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R&D에 대한

지속적인투자촉진과이에대한정부차원의지원

이요구된다. R&D 투자는장기적으로국가전체에

주는 이익이 큰 공익성을 가지므로 정부차원에서

의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 넷째, 투자관련규제

완화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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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의 경로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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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내생경제성장모델에의하면투자, 생산성, 저축

률에영향을주는모든변수들은경제성장에도영

향을 미치게 된다. Finance-led growth 가설은

이런 이론의 특성에 착안하여 금융산업의 발달이

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내생경제성장의틀에서

연구한다. 그러나 이 분야의 이론들은 실증분석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런제시가없다. 따라서금융산업과경제성장에관

한 실증적 분석은 통상적으로 GDP성장률이나 투

자율 혹은 저축률을 금융산업 발달지수에 회귀분

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여러 가

지문제가있지만특히동시성으로인해그결과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금융산업의 발달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해분명하지않아정책제안측면에서다소제한적

이다. 따라서본연구는흔히경제성장의원동력이

라고일컬어지는기술혁신에그초점을맞추어금

융산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연구에서상정된기본가정은다음과같다. 첫

째, 경제성장의 근본적 동인은 R&D에 의한 기술

개발이다. 둘째, 금융산업의 주된 역할은 R&D 투

자를위한자금조달이며, 조달가능한자금의양은

금융산업의 발전도와 비례한다. 이와 같은 기본가

정하에일반적내생경제성장모델하에서금융산업

의 역할을 살펴보면 금융산업이 발달할수록 결과

가 불투명한 R&D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한 선별

능력이높아지며, 이는곧이러한금융서비스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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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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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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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용이 감소함으로써 R&D에 투자되는 자본의

양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한 나라의 기술혁신

을상대적으로촉진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모델의 결론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하

였다. 분석을 위해 1970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

간에 걸쳐 19개의 개발도상국가들이 미 특허국에

신청한특허안의개수를바탕으로패널자료를구

축하였다. 특허는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기술혁신

의대리변수로사용되어왔지만, 그정당성에대한

논쟁이계속되고있다. 우선특허와경제성장의관

계를 들 수 있는데, 특허가 한 나라의 기술개혁을

반영한다기보다특허성향이높은특정산업의기술

변화만을 반영할 수 있고, 이 특정산업이 전체 경

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도 있다는 Fox

paradox를들수있다. 이에대해특허관련분야

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대체적으로 Fox

paradox의영향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그

리고 본 연구의 고려대상이 된 개발도상국가들을

상대로 특허와 GDP의 장기성장률을 비교해 보았

을때그상관관계가양(+)인것으로분석됐다. 또

한중요한이슈가되는시공간에따른특허안의질

적차이는더미변수를이용하여반영하였다.

본연구에서는금융산업의발달수준을측정하기

위해 세 가지 변수를 이용했다. 첫째, 자국은행의

GDP 대비민간부문에대한여신(PC), 둘째, GDP

대비 총통화량(Liquidity),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국은행의 GDP 대비 총자산(DMBA)의 세 변수를

이용하여복잡하고다양하게변화하는금융산업의

여러 측면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금융산업 이외에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

는 변수들로는 투자율, 인적자원, 개방도, 지식스

톡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설명변수 이

외에국가의경제상황을반영하기위하여물가상

승률을분석에포함시켰다.

분석결과, 금융업의발달은고려대상인개발도

상국가들의 기술혁신 속도와 비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추가로 FDI와 각 나라의 법규제제도, 그

리고미국과의무역량등을고려했을때에도결과

는 변하지 않았으며, 고려대상 국가들 중 outlier

를 제외한후의분석결과도앞의결과와대동소이

했다.

3. 평가

금융업과경제성장의관계는오랜기간동안논

쟁의대상이되어왔다. 기존의실증분석연구들은

GDP와 금융업 발달변수와의 단순한 상관관계만

을분석함으로써그결과의적절한해석이어려웠

다. 본연구에서는금융업이경제성장에영향을미

치는 한 경로인 기술혁신에 그 초점을 맞춰, 금융

업이 기술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본연구의분석방법은그동안문제

되어왔던동시성을크게완화시키며, 금융업이경

제성장에영향을미치는경로를밝힘으로써그의

의가있다고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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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경제적 기회균등을 보장하는가?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산세 위헌결정 요약과 그 시사점

- 우리나라 납세자보호관제도의 법제화 연구

- 주요국의 세대단위 합산과세 폐지 사례로 본

한국 종부세의 문제점

-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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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의경제적효과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금융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직접적인 영향을 보면 비금융 부문에 대한 영향은 없

는 반면, 개인들의 금융서비스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증가하고 금융 부문은 투입물에 대한 부

가가치세를 환급받지만 수요감소에 의한 생산감소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개인 부문과 금융 부문에 대한 부정적 효과보다 기업 및 정부 부문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상

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종합적인 경제적 효과는 GDP의

증가, 고용증대 등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세수중립적 과세의 경우에는 경제전체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유지되고 개인 부문과 금융 부문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축소 또는 반전된다.

김유찬(계명대)₩한광석

1. 연구배경 및 목적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우리나라는 금융

서비스에대해지속적으로면세상태를유지해오

고 있다.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적합한 과세표준

(tax base)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과 이자율

상승에대한우려등이종합적으로고려되었기때

문이다. 

그런데금융서비스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제도

는여타분야에대한면세제도와마찬가지로다른

재화및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와의형평성

문제를야기할수있다. 그리고기업이나금융기관

의입장에서보는경우에도금융서비스에대한면

세가과세보다꼭유리하다고는볼수없으며무엇

보다도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판단할 때 금융서비

스에 대한 면세제도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

서바람직하지않을가능성이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미국과 유럽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금융서비스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에

대해심도있는논의가진행되었다. 논의의핵심은

금융서비스에대한과세가이론적으로타당하느냐

하는 것과 기술적으로 문제없이 시행 가능하느냐

하는것으로, 전자에대한논의에서는타당한것으

로보는쪽이현재논리적으로우세한것으로보인

다.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

가치세의과세가cash-flow 베이스로이루어지는

경우과세를어렵게하던기존의기술적인문제들

이 해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또 cash-flow

시스템을 보완하는 각종 제안들도 등장하고 있으

며, 이에대한논의는계속진행중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금융보험업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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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컨설팅등) 추세나금융지주회사의설립등

으로일부기능이외부화됨에따라이에대한부가

가치세 과세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다. 따라서금융서비스에대한부가가치세, 교육세

및 증권거래세 등의 세부담을 감안한 부가가치세

면세및과세논리의재검토가필요한시점이라하

겠다. 본연구의목적은금융서비스에대한부가가

치세과세혹은비과세의논리적당위성을재검토

하고그경제적효과를분석하는것이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론에 이

은 제2장에서는 금융서비스의 국가경제적 비중과

금융서비스의속성을살펴보았다. 제3장에서금융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유발하는 문제

점이 무엇인지 짚어 보고 금융서비스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에대해기존연구가어떻게진행되었는지

개관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융서비스

에 대한 과세제도의 현황과 OECD 국가들의 제도

현황을 비교해 보았다. 제5장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논리가과연논리적으로타당한것인지비판

적으로 검토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위한 기술

적인문제를어떻게극복하는지에대한논의의진

행을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실증분석모형을이

용하여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어

떠한경제적영향을우리경제에유발하는지분석

하였다. 경제적효과를분석할때사용된경제모형

은동적계산가능일반균형모형(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으로서 완전예측

(perfect foresight)을 가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금융서비스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두 가지로 나

누었는데, 하나는다른조세를조정하지않고과세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서비스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한 세수증가분을 모두 소비세로 환급하

여 세수중립적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에는 개인 부문과 금융 부문에 대한 부정적 효과

보다 기업 및 정부 부문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상

대적으로더욱크기때문에종합적인경제적효과

는 GDP의 증가, 고용 증대 등 긍정적으로 나타났

다. 한편, 세수중립적 과세의 경우에는 경제 전체

에대한긍정적효과가유지되고개인부문과금융

부문에대한부정적효과가축소또는반전되는것

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금융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면 세수중립적 과세가 더

바람직한정책이될것이다.

3. 평가

일반소비세로서부가가치세는경제적인부작용

을피하기위해과세과정에서예외를극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부가가치세를 금융

서비스에도 적용시키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금융서비스

에대한부가가치세의면제가야기하는여러문제

점들을 살펴보고 그 타당성이나 경제적 효과들을

검토한본연구는대단히시의적절한것이라고할

수있다. 또한금융서비스부가가치세과세의필요

성에대한논쟁을비교적알기쉽게정리하였으며,

다른 국가의 과세동향, 가능한 과세방법에 대해

EU 등에서 검토한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장

단점을평가하였다.

본연구의중요한내용중의하나는우리나라에

서 금융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했을 경

우, 이것이GDP, 소비지출, 투자, 고용, 물가등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을 통

하여실증적으로분석한것이다. 특히이러한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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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은 국내외를 통해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본연구는중요한기여를하였고앞으로관련연구

에많은도움이될것으로생각된다. 

세수비중립적 과세의 경우 GDP와 고용에는 장

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소비지출과 금융 부문

의 생산에는 다소 부정적인 효과를, 그리고 투자,

정부지출에는 각각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한

편세수중립적과세를채택할경우GDP와고용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축소되지만 소비지출과 금융

부문의생산에대한부정적효과는개선되었다. 따

라서 정책적 측면에서 세수중립적 과세가 바람직

한정책방향으로평가된다.



상속세, 경제적기회균등을보장하는가?

상속과세의 강화를 통해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회

의론이 확산되면서 시장경제체제를 경제의 기본질서로 삼고 있는 나라들을 중심

으로 상속과세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경유착, 불법 및

탈법으로 인해 특정계층에 부가 집중되었다는 정치적 논리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상속세를 강화하여 왔다. 불합리하고 과도한 상속과세는

경제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모든 계층의 후생이 감소하는 하향평준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최명근(강남대)₩조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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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상속과세를완화하거나폐지하는세계적인추세

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상속과세는 IMF 관리

경제체제 이후 정부 정책기조의 변화와 일부 시민

단체의 주장이 어우러지면서 더욱 강화되어 왔다.

그런데 이는 경제의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조세제

도가 국제적으로 조화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역

행하는 조세정책이며, 아울러 부의 창출을 주도하

는 계층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

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폐지 또는

완화하자는목소리는찾기힘든상태이다. 이는상

속과세를 가급적 강화하여 그 부담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국민정서와 논리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기

도 하지만, 무엇보다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

는과학적인연구가부재하기때문이기도하다. 국

민정서에 기댄 정치적 논쟁으로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학적인 연구에 기초

한건전한논쟁이가능할때바람직한상속세개편

이가능하다. 이러한관점에서상속세인하에따른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 자본유출, 상속세의 행정

및순응비용등다양한방향에서연구가수행될필

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출발점에 있는 본 연구

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상속과세의 문제점과 세대

중복모형을 이용하여 상속세가 계층별 후생과 소

비, 저축, 투자, GDP 등거시경제에미치는효과를

다양한각도에서조명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2. 연구내용

가. 상속과세존폐논쟁

상속과세찬성론자들은실정법상국가가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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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박탈할수있는권리를가지고있고, 상속은인

생의 출발점을 불평등하게 하여 부가 특정집단에

게 집중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통해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개인의소유권과상속권은자연법적

인인간의권리이지국가가시인₩허용하는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상속세는 자녀에게 부

를넘겨주기위해열심히일하고저축한사람들을

차별적으로대우함으로써낭비와과소비를조장하

는제도라주장하고있다. 

나. 주요국의입법동향

캐나다는 1972년, 호주는 1977년, 뉴질랜드는

1992년에상속과세를폐지했으며, 미국도 2002년

부터 2010년까지 유산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증여세를존속시키는법안을통과시켰다. 

다. 우리나라상속과세제도의문제점

우리나라의상속과세는유산과세형으로되어있

어조세논리에어긋날뿐만아니라부의분산효과

가미약하다는문제점을안고있다. 또한증여과세

에 포괄주의를 도입함으로써 과세권자에 제한 없

는유추해석을허용하는결과를초래할뿐만아니

라 과세기관에 폭넓은 재량적 판단권을 부여하여

이를남용할가능성이높다. 이밖에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제도들로 모든 사람간

의저가양수₩고가양도차익에대한증여과세, 비

상장주식상장시세차익에대한증여과세, 증세과

세 후 개발이익 등에 대한 증여과세, 부동산 무상

사용수익에 대한 증여과세,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국민의재판을받을권리침해등을들수있다.

라. 상속세의경제적파급효과

세대중복형일반균형모형을이용하여상속세인

하의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

다. 상속세 인하는 경제적 효율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무상속계층의후생도함께증진시킬수있

다. 상속세를 현행 대비 40% 인하할 경우 GDP는

0.06% 증가하고 상속계층의 후생은 연평균 약

1,378억~1,847억원 증가하며 무상속계층의 후생

은 307억~4,837억원 증가하여 총 사회적 후생은

1,685억~6,68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속세 강화는 경제의 효율성을 악화시켜

상속계층뿐만 아니라 무상속계층의 후생도 함께

악화시키는 하향평준화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상속세 인상으로 저소득계층의

후생을 증가시키고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재고할

수있는있는경우는오직대체탄력성이비정상적

으로클경우에국한된다. 

마. 정책제언

부동산및주식시장의호황등으로인해상속과

세가 상위 1%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일반국

민들의문제로대두되고있다. 따라서효율성을심

각하게 훼손하는 가운데 하향평준화 또는 소득재

분배를더욱악화시키는결과를가져올수있는상

속과세에 대한 개편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상속과세 폐지가 야기할 조세 회피로를 봉쇄하는

데 만족할 정도의 소득세제상 자본이득 과세장치

를정비₩시행하고있지못하기때문에상속과세제

도의폐지는현실적대안이될수없다. 따라서조

세인프라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세율 인하와 불합

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상속세 과세제도

를개편하는것이바람직하다. 최고세율이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자본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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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제도적 개

선으로는현행유산과세형을취득과세형으로전환

하고, 저가 양수₩고가 양도 차익에 대한 증여과세

는소득세로대체하는것이합리적이다. 또한비상

장주식 상장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과세는 자본이

득세로 대체하고, 증여세 과세 후 개발이익 등에

대한 증여과세는 자본이득세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으며, 부동산 무상사용수익은 증여세가 아닌 소

득세로과세해야한다. 

3. 평가

상속과세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

세와는달리우리나라의경우정경유착, 불법및탈

법으로특정계층에부가집중되었다는논리에따라

국민의정부와참여정부를거치는동안상속세와증

여세는 꾸준히 강화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과세와관련된연구의미비로합리적인대안을

제시하지못한것이사실이다. 특히그동안상속과

세를법적₩제도적측면에서다룬연구는몇몇있었

지만 상속과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다룬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상속과세의 경제적 파급효

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는 그동안 강화일

변도로치닫던상속과세에대한과학적인대안제시

를위한출발점이라고평가할수있다. 그러나개별

납세자료에대한접근성이낮아한국노동패널조사

에 기초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어 보다 신뢰성

있는 입력 데이터를 구축하는 동시에 보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상속세인하에따른기업의지배구조변화, 자본유

출, 상속세의행정및순응비용등다양한방향에서

의연구가향후병행될때상속세와관련된건전한

논의가가능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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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헌법재판소재산세위헌결정요약과그시사점

우리의 부동산 관련 보유과세가 독일의 폐지된 재산세보다 그 부담이 현저하게

높다고 평가된다. 「지방세법」과「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법률을 기준으로 전망하

건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세대의 경우 그 실효부담률이 3%를 초과하고, 당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130%에 달하는 경우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

는 아무리 부동산투기의 억제라고 하는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담세능

력을 도외시한 과중부담의 문제 때문에 과잉금지에 해당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

용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최명근(강남대)

1. 연구배경 및 목적

2005년 12월 30일에국회를통과한우리의「종

합부동산세법」등 부동산보유과세제도의 개정법

률을 평가하고 향후 운용에 있어서 참고가 될 귀

중한 자료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재산세 위헌

결정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 헌재의 위헌

결정의내용을이해하기위해먼저당시의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평가하는 독일의「평가법」과 위

헌결정을 받아 집행이 장기간 정지되고 있는「재

산세법」의 개요를 살펴본다. 「재산세법」에 대한

독일 헌재의 위헌결정의 중요 핵심 내용으로부터

우리의부동산보유과세제도에주는시사점을살

펴보고자한다. 

2. 연구내용

당시독일의재산세과세대상재산의평가는수

익가격방법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의 재산은 통

상가격 내지 실물가격방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평

가하였다. 그러나전자는시가보다낮고후자는높

았음에도불구하고평가금액을재산의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균일한 비례세율로 과세하였다. 이처럼

과세대상재산의평가가균형을잃은상태에서균

일한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기본법의 평등원

칙에 맞지 않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지적하고위헌결정을하였다.

독일과는 달리 우리의 부동산 과세평가는 모두

시가평가방법(실물가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별공시지가를 원칙으로 적용하면

서도 예외적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한 부동산 투기

│
주
│
제
│
별
│
연
구
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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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경우에는 배율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며

고가주택, 미등기 양도자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 등은 실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

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의 평가에서는

그 평가의 결과가 부동산의 종류별₩위치별 또는

지역별로 시가에 접근한 정도에 천차만별의 차이

를보이고있으므로부동산관련보유세과세에있

어서 부담의 불공평을 야기하며 헌법의 평등원리

를침해하는결과를낳고있다.

재산세와소득세등을과세함에있어서그과세

기초는재산의수익성이며, 저량(貯量, stock)상태

에있는재산에반복적₩주기적으로과세하는헌법

적 한계는 준수되어야 한다. 특히, 재산보유에 대

한 과세는 재산의 처분권 및 이용권에 기초를 둔

인격의자유를전개하는것에대해침해적일수있

으므로사적향수(享受) 및 창출된수익의법적지

위를뜻하는처분권이계속납세자의수중에남아

유지될수있는범위안에서만재산보유에대한과

세가허용되어야한다. 따라서재산보유에대한조

세및다른조세의부담합계는재산의원본이침해

되지않고, 그재산에서발생하는기대수익으로납

부할수있어야할것이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재산보유에 따라 발생하

는재산세및기타조세부담의합계가과세재산에

서발생하는수익의50%를초과할수없다는과세

의상한한계(반액과세의원칙)를제시하였다.

독일의재산세과세표준은총재산가액에서채무

액및부담금을공제하고다시기초공제액을차감

하여 산정하였으며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해 그 부담이 그리 높지 않은 세목의 집행이 정

지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우리의 부동산 관련

보유세의부과에서는과세대상부동산을시가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보유

하고있는부동산과직접관련되는채무액도공제

하지 않은 구조이다. 세율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

세가 모두 초과누진구조일 뿐만 아니라 최고한계

세율이재산세의경우0.5%, 종합부동산세의경우

4%에 이르고 있다. 위헌결정을 받은 독일 재산세

의비례세율은자연인 0.5%, 법인 0.6%였던것과

는매우대조적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의 부동산 관련 보유과세

가독일의폐지된재산세보다현저하게그부담이

높다고 평가된다. 「지방세법」과「종합부동산세법」

의 개정법률을 기준으로 전망하건대 앞으로 부동

산을 많이 보유한 세대의 경우 그 실효부담률이

3%를초과하고, 당해부동산에서발생하는소득의

130%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

서이는아무리부동산투기의억제라고하는목적

에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담세능력을 도외시

한 과중부담의 문제에 해당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침해하는것으로볼수있다.

3. 평가

사유재산의사용₩수익에대한과세가수익을모

두몰수하는정도면헌법의재산권보장제도와조

화되기어렵고, 최소한재산보유에대한과세는과

세후수익의절반정도를납세자의수중에남겨야

(반액과세의원칙) 재산권의본질적내용을침해하

지 않는다는 것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재산세

위헌결정의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위헌결정은 우

리나라부동산관련조세부담수준의헌법적평가

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조세저항이표면화되고있는시점에서이자

료는우리의부동산관련보유과세를이론과기준

에따라재평가하고향후운용에귀중한자료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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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납세자보호관제도의법제화연구

세무행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해 침해적 기능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고충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때문에 납세자보호관은 세무행정의 민주화, 봉사기능 제고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제도이며 주요 선진국들은 특별형 옴부즈맨인 납세자보호관을 법률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납세자보호관제도의 법제화, 독자성 제고, 내용 확충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최명근(강남대)

1. 연구배경 및 목적

납세자보호관제도는 행정쟁송(사후구제절차)이

나 과세전적부심사(사전구제절차)로 다룰 수 없는

세무행정의 사각지대(死角地帶)에서 발생하고 있

는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납

세자의 권익보장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장치이다.

특히세무조사를받을때과세권력의남용에의하

여 침해를 받기 쉬운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의

권익보호에크게기여하는제도인것이다. 이에납

세자보호관제도는세무행정상과오가발생하기쉬

운 절차적 흠결을 제도적으로 보완₩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특히 고충민원의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것은 세무행정에 대

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하여 현

행우리나라납세자보호관제도및미국₩영국₩일본

등의납세자보호관제도를통해세무행정의민주화

를지향하는우리제도의개선을촉진하기위한여

러가지시사점을모색하고아울러우리제도의법

제화방안을구체적으로모색하고자한다.

2. 연구내용

우리나라는「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기

본적권익을보호하고행정의적정성확보에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시민고충

처리위원회(이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고충민원의처리와행정제도의개선등을위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고 있다)를 설치하

여 운영하고 있다(고충처리법 1, 21). 한편 국세청

은 법률이 아닌 내부의 훈령(訓令)에 의해 세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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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발생하는고충민원만을다루는납세자보호

담당관제도(이하‘납보관제도’라고약칭한다)를별

도로 두고 있다. 세무행정은 그 본질이 국민의 재

산권 보장과의 관계에서 침해적 성격이 농후하기

때문에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분야에서보다 많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고자 한 것

이다. 

현재미국의경우는연방정부차원에서행정전

반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다루고 있는 일반형

옴부즈맨제도대신 IRS의납세자보호관(Taxpayer

Advocate)과 같은행정부형₩특별형옴부즈맨제도

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선진화된 납세자보호관제

도를운영하고있는것으로평가받고있다.

영국에서는 세무관계를 포함하여 행정 전반에

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다루는 의회옴부즈맨제

도가 1967년부터 도입되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영국의 납세자옴부즈맨은 일반형인 의회옴

부즈맨제도의 기능을 보충하는 중앙형₩행정부형

₩행정부임명형₩특별형₩직접접근형의 옴부즈맨제

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납세자 옴부즈맨도 의

회옴부즈맨에게 제기되는 세무 등 관련 고충민원

의수를현저하게감소시키지는못하는것으로지

적받고 있지만 공개성, 접근성, 공정성과 효과성

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납세자옴부즈맨은 그 지위의 독립성과 책임성에

있어서 명백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비독

립성(非獨立性)의 결함 때문에 영국의 납세자옴부

즈맨은 영국과 아일랜드 옴부즈맨협회(British

and Irish Ombudsman Association)에 가입하

고는있지만결의권이없는회원에불과한것이다.

일본의 경우 동경국세국(東京國稅局)에 대한 정

보공개청구로입수한「고충사안의세목별수리및

처리상황」에 의하면 종래의 국민고충처리상황에

서 고충민원을 제기한 자의 주장을 인정한 것은

0건(동 10년도에는 1건)으로되어있다. 즉납세자

의고충민원이거의받아들여지지않고있는실정

이었다고평할수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 국세청장은

평성 13년(2001년) 6월 29일 공문「납세자지원조

정관(納稅者支援調整官)의 사무운영에 관하여(이

는사무운영지침임)」를각국세국장(우리나라를기

준으로 보면 지방국세청장에 해당한다) 앞으로 발

송하였다. 이에 의해 국세국 및 31개소(현재는 12

局, 56署, 計68名)의 세무서에 납세자지원조정관

제도를처음으로설치하게되었다. 여러가지제도

적 개선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일본은 납세자지원

조정관제도의 도입에 의해 비로소 제도상으로 세

무고충처리제도가설치된것이라고할수있다.

이상주요국과의비교를통해우리제도의법제

화, 독자성 제고, 내용 확충의 개선방안을 요약하

면 첫째, 2000년에 국세청 훈령으로 설치되어 현

재에 이르고 있는 우리의 납세자보호관제도는 법

률제도로승격시켜야한다. 둘째, 납세자보호업무

를 총지휘하는 총괄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이는 국

세청장과 협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위공무원

(예컨대 국세청 차장)의 대우를 받는 직위로서 임

명하도록 하며 국세청의 하부기관에 대응₩배치하

는납세자보호관은모두총괄납세자보호관이국세

청장과 협의하여 법정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임명

하도록 한다. 셋째, 국세청 하부기관에 배속된 납

세자보호관은 총괄납세자보호관의 업무지휘를 받

도록하여업무수행의독자성을보장해야한다. 넷

째로납세자보호관이발하는과세처분중지명령권

등에 대해서는 그 행사기준을 객관화하여 명확히

규정해야하며그중지명령에대한집행부서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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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청(再考要請)절차를함께마련해야한다. 다섯

째, 고충민원의 제기기간은 집행부서의 행위가 있

은것을안날로부터 1년, 해당세목의법정신고기

한으로부터 5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두

가지 기간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섯째, 납세자보

호관의업무와대통령소속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총괄납

세자보호관은그자신의판단에따라제시한시정

권고 등을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집행부서가 수용을 거부한 시정권고 등을 공표하

는것은시정권고의실효성을담보하는수단이된

다. 고충사건의발생동향, 조사한결과, 권고및의

견표명의요지등활동상황및실적을연차보고서

의형식으로국회에제출함과동시에일반에게공

표하도록해야한다. 

3. 평가

세무행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해 침해적 기

능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고충민원이 많이 발생한

다. 따라서주요선진국들은특별형옴부즈맨인납

세자보호관을 법률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바 우리

도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보호담

당관제도를 법제화하면서 그 내용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이에 주요국의 현행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통하여우리제도의법제화및내용확충의개선방

안을제안한본연구가민주적발전을지향하고있

는우리세무행정의개혁에밑거름이되는의미있

는자료가될것이다.



주요국의세대단위합산과세폐지사례로본
한국종부세의문제점

세대단위 합산과세제도는 어떤 세목을 막론하고 세제에서 채택하지 아니해야 한

다. 따라서 적정한 부담수준으로 조정하지 않은 현행 종합부동산세제도를 불가피

하게 수용하는 경우에도 세대단위 합산과세는 폐지해야 마땅하다. 불이익을 야기

하는 제한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헌법질서와 조화될 수 없으며, 부동산 소유의 위장분산 등 종합부동산세의 회피

시도에 대해서는 다른 제도에 의해 충분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명근(강남대)

112 2006년 시장경제연구백서

1. 연구배경 및 목적

2005년 12월 31일자에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

하여 개인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세대단위로 하여 주된 주택

소유자 또는 주된 토지 소유자(주된 부동산 소유

자)에 합산과세 하도록 했다. 그러나 2002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소득세법상의 자산소득에 대

한 부부단위 합산과세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하고

자산소득의 부부단위 합산과세를 폐지한 바 있다

(2001헌바82결정). 이에본연구는주요국의부부

단위합산과세에대한판례를살펴보고, 이를토대

로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단위 합산과세 제도의 개

선에필요한정책적시사점을얻고자한다. 

2. 연구내용

독일은소득세를부부합산비분할주의로과세했

으나 1957년 1월 17일에연방헌법재판소는부부단

위합산과세에대해위헌결정을내렸다. 이후소득

세법개정으로부부의소득에대해 2분2승법의과

세방법 선택권을 부여했다. 순재산세에 대해 세대

단위합산과세를한바있으나 1995년 6월 22일자

위헌판결로 재산세법 시행을 중지(사실상 폐지)한

상태이다. 

일본의경우자산소득에대해세대단위로합산과

세하였다. 1980년 11월 20일최고재판소는세대단

위합산과세에대해합헌으로판결하였음에도불구

하고1988년에자산소득세대단위합산과세제도를

폐지했다. 재산과세의 경우 토지투기 방지 목적의

지가세(地價稅)를 1991년에 도입하여 소유자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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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하였으나현재는그시행이정지되었다.

미국의 개인소득세는 1913년 소득세 창설 시에

개인단위로 과세하다가 그 후 배우자간 2분2승법

에의해과세하고있다. 1969년세율표를부부합동

₩세대주₩독신자₩혼인자 개별신고의 4가지로 설정

하여 선택권을 부여하기는 하였으나 부부단위 합

산이나세대단위합산제도자체를채택한바없다.

재산보유과세의경우는지방정부의세목으로예외

없이 대물개별과세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재산보

유세를개인별합산과세하는제도자체는없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성립₩유지되어야하며국가는이를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누진구조의

종합부동산세세대단위합산과세는혼인과가족생

활에부당한차별적불이익을주게되는위헌요소

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주요 국가

들은 소득세와 재산세의 세대단위 합산과세를 폐

지하거나처음부터채택한적이없다. 반대로우리

는 국제추세와 부합하지 않게 종합부동산세를 세

대단위로합산과세하도록개정하였다. 

부동산의 명의위장 분산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회피와 같은 탈법적 행위는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로방지할수있다. 부동산명의신탁(위장분산) 금

지위반시부동산가액의 30% 과징금을부과하도

록 되어 있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는증여로추정, 최고세율50%로증여세를과

세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가족 간의 부동산 실지

양도에는 최고세율 36%(보유기간 2년 미만에는

비례 40%, 보유기간 1년 미만에는 비례 50%)로

양도소득세를과세하며친족간저가(低價)양도시

에는 시가와의 차액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부동산명의분산방지는종합부

동산세세대단위합산과세의목적이될수없다. 

이와 같이 조세를 실제 부담하면서까지 부동산

을가족간에라도분산시키는것에대해억제하거

나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바람직한 부(富)의 1차

적분산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정당하게세금을

부담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를 분산시키는 것은 법

이 허용하고 있다. 소득세 과세 상 무거운 양도소

득세를부담하면서가족간에소유권이이전된경

우에도 종합부동산 과세에서는 그 양수가족이 생

계를 함께 한다는 이유만으로 세대단위 합산과세

를 적용 받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조세이론상 합

리성이없는것이다.

세대단위합산과세제도는어떤세목을막론하고

세제에서 채택하지 아니해야 한다. 따라서 적정한

부담수준으로조정하지않은현행종합부동산세제

도를 불가피하게 수용하는 경우에도 세대단위 합

산과세는 폐지해야 마땅하다.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해 차별

하는것을금지해야한다는헌법질서와조화될수

없으며, 부동산 소유의 위장분산 등으로 종합부동

산세의회피시도를다른제도에의해충분히방지

할수있기때문이다.

3. 평가

부동산 투기가 만연된 우리의 현재 상황과 이를

억제하려고하는입법의도를긍정하지만, 과도하게

넓은 개념으로 정의된‘세대’를 단위로 하여 합산

과세하도록한것은앞으로헌법질서와의조화문

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하는

우려를불식하기어렵다. 본보고서는이러한문제

점의 야기를 우려하면서 이를 논의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여 미리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종합

부동산세개정의방향을제시하고있다.



참여정부의부동산정책평가와대책

참여정부 들어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일

시적 안정을 보이는 듯하다가 다시 급등하는 현상을 되풀이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불신은 커졌으며, 이러한 정책에 대한 불신은 잠재적 실수요자뿐만 아니

라 가수요자의 구매 동기를 부추겨 주택선호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 지역의 주택가

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

겠다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

고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은 결국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조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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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외환위기이전에는부동산시장과금융시장의연

계가 매우 낮았으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영업 강화와 저금리로 인한

주택수요의 증가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다.

참여정부는 이와 같은 부동산 가격급등의 원인이

투기적 수요와 민간업체의 과도한 불로소득과 개

발이익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이를국가가적극적으로나서서환수하는것이부

동산 가격안정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념하에 참

여정부는보유세및양도세강화와같은부동산세

부담증가로수요를억제하는동시에토지이용규

제및재건축규제의강화를통해민간개발을통한

공급을 억제하는 대신 공공성이 강한 공영개발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 왔다. 그러나 참

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정책목표

와달리오히려주택가격이급등하는현상을보여

왔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항목별로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데있다. 

2. 연구내용

가. 참여정부의부동산정책기조와한계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급등이 투기적 수요와

민간업체의 과도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수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안정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분양가

규제, 주택공영개발, 종합부동산세 도입,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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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 토지이용규제강화, 개발이익환수등참여정

부의모든부동산정책은이러한이념의산물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내재적 모순을 내포한 국토균형발전과 병행 추진

됨에따라출발부터실패가예견된정책으로평가

되고 있다.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의명분으로지급된토지보상금이수도권

특히주거선호지역의주택수요로집중되는결과를

초래하였다. 더욱이세부담강화를통한수요억제

정책과 민영개발의 주택공급 억제 정책으로 요약

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근본적으로 수요

와 공급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어 주거선호지역을

중심으로한주택가격상승이불가피하였다. 

나. 참여정부의부동산정책의세부평가

⑴ 종합부동산세

누진적세대단위합산과세의종합부동산세는위

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세부담이 과도하여

원본침해소지가있을뿐만아니라실수요자의주

거복지를악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⑵ 양도소득세

1세대2주택이상보유자가주택을양도할때양

도차익의 50%~60%에 달하는 높은 세부담에 직

면하고있어반액과세의원칙에위배되며, 또한동

결효과를유발하여거래를위축시키고장기적으로

공급 감소를 가져와 가격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

고있다.

⑶ 개발이익환수제도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도입된 기반시설부담금액

과 개발부담금은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뿐

만 아니라 주택공급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고있다.

⑷ 공영개발 및 분양가 규제

택지개발, 주택건설, 분양, 임대까지공공기관이

담당할 경우 주택의 품질 및 다양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시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분양가 자율화와 분양가

규제의차이는분양프리미엄을누가갖는가의문

제일뿐주택가격안정과는무관한문제이며, 이는

민간건설투자를위축시키고공공부문의지나친비

대화를 초래하여 주택산업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

할수있는것으로평가된다. 

⑸ 분양원가 공개

원가와 이윤산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한 정

부의 개입이 불가피하고 정부가 임의적으로 분양

원가를 낮게 산정한다면 주택공급이 감소하여 결

국주택가격이상승할가능성이높다.

⑹ 11.15 부동산 대책 평가

○ 주택공급확대 정책에 대한 평가

주택공급량증가는장기적으로주택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나, 수급시기와 수급지역 간

의 불균형으로 인한 단기적인 가격인상과 주거선

호지역의지속적인가격상승요인을배제할수없

다. 특히공공택지조성을위한토지보상비가다시

주거선호지역의부동산시장으로유입될가능성이

높다.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로 인해 민간택지 공

급이 정부의 계획에 미달될 경우 주거선호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공급확대

에도 불구하고 2006년과 2007년의 공급량은 수

요를밑돌고있고, 이사철을맞아전세가격이상승

한다면 수요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여 지난 8₩31

대책 이후에 나타냈던 주택가격이 일시적으로 안

정세를보이다다시급등하는현상이재현될가능

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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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규제를 통한 수요관리 정책에 대한 평가

LTV를강화하고DTI 대상지역을확대함으로써

단기적으로수요억제효과를기대할수있다. 그러

나투기과열지구에는6억원이상주택(약 5,780가

구 추정)이 많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6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수요가 몰려

중소형주택을중심으로한가격폭등현상이확산

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

권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 대부업체

로 대출수요가 몰린다면 대출규제강화로 인한 효

과는크지않을전망이다. 

다. 정책제언

부동산 시장도 거시경제를 이루는 하나의 시장

으로인식하고자금이생산적인투자처를찾아움

직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

다. 원본 침해 소지가 높은 종부세를 인하하는 동

시에 이를 지방세로 환원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의 정책기조를 유지하

되세수중립을유지하는수준에서‘응익성’과‘응

능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조정토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양도소득세를인

하하거나 납부시기를 이연시켜줌으로써 부동산

거래를 촉진해야 한다. 부동산을 팔고 넓은 평수

나같은수준의부동산을구매할경우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을 이연시켜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

다. 무엇보다 탄력적 공급을 저해하는 토지이용

규제 및 재건축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이

시급하다.

3. 평가

본연구는2003년5.23대책에서2006년11.15대

책에이르기까지참여정부가발표한수많은부동산

대책에도불구하고주택가격이안정되지않고오히

려상승하는원인을항목별로평가하고, 이를바탕

으로정책적제언을제시하고있다. 참여정부의부

동산정책의실패원인은잘못된정책이념과기본적

인시장원리를무시한데서찾을수있다. 참여정부

는보유세및양도세강화와같은부동산세부담증

가로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토지이용규제 및 재

건축규제의 강화를 통해 민간개발을 통한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 왔다. 그러나 국토균형발전이

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지출된 막대한 토지보

상비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됨으로써 주거선호지

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은 오히려 급등하는 결

과를 초래하였다. 본 보고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문제점을이념적관점에서부터세부적항목

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분석하고 있어 시장과 조화

될수있는합리적인부동산정책을수립하는데기

여할것으로평가된다.



기업경쟁력결정요인에대한분석

- 기업성과에 대한 소유지배구조의 영향 분석-정부지배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중심으로

- 한₩중₩일 기업경쟁력 비교

- 각국 기업지배구조의 결정요인 비교-경로의존성과

정치₩역사적 특수성

- 우리나라 기업합병의 경제성과 분석

- 증권사 IT투자가 수익성에 미친 영향 분석

- 외국인투자자가 배당 및 R&D투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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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의성공적타결해법모색: 국내이해집
단들의주장분석과해결방안

한₩미 FT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내부 이해집단들의 주장을 분석하는

한편 이해집단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기 위하여 본원의 후원하에 한국경제

연구학회와 한국국제통상학회의 공동 주최로 본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1. 개최배경

지난 IMF 관리경제시대를 극복하기 위하여 당

시김대중정부는미국과의쌍무적투자협정체결

을 위한 협상을 제안하였고, 미국은 이에 대하여

쇠고기와스크린쿼터등한₩미통상현안을해결하

지 않고는 한₩미 투자협상이나 FTA 협상을 시작

할수없음을강조해왔었다. 이에대하여 2006년

초 노무현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쇠고기 문제 해

결에 이어 스크린쿼터 문제도 해결함으로써 미국

과의 FTA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

고, 그 후 양국은 약 1개월간의 의견조율을 거쳐

지난 2월 2일공식적으로협상시작을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기존의 통상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나타났듯이앞으로의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도 우리 내부의 이해집단들간의 갈등이 심각해질

것으로예상할수있으며이는순조로운협상타결

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한

₩미 FTA 협상을 위하여 내부의 이해관계를 합리

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하여 본 세

미나를개최하였다.

2. 세미나 개요

䤎일시 : 2006년4월28일(금) 13:00~18:00

䤎장소 :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실

䤎주제발표

김기홍(부산대교수)

이태규(본원연구위원)

오정근(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부원장)

김태황(명지대교수)

권영민(명지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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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내용

⑴제1주제 - 「FTA 협상에서의 한국의 시장개

방협상전략: 내부협상의개념을중심으로」

: 김기홍(부산대교수)

FTA 체결은 단순히 대상국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아니라최종협정이나오기까지긴협상과정

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FTA에 관련된 논의를 협

상론적 시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협상전략을 세

우는것이필요하다. 협상은‘외부협상’과‘내부협

상’의 두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

특히내부이해당사자의합의를이끌어내는내부

협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내부 이해당사자들

의갈등이극심해질경우FTA 협상이제대로진행

될수없다는점에서내부협상은협정상대국을대

상으로하는외부협상못지않은중요성을가진다.

‘입장(position)’과‘과정(process)’이란 개념을

통해 내부협상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협상의

제에대한입장이결정되는과정을분석한결과바

람직한내부협상이가져야할핵심요소는첫째, 협

상과정의정보공개, 둘째, 한₩미 FTA와관련된이

해당사자가 양국간의 협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있는방안마련, 셋째, 언론과의적절한협력관

계유지라고할수있다. 또한이같은내부협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미 FTA를 전담할‘협상

전략팀’의 신설을 하나의 정책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협상전략팀’을 통해 협상과 관련된 방대한

정보처리및새로운정보생성을효율적으로수행

할수있으며이러한정보에바탕을두고효과적인

이해관계자 대책, 언론 대책 등을 수립₩집행할 수

있을것이다.

⑵제2주제 - 「한국 영화산업 구조 변화와 스

크린쿼터의역할」: 이태규(본원연구위원)

현재한국영화산업은수직적결합을이룬대형

영화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며 제작되는 국

산영화의절반이상이극장체인을가진대형영화

사들에 의해 투자₩배급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

로상승하는제작비를고려할때대형영화사를중

심으로한영화공급구조는보다심화될것이다. 이

와 같은 산업구조는 1980년대에 이루어진 영화산

업 규제완화, 시장개방, 그리고 1980년대 후반부

터시작된대기업자본의영화산업진출에그기원

을두고있다. 1980년대중반에이루어진 미국영

화사의 직배 허용 등의 시장개방조치는 단기적으

로는한국영화산업에큰타격을주었지만추후일

어난 영화산업구조 전환의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시장개방에앞서기존의제작사보호중심의영화

산업정책이폐지되고경쟁체제가도입됨으로인해

새로운자본이영화산업에진출할수있는공간이

확보되었다. 기존의 영세자본 위주의 영화산업에

대기업 자본이 투입되어 산업구조의 전환을 주도

하였으며 이는 수직계열화한 대형 영화사의 등장

으로귀결되었다. 현재와같이국내대형영화사들

이상당수의한국영화에투자및제작을하고있고

자체배급망과극장체인을통해상영을하고있는

구조하에서는 미국 배급사들이 과거와 같은 독점

적시장지배력을가지지못한다. 대형영화사외의

국내중형배급사들의배급능력까지고려한다면일

정수준이상의질을갖춘국산영화가외화에밀려

상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경우는 이제 극히

드물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스크린쿼터의

실효성은상당히떨어지게되어그편익은상당히

감소하는 반면,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확산으로 인

한스크린쿼터의비용은더욱커질것이다. 따라서

시장원리에 맞지 않으면서 규제로서의 실효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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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스크린쿼터제의축소운영은바람직한정책

선택이라할수있다. 

(3) 제3주제 - 「성공적인 한₩미 FTA 협상을 위

한 금융서비스 부문의 쟁점과 대응방안」:

오정근(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부원장)

본연구는최근미국이다른나라와체결한금융

부문의 FTA 협정문을분석해봄으로써미국이금

융시장개방과관련하여어떤주장을해올것인가

를예상해보고동협정이한국경제에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영향과 대응전략을 검토해 본다. 미국이

기존에체결한 FTA 협정문을보면금융기관의시

장접근과 대우,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와 신금

융상품 허용 및 보험서비스제공허용 등 금융상품

개방과규제의투명성제고를규정하되, 건전성유

지를위해필요한경우또는각국의여건을반영하

여일부조항에대해서는적용을유보하거나또는

배제할수있도록하고있다. 특히미국은NAFTA

에서부터 2004년에 체결된 미국₩호주 FTA에 이

르기까지지난10여년동안일관되게이런조항을

관철시켜 오고 있다. 금융기관의 시장접근이 안된

나라에 대해서는 시장접근을 요구하고, 금융상품

의개방이저조한나라에대해서는금융상품의개

방을 요구하며, 규제가 불투명한 나라에 대해서는

규제의투명성을요구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한

국에대해서도당연히이러한주장을예외없이제

기해 올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는 한편으로는 금융상

품의 개방으로 한국금융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

서 동북아금융허브의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과도하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외국자본의 한국금융 지배현상을 더

욱심화시키지않을까우려되는점을어떻게조화

롭게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데 역점을 두

어야할것으로보인다. 여기에서바람직한방향은

국내금융상품에대한규제를먼저완화하여국내

금융상품의 발달과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쟁력 제

고를도모한후금융상품에대한개방을순차적으

로하는것이라고생각된다. 그러나국내금융기관

들의경쟁력을글로벌수준으로높이는데는규제

완화와더불어개방에따른글로벌경쟁이필수적

이므로어느정도보호를하되항상긴장이유지되

는정도의개방을해나가다가마침내는완전한글

로벌경쟁에 노출시키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제4주제 - 「한₩미 FTA 협상에서 농업부문

이해집단의주장과해결방안」: 김태황(명

지대교수)

FTA에의한농산물시장개방확대는농산물생

산과 소득 변화 외에 전후방 연관 산업에도 큰 영

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최대 농산물 수출국과의

시장개방 확대는 지대한 파급효과를 지닐 것이므

로내부이해집단들간갈등조정의과정이필수적

이다. 농업 피해는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 측

면에서동시에고려되어야하며농업의피해비용

최소화와 국민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인논의가필요하다. 하지만한₩미 FTA 추진에따

른농업계의피해에대한우려가FTA 추진에대한

전면적인 반대로 비약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농업계의 요구와 우려를 고려하여 절차적 정의와

분배적정의가동시에달성될수있는추진전략이

필요하며 국내 이해집단간 갈등을 조정하고 post

FTA 단계를대비하기위한사회경제적합의도필

요하다. 이해갈등조정을위한방안은절차적방안

과실질적방안으로나눌수있는데절차적방안으

로는 내부 협상체계 강화, 대외 협상과정에 대한

투명성확보와 feedback장치보강, 한₩미 FTA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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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이후 농업 발전 프로그램의 단계적 이행 홍보,

내부 협상대상들의 people power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실질적 방안으로

서는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방안 제시, 민감한

품목을 중심으로 시장개방 예외를 적극적으로 추

진, 미국의 민감 품목을 적극적인 협상카드로 활

용, 중장기적 대책으로 농산물 수출전략산업 육성

방안제시, 단기적인농가피해보상과병행하여중

장기적인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방안과 연계된

지원책마련등을들수있다. 

⑸제5주제 - 「한₩미 FTA와 제조업 : NAFTA

의경험에비추어」권영민(명지대교수)

NAFTA의경험에비추어볼때한₩미FTA 역시

제조업분야에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

된다. 특히, 미국은 NAFTA를 자동차 및 전기₩전

자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확충의 계기로 삼은

바있기때문에이번에도유사한의도를가지고있

을 것이다. 즉 미국은 단순히 상품수출의 확대를

꾀하기보다는아시아시장에대한미국제조업의경

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

조업 분야에서의 미국의 경쟁력은 아직은 세계최

고수준이라할수있지만그동안경쟁자들과의격

차가많이줄어들었으며이에대한불안감이팽배

해지고있다. 그러한경쟁자들가운데의하나인한

국과의 FTA 체결은그들의위기감을감안하여볼

때시장접근확대이외의분명한다른목표가있는

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의경우도전기전자, 사무

기기, 자동차, 통신기기, 일반기계등의제조업부

문은굳이 FTA가아니라도우리가경쟁력을갖추

고 시장 확대가 이루어지던 분야이며, 특히 이들

산업부문에 대한 관세율도 일반적으로 낮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한₩미 FTA 전략 또한

단순한 대미수출 확대보다는 미국과의 수평적 분

업체계 확보를 통한 산업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

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미 FTA를 통해 미

국계기업들이연구개발뿐만아니라생산기능까지

도 한국으로 진출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들이한국에서생산활동을전개한다는것은우리

기업들에게도 자극이 되어 반대로 미국시장이나

중국시장에의진출을더욱넓힐수있는계기가될

수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도 중국시장에서 완성

차 부문은 서로 경쟁하더라도 부품산업에서는 분

업체제의 구축이 가능하다. 부품산업 분업체제 구

축을 통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에게도

새로운기회가생겨나는것이며산업전체로는기

술혁신의기회로활용할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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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책에관한현안이슈, 
내년도경제전망및정책현안과제

본 세미나는 2007년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및 현안 기업정책 이슈들과 관련하여

본원 출입기자들과 본원 연구진들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여론 선도층에 대한

올바른 기업이미지 형성 및 본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고자 마련되었다.

1. 개최배경

여론선도층에대한올바른기업이미지형성및

한경연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고, 경제현안

협의를 위한 대언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심사

안의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며, 자유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긍정적

인기업관을형성하고자한다.

2. 세미나 개요

䤎일시 : 2006년 10월27일(금)~28일(토)

䤎장소 :양평한화콘도

䤎참가자

본원 출입기자단 26명, 본원 및 전경련 임직원

25명등51명

䤎주제

기업정책에 관한 현안이슈, 2007년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3. 주요 내용

⑴기업정책에관한현안이슈

현재 입법추진중인「순환출자규제」, 「집행임원

제도」, 「이중대표소송제도」, 「회사기회의 유용금

지제도」는우리나라기업집단과지배주주에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단일회사’가 아닌‘기업집단’을 염두에 두고, 다

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화(입법화) 실험이

라는 점에서 공통적 특징이 있다. 그러나 미검증

가설에기초한실험적제도도입에신중을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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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며, 최소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기업하기

좋은제도적환경의조성’의차원에서재검토되어

야 할 것이다. 도입이 불필요한「순환출자규제」는

조건 없이 폐지되어야 하며「집행임원제도」와「이

중대표소송제도」도「상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불

필요하다.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제도는 현행「상

법」으로도충분히규율이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먼저 규제철학과 시각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국내외의 많은 기업들이

무역, 해외투자, 기업간 제휴₩협력, 합병 등을 통

해 사업활동을 전세계로 확장하고 있으며, 상품,

서비스, 자본, 기술 등의 국제이동도 크게 증가하

고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내적 시

각에입각한경제력집중억제정책이나대규모기업

집단에 대한 차별규제는 국내기업의 경쟁능력과

외국기업의 적대적 M&A공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대기업 및 대

규모기업집단을보는정부의시각도과거의로컬

관점에서 이제는 글로벌 관점으로 시급히 전환함

으로써이에대한부정적인시각을긍정적인시각

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

정책중심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

정거래정책은‘규모’를 기준으로 한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글로

벌 경쟁시대에 걸맞게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행위’를사후적으로규제하는경쟁정책중심으로

조속히전환해야할것이다. 또한규제방식에있어

서도 직접규제 중심에서 시장규율 중심으로 전환

해야할것이다.

⑵내년도경제전망및정책현안과제

내년우리경제는국제유가불안과글로벌금리

인상등에따른선진국경제의성장세둔화의영향

과한₩미 FTA 협상, 북핵문제등의변수로성장률

이저조할것으로보인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3.8%로 전망되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올해 2.5%보다약간높은 2.9%, 시

장금리는 2006년 5.2%에서 약간 하락한 4.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원화환율은 2007년 말

972원으로, 그리고 경상수지는 30.6억 달러의 적

자가될것으로전망되었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고조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에는 성장률은 1.9%까지 급락하고 물가급등,

금리상승 등으로 투자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

다. 물가는 5.2%까지 급등하고 시장금리도 5.6%

로상승할것으로전망되고경상수지적자는훨씬

악화될것으로전망되었다.

따라서 향후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고려한 단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

고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되면 제한적인 개

입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수도권과 기업의 투자여

건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

은 해고를 자제하는 등 고용안정에 노력하고 근

로자는 노동쟁의를 최대한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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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대기업집단정책방향

본원은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장치 등을 논의함으로써 기업집단

관련 제도의 개선안을 찾고자 국내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

였다.

1. 개최배경

시장경제의선진화를위해필요한요건은‘자유

경쟁’및‘투명성과공정성’이라할수있다. 특히

개별기업차원에서의투명경영이무엇보다중요시

되고있는지금그걸림돌이되고있는기업집단의

순환출자구조 및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

어왔다. 이에기업경영투명성제고를위한정책적

장치등을논의함으로써기업집단관련제도의개

선안을찾고자한다.

2. 세미나 개요

䤎일시 : 2006년 11월9일(목) 15:00~17:30

䤎장소 :전경련빌딩3층제4회의실

[제1부] 우리나라 기업집단 정책현황과 개선방안

䤎좌장 :강명헌(단국대교수) 

䤎발표

신현한(연세대교수), 김현종(본원연구위원)

䤎토론

박상인(서울대 교수), 윤창현(서울시립대 교수),

정승일(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위원)

[제2부] 기업집단 관련 제도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䤎좌장 :김종석(홍익대교수)

䤎발표

이우성(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권종호

(건국대교수)

䤎토론

김용렬(홍익대교수), 왕윤종(SK경영경제연구소

상무), 임영재(KDI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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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내용

⑴제1주제 - 「기업소유지배구조와 경영성과」

: 신현한(연세대교수)

신현한교수는순환출자의존재가기업내₩외부

통제 시스템의 미작동으로 이어져 경영성과에 나

쁜영향을미칠것이라는가설에대한검증을시도

하였다. 그 결과, ROE, ROA와 같은 경영성과와

기업가치및주가수익률등에순환출자여부가통

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지못하고있다고주

장하였다. 또한 소유지배괴리도의 경우도 경영성

과 및 기업가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미래의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

은 추정결과를 통해 소유지배괴리도 축소를 대규

모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의 방향으로 설정

하는정책은문제가있다고주장하였다.

⑵제2주제 - 「순환출자금지에 대한 주요 쟁

점」: 김현종(본원연구위원)

김현종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순환출자 여부

로 지배구조의 우수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

하였다. 캐나다의 Hees-Edper그룹,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Anglo-American그룹 및 독일의

Deutsche Bank그룹 등 외국의 기업집단들은 상

장계열사와 비상장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며 순환

출자고리를 비롯한 복잡한 출자구조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우수하다는

평가를받고있다는것이다. 또한소유지배괴리도

및 의결권승수와 경영성과간 관계에 대하여 일관

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유

지배 지표를 정책목표로 책정하여 기업집단의 지

배구조를 재단하려는 정책은 부적절하다고 주장

하였다. 아울러 순환출자금지는 계열분리나 인수

합병과 같은 구조조정을 저해할 수 있으며, 계열

사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조차 금지하는 역차별

적인 제도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순환출자금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계열사 지분

을대규모로매각해야하는데이과정에서지배주

주뿐 아니라 소액주주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순환출자금지와 같은 직접규제로 지배

구조를 변화시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

장하였다. 지배구조개선을위한정부의역할은기

업의 내₩외부감시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

지 그리고 공시제도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이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강력히 처벌하

는데있다는것이다.

⑶제3주제 - 「출자구조의 국제비교」: 이우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위원)

이우성박사는각국의출자구조비교를통해우

리나라의 기업집단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인정

하고, 기업집단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완전 개

방화된 이후에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지배의 사적이익이나 지대추구행위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도록 사전적 투명성을 강화

할수있는제도적장치들이지속적으로개선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기업집단

규제의 개혁방향은 기업집단의 경영권을 불안하

게 하고 있어서 향후 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

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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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제4주제 - 「일본의 규제완화 정책과 출총제

폐지사례」: 권종호(건국대교수)

권종호 교수는 일본의 사업지배력 규제방식은

총량규제이자사전규제이며규모에대한규제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출총제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며 우리나라 출총제의 문제점을 해결

하는 대안으로 일본식의 사업지배력 규제방식을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도이제는국내기업의국제경쟁력강화라

는측면에서사업지배력의문제는필요한경우사

후적으로회사분할, 영업의일부양도, 주식처분등

을명하는것으로도대처할수있다는점에서출총

제는행위규제나시장규제로대체할수있다고지

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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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지속가능한성장

동아시아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원

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한국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본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1. 개최배경

근래에서구선진국들은경제정책의발상전환과

이에기인한사회구조개혁및제도개선등을통해

새로운 경제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반세기동안 고속성장을 이룩한 동아시아 국

가들도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 속에서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

룩하기위한여러방안을모색해보기위해서울대

학교경제연구소, 한국금융연구원과 함께‘동아시

아의지속가능한성장’이라는국제심포지엄을개

최하였다.

2. 세미나 개요

䤎일시 : 2006년 11월24일(금) 09:00~18:00

䤎장소 : 서울대학교멀티미디어강의동(83동) 204호

[제1세션] 

䤎주제발표

“Developing Bond Markets for Sustainable

Growth of East Asia”, 강경훈(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Productivity Growth and Patterns of

Efficiency Changes in Korean Economy : A

Stochastic Frontier Approach with

Industry-Panel Data”, 이영훈(한성대교수) 외


